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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정책건의

Ⅰ.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8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복지와 삶의 질에 대한 관심과 그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널리 확산되었음.

－서울시도 2006년 민선 4기부터 자립ㆍ자활의 기치 아래 ‘서울형 그물망 

복지’를 추진해왔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상당수의 시민을 현재의 취약한 생활수준에도 미

치지 못하는 열악한 수준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큰 사업을 신중한 검토 없

이 진행하고 있는 모순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2009년 재개발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용산참사와 같이 비록 사업 자체는 

서울의 경쟁력과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로 인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피해나 불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추진되어, 피할 수 있는 갈등과 비용을 발생시키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이러한 모순된 상황을 극복하고 삶의 질과 복지에 대한 서울시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모든 기획단계에서 계획안에 정책과 

사업으로 인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후생수준이 후퇴하는 것을 예방하고, 

그러한 후퇴가 불가피하다면 후생감소수준을 최소화하며, 필요하다면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원칙적으로 정책을 개발할 경우, 새로운 정책이 미칠 영향을 사전에 검토

해 부정적 영향에 미리 대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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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미국과 유럽의 경우 검토 중인 정책이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사

전평가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특히 유럽은 모든 중요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하나의 단일한 

평가 속에서 분석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하에 2002년 정책 제안이 경제, 

사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영향평가 시스템을 제

시하여 모든 정책영역에 대하여 정책기획 단계에서 사회영향평가제도를 

도입ㆍ운영하고 있음.

－서울시도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를 실현하기 위해서 서울시

의 정책과 사업이 가져올 사회적, 환경적 영향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사전적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의 정책과 사업으로 인해 취약계층에게 발

생할 수 있는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복지영향사전평가제도를 서울시에 도입하는 방

안에 대해 검토하고자 함.

－기존의 영향평가제도들만으로는 서울시정이 사회적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서울은 서구와 달리 인종적ㆍ민족적 다양성이 적으며, 그 수준이 지방정

부에 해당하는바, 국가적 개발사업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평가하는 사회영향평가보다는 이를 원용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을 배려하

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새롭게 변형된 영향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복지영향사전평가제도의 도입은 서울시의 전 부서가 관련 정책과 사업

을 발굴, 기획, 시행하는 데 있어 복지관점을 반영시킬 수 있는 행정환경

을 조성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임.



iii

2. 연구 내용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작성됨.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복지영향사전평가의 개념과 그 목적, 배

경 등을 소개함. 이와 더불어 서울시 공무원들이 담당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얼마나 고려

하고 있는지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제시하여 복지영향사전평가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검토함.

－제3장에서는 복지영향사전평가제도를 구체화하기 위해 이와 유사한 국

내외 관련 제도들을 검토함. 

－제4장에서는 복지영향사전평가제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제5장에서는 몇 가지 서울시 정책을 대상으로 제4장에서 제시된 복지영

향사전평가를 시범적으로 적용해보고, 그에 대한 기여와  문제점 및 한

계를 검토함. 

－마지막 제6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고 복지영향사전평가를 

제도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을 제시함.

3. 연구방법

◦문헌연구

－복지영향사전평가의 절차나 평가항목 및 지표, 관리체계 및 제도화 방안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현재 국내외에서 운영 중인 유사 영향평가제도들

에 관한 보고서와 문헌을 분석하여 활용하였음.

◦설문조사

－서울시 공무원들이 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에

게 정책이나 사업이 어떤 영향을 얼마나 주는지에 대한 검토 및 그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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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정책ㆍ사업 내용의 변화 경험과 그 정도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였음.

◦시범사업과 인터뷰

－연구진이 구상한 복지영향사전평가안을 서울시 4개 본부ㆍ국에 배포하

여 각 한 개의 사업ㆍ계획에 대해 복지영향사전평가를 시범적으로 실시

하였음.

－시범평가 후에는 평가서 작성 담당자를 만나 인터뷰를 실시하여 평가서 

작성에 따른 애로사항 및 복지영향사전평가에 대한 이해도,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음.

Ⅱ. 복지영향사전평가의 개념 및 필요성

1. 복지영향사전평가의 개념

◦정책 등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집중적으로 

평가하는 사전영향평가

－서울시의 특정한 정책과 사업들이 서울시민, 특히 취약계층 시민들의 삶

의 질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사전에 추정하고 평가하는 활동을 의미함.

－계획 중이거나 추진 중인 정책ㆍ사업들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미칠 수 있

는 긍정적인 효과는 극대화시키고, 부정적인 효과는 극소화시키도록 계

획과 사업내용을 수정하거나 필요한 대안을 마련하는 활동을 포함함.

◦여기에서 말하는 취약계층 혹은 사회적 약자는 사회적 취약계층(the social 

vulnerable)을 말하는 것임.

－개인의 탓으로 돌리기 어려운 이유로 실업, 질병, 장애, 빈곤 등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처능력이 현저하게 미흡하거나 부족해진 계층의 사람들

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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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지영향사전평가의 필요성

◦오늘날 모든 종류의 공공사업들은 효율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부정적인 사회적ㆍ환경적 영향을 발생

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 널리 자리 잡아가고 있음.

－도시 운영에서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본적인 정책목표로 삼아야 한다

는 생각이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음.

◦지속가능한 발전과 삶의 질에 대한 서울시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는 이를 목표로 하는 정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것 이상으로 시정 

전반에 복지 관점을 투영시킬 수 있는 행정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가 수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정책과 사업들이 사회

적 취약계층에게 주는 영향이 다양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러한 

차별적 영향을 판별하여 개선시킬 수 있는 수단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복지영향사전평가를 통해 파악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서울시 사업이 사회적 취약계층 시민들에게 미치는 차별적 영향 정도

－사업시행에 따라 사회적 취약계층 시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역효과

－사회적 취약계층 시민들에게 미치는 역효과를 제거할 수 있는 대안

－사회적 취약계층 시민들에게 미치는 역효과를 완화ㆍ보상할 수 있는 방법

◦복지영향사전평가를 제도화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음.

－검토 중인 정책과 사업이 본래의 취지에 반하여 서울시민 가운데 취약계

층 시민들에게 의도하지 않은 피해와 그로 인한 갈등을 미연에 방지함으

로써 정책집행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함.

－서울시가 소관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사회적 취

약계층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ㆍ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서울시 전체 구성원들로 하여금 복지 마인드를 체

화하도록 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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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복지영향사전평가 설계안

1. 평가의 기본원칙

◦복지영향사전평가는 최선의 정책대안이 선택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제도일 뿐, 정책결정을 대체하기 위한 것은 아님.

－복지영향사전평가는 서울시 정책ㆍ사업의 결정권자가 의사결정을 내릴 

때 간과하기 쉬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그 정책ㆍ사업이 합리적

이고 타당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조언하고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함.

－따라서 이 평가는 원칙적으로 정책ㆍ사업의 기획 단계에서 이뤄져야 함.

◦복지영향사전평가는 사전적으로 이뤄지는 기존의 다양한 사전평가제도들

을 통합ㆍ대체하기보다 이들을 보완하고자 제안되었음.

－이미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위한 비용편익분석과 환경영향평가, 환경성

사전검토제도, 건강영향평가 등이 서울시에서 시행되고 있음.

－복지영향사전평가는 평가대상 정책ㆍ사업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미

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ㆍ사업을 평가하는 제도임.  즉, 기존

의 영향평가제도들이 간과하고 있었던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영향

을 평가함으로써 서울시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도움을 주

고자 함.

◦복지영향사전평가는 검토 중인 정책대안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을 정책결

정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함.

－사회적 취약계층의 정책과정 참여의 부재와 폭력적 참여행태는 이들의 

참여기회를 보장하는 제도가 없는 데서 비롯된 바가 큼.

－복지영향사전평가는 그 평가과정에 이해당사자인 사회적 취약계층 시민

들의 참여를 강조함.

◦복지영향사전평가는 사업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의 참여를 강조함.

－복지영향사전평가는 서울시 시정 전반에 복지 마인드를 확산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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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음.

－복지영향사전평가의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직접 복지영향을 평가하고 평가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

요함.

2. 평가 적용대상

◦원칙적으로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거나 검토 중인 정책과 사업들은 모두 복

지영향사전평가의 대상이 됨.

－신규사업뿐 아니라 기존의 사업 가운데 그 내용이나 사업범위의 변경 등

을 위해 재검토되고 있는 것도 포함됨.

－그러나 현실적으로 서울시의 모든 정책대안들에 대해 사전평가를 수행

하는 것은 비록 불가능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불필요할 가능성이 높음.

－그래서 본격적인 복지영향사전평가를 거칠 필요가 있는 정책ㆍ사업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기준으로 취약계층 수혜성, 사업의 중요성, 그리고 

계획ㆍ사업의 규모를 제시하였음.

◦평가총량제 적용

－복지영향사전평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방안

－복지영향사전평가 도입 초기에는 본부/국별로 연간 일정 수의 사업들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하고, 매년 말에 다음연도 대상사업 수를 조정

◦복지영향사전평가는 정책ㆍ사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가운데 사회적 취

약계층에게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춤.

－이 연구에서는 빈곤가구, 노인, 장애인, 여성(아동 포함), 세입자 등 5개 

계층의 시민들을 복지영향사전평가의 대상자로 선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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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지영향사전평가의 구성

1) 2단계 평가 

◦사전검토단계와 전문검토단계의 2단계로 나눔.

◦사전검토단계는 제1단계 복지영향사전평가를 말함.

－서울시의 모든 신규 및 중요한 내용이 변경될 정책, 프로그램, 사업에 대

하여 실시됨.

－해당 담당부서의 담당자가 일차적으로 자신의 정책 등이 본격적인 복지

영향사전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인지를 검토하고, 평가 대상사업으로 

판단되면 해당 사업에 대해 개략적인 평가를 수행하고 그 평가결과를 사

업계획 등에 반영함.

◦전문검토단계는 제2단계 전문복지영향평가를 말함.

－외부 전문가들이 평가에 참여함.

－제1단계 사전평가 결과 전문적인 복지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책과 일정한 유형에 해당하거나 일정한 규모를 넘는 신규 정책에 한하

여 진행함.

2) 평가 총괄조직의 역할

◦복지영향사전평가를 총괄하는 조직은 서울시 복지담당 부서에 설치

◦서울시 전 부서에 평가지침과 매뉴얼을 제작ㆍ전달하고 평가서 작성에 필

요한 교육을 관리ㆍ운영

◦서울시 각 부서에서 작성한 제1단계 자체평가서를 취합하고 검토.

◦제1단계 자체평가서를 작성하는 과제담당자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시행

◦매년도 전문평가 대상 정책ㆍ사업의 수와 전문평가 예산을 편성, 확보하며 

사업부서의 자체평가 없이 전문평가가 바로 이뤄지는 정책ㆍ평가를 선정

◦전문평가를 수행할 평가단을 구성하고, 그 활동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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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평가 결과가 평가대상 정책ㆍ사업의 계획 및 내용에 반영되도록 담당

부서와 협의

◦전문평가 수행과정에서 평가대상 과제의 이해관계자인 취약계층의 입장을 

대변할 시민참여단을 구성하여 그 모임을 운영, 관리

4. 제1단계 자체평가 절차

◦사업부서가 평가대상 과제를 선정하여 복지영향사전평가 총괄부서에 전달

하면 복지영향사전평가 총괄부서가 이를 검토하여 평가대상 과제를 확정

◦ 사업부서 담당자가 평가서를 작성한 후 평가총괄부서에 제출

－관련 사회적 취약계층을 파악해, 평가대상 사업으로 인해 입게 되는 부

정적 영향 기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과 그에 대한 보상방안 및 평가과

정에 대한 해당 취약계층의 참여방법 등을 서술

－전문평가 필요 여부에 대한 의견 제시

평가대상 과제 선정 • 사업부서에서 평가대상 과제 선정(체크리스트 활용)
 - 정책ㆍ사업의 내용 및 성격, 정책ㆍ사업의 중요성 기준

󰀶
선정과제 검토 • 복지영향사전평가 총괄부서에서 검토

 - 평가대상으로 판단되면 사업부서와 협의

󰀶

사업부서 자체 평가

• 관련 사회적 취약계층 파악
  - 사업의 목표집단, 사회적 약자 집단의 관련 여부 점검• 평가요소/대상집단별로 예상되는 영향 기술(서술형)
  - 긍정적 영향 및 부정적 영향의 분석
  - 부정적 영향의 원인분석• 사회적 취약계층이 받는 부정적 영향 최소화방안 및 보상방안 검토

󰀶

평가결과 및 대책 통보

• 복지영향사전평가 총괄부서로 자체평가결과 통보
  - 자체평가보고서 및 보완대책 통보• 자체평가결과를 토대로 복지영향평가 총괄부서에서 제2단계 전문평가가 필요한지 

판단

󰀶
사업시행 또는 제2단계 영향평가

<제1단계 사전평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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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부서가 평가서를 검토하여 보완을 요구하거나 전문평가 대상 여부를 

판단

－자체평가를 통해 충분히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판단되면 담당부서의 수

정안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

5. 제2단계 전문평가

◦복지영향사전평가 대상과제 선정위원회가 전문평가 대상 과제 선정

◦복지영향사전평가 총괄부서가 전문 복지영향사전평가를 수행할 별도의 연

구단을 구성

－현황을 조사하고, 본 평가에 사용될 평가항목 및 범위를 확정한 후, 본격

적인 복지영향사전평가에 돌입

◦복지영향사전평가에 참여할 시민참여단 구성

◦평가 후에는 평가결과를 통보하고, 정책ㆍ사업 계획의 수정 및 협의를 거

쳐 최종 결정

평가대상 사업 선정 • 평가과제 선정위원회

󰀶
평가단, 시민참여단 구성 • 평가단：외부 전문가              • 시민참여단：이해관계자 대표

󰀶
현황조사 • 인구학적 요인      • 이해관계자 파악      • 사회ㆍ경제적 요인• 사회조직 요인      • 정책적 요인                

󰀶
스코핑 • 평가요인 및 평가지표 검토, 확정.

󰀶
영향평가 • 긍정적 영향 및 부정적 영향 파악과 크기 추정• 부정적 요인 최소화방안, 보상방안 제시

󰀶
평가결과 통보 및 협의 • 사업내용의 보완ㆍ변경• 부정적 영향의 완화대책 수립

󰀶
사업결정 및 집행

<제2단계 전문평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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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제1단계 자체평가의 시범평가 결과

1. 시범평가 계획·사업 소개

◦경제진흥본부 산업경제기획관 생활경제과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

대화 사업’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를 찾는 시민들에게 편리한 쇼핑환경을 제공하

여 전통시장 매출 증대를 꾀하기 위해 2002년부터 시작된 시설 현대

화 사업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주차장, 화장실, 아케이드, 고객지원센터, LED전

광판 등의 설치 및 전기ㆍ가스ㆍ소방ㆍ화재예방 등 안전시설, 냉난방시

설, 기타 노후시설에 대한 개선 지원을 그 내용으로 함.

◦주택본부 주거재생기획관 주거재생과의 ‘무수골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

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도로 등 도시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노후불량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

나 새로 건설하는 도시계획 사업의 하나로 서민 주거 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도정법에서 정한 주거환경개선구역에 대한 정비사업

－무수골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1971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435번지 일대(일명 무수골)가 2003년 북한산 국

립공원과 개발제한구역 모두에서 해제된 것을 계기로, 무수골지역의 

열악한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주택개량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사업

◦도시안전본부 시설안전기획관 도로계획과의 ‘강변북로 확장사업’

－강변북로 병목구간 확장 및 구조개선으로 강변북로의 상습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동서 간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만들어 서울의 도시경쟁력 향상

에 기여하고자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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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24일 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

로 마련된 이 사업은 용산지역에 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이 수립됨에 따

라, 개발과정 및 개발완료 후 증가하게 될 교통량을 충당고자 입안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 및 변경 결정’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토지이용의 방

향을 정하는 평면적 토지이용계획인 용도지역을 보완할 목적으로 지역

에 따라 건축물의 형태, 배치, 구조, 밀도 등에 관한 입체적 기준을 사전

에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것

2. 시범평가 결과

◦서울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복지영향사전평가에 대한 교육이 중요

－복지영향사전평가가 무엇이고, 계획과 사업의 어떤 측면에 대해 평가의 

초점을 두고 있는지,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평가문항 수정 시급

－평가대상 정책ㆍ사업을 선별하는 문항은 보다 간결하면서도 모든 유형

을 포괄할 수 있게 수정되어야 함.

－복지영향사전평가 문항은 검토 영역별 서술식 문항보다 ‘예/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구체화된 단답식 문항 중심으로 재구성이 필요함.

◦평가서 작성을 도와주는 멘토 시스템 제공 바람직

－매뉴얼과 지침의 제공만으로는 실질적인 영향평가가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에 평가서 작성자와 함께 평가를 해 나갈 수 있는 현장 밀착형 지원

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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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추후 과제

1. 결론

◦서울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시범평가를 통해 복지영향사

전평가가 필요하다는 것과 함께 이를 제도화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음.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복지영향사전평가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공감을 표

명하였으나, 구체적인 적용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음.

◦하지만 이러한 괴리는 복지영향사전평가가 보다 정교하고 현장에 적합하

게 설계되어야 할 필요성을 대변하는 것일 뿐임.

◦이 연구에서 제안한 복지영향사전평가제도가 서울시에 도입된다면 일차적

으로는 검토 중인 정책과 사업이 본래의 취지에 반하여 서울시민 가운데 

취약계층 시민들에게 의도하지 않은 피해와 그로 인한 갈등을 미연에 방지

함으로써 정책집행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소관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ㆍ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서울시 전체 구성원들로 하여금 복지 마인드

를 체화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임.

2. 추후과제

1) 평가조직체계

◦평가총괄기관의 소속

－복지건강본부가 복지영향사전평가를 총괄할 경우 성별영향평가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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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가지로 복지영향사전평가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크다는 지적

이 있음.

－하지만 복지영향사전평가를 기회조정실이 총괄하는 것 역시 세 가지 문

제점을 갖고 있음. 첫째, 기획조정실과 복지건강본부 사이에 업무 중복 

및 갈등이 일어날 수 있음. 둘째, 종래의 기획조정실 업무와 복지영향사

전평가 총괄업무가 동일한 성격이 아님. 셋째, 여타 영향평가의 경우와 

다른 전례를 만들게 됨.

◦평가위원회 설치

－복지영향사전평가위원회의 구체적 역할과 기능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함.

－복지영향사전평가위원회의 역할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위

원회의 구성과 권한에 대해서도 검토가 요구됨.

◦전문평가 시민참여단

－이해관계자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할 것이며, 이들의 대표자를 어

떻게 선발할 것인지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함.

－갈등영향평가 혹은 갈등분석의 경우에서와 같이 시민참여단을 구성하지 

말고, 전문 평가단이 평가과정의 하나로 이해관계자 심층면접을 통해 참

여의 문제를 대체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음. 

2) 평가 대상

◦평가대상 정책ㆍ사업의 조직범위

－복지영향사전평가를 원 제안과 마찬가지로 서울시에 국한하여 실시할 

것인지, 자치구청까지도 확대하여 실시할 것인지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

가 필요함.

－복지영향사전평가를 자치구청에까지 확대하여 실시한다고 해도, 자치구

청에서 기안하는 모든 정책ㆍ사업 대상에 대해 복지영향사전평가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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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할 것인지, 서울시의 심의와 결정을 얻어야 수행될 수 있는 정책ㆍ사

업에 한정하여 복지영향사전평가를 실시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요구됨.

◦평가대상 이해관계 계층

－5개 취약계층이 적절한지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시급함. 특히 여성과 

노인을 취약계층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 필요

－평가대상 이해관계 계층을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한정하는 것에 관해서

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함. 사회적 취약계층에 한정하지 않고 주민에 

대한 영향도 일정부분 다뤄야 한다면, 그 범위와 정도에 대해서 추가적

인 검토가 바람직

◦영향범위 및 유형

－복지영향사전평가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긍정적 효과에 대

한 식별과 평가 반영 방법 논의가 필요

3) 자체평가 평가서 항목

◦평가대상 선정 체크리스트

－계획ㆍ사업 규모 기준의 적정성 여부

－평가대상 정책ㆍ사업ㆍ계획의 적정성 여부

－계획과 사업 구분 여부

◦복지영향평가 대상 취약계층 규모 추정

－정책ㆍ사업을 담당하는 부서 자체적으로 이해관계자인 사회적 취약계

층을 판별하고, 그 규모를 추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음.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 직접 이해관계자들을 식별하고 그 규모를 추정할 

수 있을 것인지, 설사 현장 실사를 통해 추정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를 

사업 담당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지, 필요하다면 별도의 조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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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전담자를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등의 질문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

◦복지영향사전평가 항목

－복지영향 검토영역을 현재와 같이 단순히 열거하는 방식 대신 평가영역

을 구체적인 질문으로 바꿔 점검표 양식으로 만들어야 할 것임.

－하지만 이를 구체적인 문항으로 제시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요

구됨. 

－또한 평가문항을 구체화하는 데 있어 평가문항을 정책ㆍ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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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1987년 외환위기라는 사회적ㆍ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한 이후 우리 사회에서

는 복지와 삶의 질에 대한 관심과 그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널리 확산되었다. 

서울시도 2006년 민선 4기부터 자립ㆍ자활의 기치 아래 ‘서울형 그물망 복지’

를 추진해왔고, 2010년 민선 5기를 맞이해서는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 

강화’라는 두 가지 기조하에 민선 4기부터 추진해온 복지사업들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매진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저출산ㆍ고령사회로의 급속한 전환

과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 이후 심각해진 중산층의 붕괴와 청년

실업문제로 인해 짧은 기간 동안 ‘보편 복지’ 방향으로의 복지 패러다임 변화가 

급속하게 이뤄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 맞춰 서울시에서도 민선 4기부

터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개발하고, 그 서비스대상을 확대시켜 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2009년 재개발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용산참사와 같

이 비록 사업 자체는 서울의 경쟁력과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것임에

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피해나 불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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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 채 추진되어, 피할 수 있는 갈등과 비용을 발생시키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

다. 이러한 문제는 상당수의 지역주민들이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이주를 해

야 하는 개발사업 분야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게 되지만, 대형할인마트의 개점

을 지방자치단체가 허가해 줌으로써 인근의 전통시장이나 소형 슈퍼마켓 등이 

상권을 잃고 여러 소상인들이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와 같이 비개발사업 분야

의 시정에서도 적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복지 서비스를 새롭게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상당수의 시민들을 현재의 취약한 생활수준에도 미

치지 못하는 열악한 수준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큰 사업을 신중한 검토 없이 진

행하고 있다. 이러한 모순된 상황을 극복하고 삶의 질과 복지에 대한 서울시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서울시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노력 못

지않게 서울시의 모든 기획단계에서 계획안에 정책과 사업으로 인해 사회적 취

약계층의 후생수준이 후퇴하는 것을 예방하고, 그러한 후퇴가 불가피하다면 후

생감소수준을 최소화하며, 필요하다면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려는 노

력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칙적으로 정책을 개발할 경우, 새로운 정책이 미칠 영향을 사전에 검토해 

부정적 영향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이러한 사전영향은 해당 정책이 의도한 목

표(intended objectives)를 기준으로 분석ㆍ평가된다. 즉, 특정한 정책의 대상, 효

과 등과 관련하여 정책입안 초기에 미리 의도했던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것인

지에 대해 정책집행단계 이전에 미리 검토해야 하여 그에 대한 확신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모든 정책은 예상하지 못한 대상에게 의도하지 않은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의도하지 않은 정책영향은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나

타난 부수적인 결과로서 확인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확인된 의도

하지 않은 부정적 정책영향은 그 심각성과 중요성에 비추어 사전영향평가 단계

를 보완하는 데 활용된다.

신규 정책이 미칠 영향을 사전 평가할 때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진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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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재정적 영향과 정치적 실현가능성(political feasibility)이었다. 하지만 1970년

대 이래로 개발 중인 정책이 환경과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이 중요한 검토대상

으로 부상하였고, 1990년대 무렵부터는 여성 및 사회적 소수계층의 권리와 후

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정책형

성과정에서 개발 중인 정책과 사업이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순편익(social net 

benefit)에 대한 관심을 넘어 화폐화하기 어려운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으로 

강조점이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미 미국과 유럽의 경우 검토 중인 정책이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사전평

가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유럽은 모든 중요한 경제적, 사

회적, 환경적 영향을 하나의 단일한 평가 속에서 분석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 하

에 2002년 정책 제안에서 경제, 사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는 영향평가 시스템을 제시하여 개발정책뿐 아니라 모든 정책영역에 대하여 정

책기획 단계부터 사회영향평가제도를 도입ㆍ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도 그 인구규모나 파급력 및 영향력을 감안할 때, ‘좋은 거버넌

스’(good governance)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화폐적 편익만을 고려하는 비용편

익분석을 넘어, 서울시의 정책과 사업이 가져올 사회적, 환경적 영향에 대한 보

다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사전적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크다 할 것이

다. 다만, 서울은 서구와 달리 인종적ㆍ민족적 다양성이 적으며, 그 수준이 지방

정부에 해당하는바, 국가적 개발사업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평가

하는 사회영향평가보다 이를 원용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을 배려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새롭게 변형된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서울시도 성별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특정 정책이나 사업이 

해당 지역의 주민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나 여성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하고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기존의 영향평가제도들만으로는 서울시정

이 사회적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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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의 정책과 사업으로 인해 취약계층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

화할 수 있도록 복지영향사전평가제도를 서울시에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하고자 한다. 복지영향사전평가제도의 도입은 서울시의 전 부서가 관련 정책과 

사업을 발굴, 기획, 시행하는 데 있어 복지관점을 반영시킬 수 있는 행정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2. 연구 내용

이 연구는 서울의 경쟁력과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

하고 그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불이익을 겪게 되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충

분한 고려와 대안검토 없이 추진되어 피할 수 있는 갈등과 비용을 발생시키는 

문제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서울시

의 전 부서가 관련 정책과 사업을 발굴, 기획, 시행하는 데 있어 복지관점을 반

영시킬 수 있는 행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복지영향사전평가’라는 

제도를 소개하고 그 도입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복지영향 사전평가의 개념과 그 목적, 배경 

등을 소개한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 공무원들이 담당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얼마나 고려하고 있는지

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제시하여 복지영향사전평가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검

토해 본다.

제3장에서는 복지영향사전평가를 구체화하기 위해 이와 유사한 국내외 관련 

제도들을 검토하며, 이를 토대로 제4장에서는 복지영향 사전평가제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제5장에서는 몇 가지 서울시 정책을 대상으로 제4장에서 

제시된 복지영향사전평가를 시범적으로 적용해보고, 그에 대한 기여와  문제점 

및 한계를 검토한다. 마지막 제6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고 복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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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사전평가를 제도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을 제시

한다.

제2절 연구방법

이 연구는 문헌연구와 설문조사, 그리고 시범사업과 인터뷰 등을 사용하여 

진행되었다. 문헌연구는 모든 연구의 기본이 되는 연구방법으로 이 연구에서는 

복지영향사전평가의 절차나 평가항목 및 지표, 관리체계 및 제도화 방안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현재 국내외에서 운영 중인 유사 영향평가제도들에 관한 보고

서와 문헌을 분석하여 활용하였다.

또한 복지영향사전평가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 서

울시 공무원들이 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정책이

나 사업이 어떤 영향을 얼마나 주는지에 대한 검토 및 그에 따른 정책ㆍ사업 

내용의 변화 경험과 그 정도에 관한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서울시 11개 부서 

과장급 이하 2,600여 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문헌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연구진이 구상한 복지영향사전평가안

을 서울시 4개 본부ㆍ국에 배포하여 각 한 개의 사업ㆍ계획에 대해 복지영향사

전평가를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았다. 이를 통해 복지영향사전평가의 가능성과 

향후 개선방향 등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였다. 그리고 시범평가 후에는 평가

서 작성 담당자를 만나 인터뷰를 실시하여 평가서 작성에 따른 애로사항 및 복

지영향사전평가에 대한 이해도,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제1절  복지영향사전평가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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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복지영향사전평가 개요

제1절 복지영향사전평가의 의의

1. 사전영향평가

전통적으로 정책학에서는 정책 등이 결정되기 이전에 검토 중인 정책대안이 

초래할 결과를 예측하고, 예상된 결과가 국가와 사회에 미칠 영향을 제시하여 

정책결정자의 결단이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합리적 활

동을 정책분석(policy analysis)이라고 분류해 왔다. 정책분석은 정책결정과정에

서 필요로 하는 정보와 지식을 산출하는 활동으로, 정책대안들이 가져올 결과

들을 예측하고 그로 인해 초래되는 사회ㆍ경제적 영향 등을 추정하는 활동을 

포함하게 되는데, 이 활동을 ‘사전영향평가’ 혹은 ‘사전적 영향평가’(ex ante 

impact evaluation)라 한다1). 한편 정책과정에서 정책 등이 집행된 이후에 집행

된 정책 등이 애초에 의도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나아가 구체적으로 의도한 결

1) 국내 행정학계와 정책학계에서는 특정 사업이나 정책이 사회적, 경제적 환경 등에 미치는 효과

를 미리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활동을 ‘영향평가’ 혹은 ‘정책영향평가’라고 

부르며, 정책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분석기법 가운데 하나로 본다(노화준, 2007; 정정

길 외, 2010 등 참고).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사전영향평가’를 정책분석과 대동소이하게 사용하

는 EU의 입장을 수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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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얼마나 발생하였는지를 평가하여 추후의 정책집행이나 새로운 대안 모색

에 활용하는 합리적 활동도 중요한데, 이를 정책평가(policy evaluation)라 한다. 

그리고 정책평가과정에서 이뤄지는 대표적인 활동을 impact assessment, 혹은 

impact evaluation이라 하며, 우리말로는 ‘영향평가’라고 통칭한다. 그러나 오늘

날 정책분석과정에서의 사전적 영향평가활동은 impact assessment로 부르고, 정

책평가과정에서의 평가활동은 impact evaluation으로 부르는 경향이 자리를 잡

아가고 있는데, 우리말로는 전자를 사전영향평가, 후자를 (사후)영향평가라고 

부를 수 있다. 

(사후)영향평가는 1960년대 미국에서 낙후된 사회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여 교육, 지역개발, 사회복지 분야의 다양한 사회정책과 

프로젝트들을 추진하면서 학계와 실무 모두에서 중요한 분야로 각광받아 왔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한 사회정책과 사업들이 실제로 의도한 결과를 가

져왔는지, 실현된 영향의 크기가 얼마나 되며 의도하지 않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부수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등을 파악하려는 영향평가는 보다 효과적인 정

책을 개발하여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결정자들에게 매우 중요하

게 다뤄져 왔다. 그리고 이에 발맞추어 정책평가의 기법과 지식들도 꾸준히 발

전되어 왔다. (사후)영향평가는 그 속성상 기존 정책의 보완이나 새로운 대안의 

개발에 활용되는 환류기능을 내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평가의 성과가 

축적되고, 관련 지식이 정교해짐에 따라 정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검토 중인 

대안이 가져올 결과를 미리 분석하여 최선의 대안을 모색하는 정책분석, 즉 사

전영향평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측면이 있다. 하지만 최

근 들어 사전영향평가의 중요성과 가치가 부각되고 있는 현상은 EU의 변화로

부터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02년 6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기존의 영역-기반 

영향분석(sector-based impact analyses)을 통합 영향평가(integrated Impact 

Assessment)로 대체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통합 영향평가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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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정책제안들(proposals)이 미칠 잠재적인 사회적, 경

제적, 환경적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으로, 보충성의 원칙과 비례성의 원칙

(principle of subsidiarity and proportionality)에 대한 검정, 그리고 이해관계자들

과의 협의(consult)를 포함한다(Robertson, 2008：17). 

종래의 정책분석에 새로운 접근방법을 접목시켜 사전영향평가의 영역과 중

요성을 확장시킨 EU 집행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은 세 가지의 배경과 그에 해당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Miège, 2008; Robertson, 2008). 

유럽에서 사전영향평가가 주목받게 된 첫 번째 배경은 2000년 3월에 성립된 리

스본 전략2)이다. 리스본 전략의 정신에 따라 EU 내부의 규제환경을 단순화하

고 개선하여 규제로 인한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EU 집행부가 

입안하려는 정책들에 대해 사전영향평가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유럽에서 사전

영향평가의 가치가 높아진 또 다른 배후에는 회원국과 EU기구 간 ‘좋은 거버넌

스’(good governance)에 관한 요구가 존재한다. EU의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에

서 보다 적은 비용을 지불하고,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 입안 단

계에서 회원국들 간의 조정과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및 정책과정의 투명성 보장

이 요구되었던바, 이러한 요구를 사전영향평가를 통해 해소해보고자 하였던 것

이다. 그러나 사전영향평가가 주목받게 된 보다 중요한 배경과 목적은 지속가

능한 발전의 실현이라 할 수 있다. EU가 추진하는 정책과 사업이 환경,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균형 잡힌 관점에서 검토함으로써 정책결정자들에게 사

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측면들 사이의 잠재적 상충성(trade-offs)에 대한 보다 나

은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정책의 견고성(policy coherence)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사전영향평가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사전영향평가는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와 정책의 목적, 그러한 목적을 

2) 리스본 전략은 2010년까지 3%대의 경제성장률과 70%대의 고용률을 달성하여 2010년까지 미

국과의 경제격차를 만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EU의 장기 발전전략이다. 세부 전략으로는 ①일

자리 창출과 사회통합, ②지속가능한 경제성장, ③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역동적인 지식기반경

제의 구축 등이 설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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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과 대안별 영향 파악 및 이를 통한 정책대안 간 

비교라는 정책제안에 대한 일련의 논리적 구조화 과정으로서, 제안된 정책대안

의 잠재적 영향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고, 가능한 상충효과와 시너지효과를 식

별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정책분석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사전영향평

가는 정책제안의 질을 높이고, 정책결정에 유용한 조언을 제공하며, 정책과정

의 투명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검토영역을 확대, 구체화시켰다는 점에서 정책분

석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 오늘날의 사전영향평가는 종래의 정책분

석에서 강조하였던 경제적 영향을 넘어 사회적 영향, 환경적 영향으로 그 검토

분야를 확대, 구체화시켰고 이들 세 가지 분야의 영향에 대해 균형 잡힌 분석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정책분석의 범주를 넘어서는 보다 진일보한 측면

을 보여주고 있다. 

2. 복지영향사전평가의 개념

사전영향평가는 계획단계에 있는 정책이나 사업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와 그

로 인한 다양한 차원의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활동이다. 하지만 정책과 사

업의 목표와 특성에 따라서는 총체적인 영향평가만으로는 정책결정에 충분한 

정보를 주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오히려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영향 가운데 

특정한 차원의 영향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과 집중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할 경

우도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환경에 대한 영향에 보다 특화된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에 미치는 영향에 특화된 교통영향평가, 또한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특화

된 사회영향평가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집중하는 건강영향평가, 그리고 소수

자(minority)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는 평등영향평가 등과 같이 

사전영향평가의 기본 틀을 따르면서도 특정한 측면의 영향에 대한 평가에 집중

하는 다양한 유형의 영향평가가 존재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책 등이 사회적 취

약계층에게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집중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사전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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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의 한 유형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전영향평가를 

복지영향사전평가(Welfare Impact Assessment)라고 부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복지영향사전평가를 보다 엄밀히 정의하자면 

다음과 같다. 복지영향사전평가는 서울시의 특정한 정책과 사업들이 서울시민, 

특히 취약계층 시민들의 삶의 질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사전에 추정하고 평가

하는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계획 중이거나 추진 중인 정책ㆍ사업들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는 극대화시키고, 부정적인 효과는 극

소화시키도록 계획과 사업내용을 수정하거나 필요한 대안을 마련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여기에서 취약계층 혹은 사회적 약자는 사회적 취약계층(the social vulnerable)

을 말하는 것으로, 아직 학문적으로 통일된 정의는 마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체

로 개인의 탓으로 돌리기 어려운 이유로 실업, 질병, 장애, 빈곤 등 사회적 위험

에 대한 대처능력이 현저하게 미흡하거나 부족해진 계층의 사람들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취약계층으로는 저소득빈곤층, 노인, 장애인, 여성 등을 들 수 있다.

3. 복지영향사전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EU와 회원국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전영향평가를 제도화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연구에서 복지영향사전평가의 제도화를 제안하는 이유 또한 서

울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것이다. 오늘날 모든 종류의 공공사업들은 효

율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부정

적인 사회적ㆍ환경적 영향을 발생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 널리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마찬가지로 도시 운영에서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본적인 정

책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생각이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경

제적ㆍ재정적 측면의 지속가능성에서부터 시작하여 차츰 환경적 측면으로 확

산되어 나갔고, 사회적 측면에서의 지속가능성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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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ㆍ재정적 지속가능성은 1970년대 오일쇼크로 대표되는 국제적 경기

불황과 이에 따른 정부의 재정난이 심각해지기 시작하면서 강조되었던 개념으

로 정책이나 사업이 투입된 예산 이상의 경제적 이익이나 재정수입을 지속적

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환경적 지속가

능성은 개발정책과 같은 인간의 의도적인 활동으로 인해 지구와 환경을 파괴

되는 정도를 일정한 수준으로 통제하여 생물다양성과 생태계를 보존하고, 문

명과 인간 활동도 지속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

적 지속가능성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가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타협을 

이뤄 사회적 합의와 일체감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정책과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논의, 결정, 집행되고 다시 재검토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품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1987년 이후의 민주화 흐름과 1997년 외환위기 및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사회적 지속가능성 가운데에서도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중요해지고 있다. 1987년 이후로 군사

독재시기에 억압되어 있었던 복지에 대한 요구가 표출되기 시작하였고, 1997

년 외환위기 이래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회적 위험으로 인해 많은 

수의 중산층 시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노출되었고, 상당수의 시민들은 빈곤

층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다행스럽게도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집권 

시기 동안 경제는 많이 회복되었고, 외환위기의 아픔도 아물어 가는 듯 했다. 

그러나 2008년에 발생한 글로벌 경제위기는 국내의 이러한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었다. 당시 취임한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과 조세감면,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을 통해 경기 회복에 의욕적으로 나섰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에는 오세

훈 시장이 일자리 창출과 그물망복지를 핵심정책으로 설정하고 서울시 전 조

직의 역량을 창ㆍ취업과 복지에 집중하는 시스템을 가동하여 모든 정책과 사

업 분야에서 사회적 취약계층과 중산층 서울시민들에게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독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부의 격차는 더욱 커졌고, 중산

층의 붕괴는 가속화되었으며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

은 한층 무거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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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상은 사회적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민들에게 필요한 정책과 

사업들을 개발하고 확대하는 수준을 넘어선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하다는 점

을 보여준다. 지속가능한 발전과 삶의 질에 대한 서울시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

기 위해서는 이를 목표로 하는 정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것 이상으로 

시정 전반에 복지 관점을 투영시킬 수 있는 행정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

다.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가 수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정책과 사업들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는 영향이 다양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러한 차별적 영

향을 식별하여 개선시킬 수 있는 수단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복지영향사전평가는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ㆍ사업의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는 취약계층이 일반 시민들과 구별되는 복지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지영향사전평가를 통해 파악하고

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시 사업이 사회적 취약계층 시민들에게 미치는 차별적 영향 정도

－사업시행에 따라 사회적 취약계층 시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역효과

－사회적 취약계층 시민들에게 미치는 역효과를 제거할 수 있는 대안

－사회적 취약계층 시민들에게 미치는 역효과를 완화ㆍ보상할 수 있는 방법

복지영향사전평가를 통해 서울시의 발전에 필요한 정책이나 사업을 개발하

고 결정하는 단계에서 해당 정책 등의 수립, 시행 시 사회적 취약계층 시민들에

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ㆍ평가하게 된다. 이러한 사전평가를 통해  

검토 중인 정책과 사업이 본래의 취지에 반하여 서울시민 가운데 취약계층 시

민들에게 의도하지 않은 피해와 그로 인한 갈등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정책집

행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한다. 그렇기 때

문에 복지영향사전평가서에는 식별된 영향 가운데 긍정적인 효과는 극대화시

키고, 부정적인 효과는 극소화시키기 위한 대안들이 함께 제안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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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서울시가 소관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사회적 취

약계층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ㆍ평가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함으로써 서울시 전체 구성원들로 하여금 복지 마인드를 체화하도록 유

도하는 것도 복지영향사전평가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

정의 계층차별적 요소를 미연에 제거하여 서울시민 모두에게 동등한 혜택이 돌

아갈 수 있는 시정을 실현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이는 다시 서울시민의 만족도

를 향상시켜 정책 등의 활용도 및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복지영향사전평가와 여타 사전영향평가의 차이점

서울시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기존의 시정과 행정 시스템에 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 도입을 섣불리 제안하기에 앞서 현재 서울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관련 제도를 검토하여 그 차별성과 필요성을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 절에서는 먼저 국내에 법률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환경

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를 살펴본 후, 국내에는 도입되지 않았으나 해외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영향평가와 평등영향평가를 살펴 이들 제도들이 사회적 취

약계층에 대한 서울시정의 복지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

안을 마련하는 데 부족함은 없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1. 환경영향평가

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의의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는 ‘환경적으로 건전하

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기 위해 개발 관련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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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제도이다(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우리나라에서 환경영향평가는 1977년 ‘환경보전법’에서 처음 법제화된 후, 

198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01년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서 통합 규정되었다가 2009년 1월부터 다시 교통영향과 

재해영향, 인구영향평가와 분리되어 환경영향평가만이 독립된 제도로 ‘환경영

향평가법’에 규정되었다. 제도화된 지 30년 이상이 지난 환경영향평가는 기본

적으로 계획 중인 개발관련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

하는 것이지만, 제도화 당시부터 평가대상 환경에 사회ㆍ경제환경을 포함시켰

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대상 사업이 해당 지역의 사회적 취

약계층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도 함께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2) 환경영향평가 분야와 항목상의 한계

먼저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조사 및 평가가 이뤄지는 항목들을 살펴보자. 평

가항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와 동 시행령 제2조 및 별

표 2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에서 다루는 평가항목은 대기환경분야, 수환경분

야, 토지환경분야, 자연생태환경분야, 생활환경분야, 사회ㆍ경제환경분야로 구

분되어 있다. 이 가운데 생활환경분야의 위생ㆍ공중보건과 사회ㆍ경제환경분

야의 세 분야(인구, 주거, 산업)가 사회적 취약계층에 미치는 평가대상 사업의 

영향을 검토해 볼 수 있는 항목에 해당한다. 

하지만 위생ㆍ공중보건분야의 조사항목은 의료시설 현황과 상ㆍ하수도 현

황, 법정 전염병 발생현황 및 사업시행이 이들 항목에 가져올 영향을 포함하도

록 되어 있을 뿐이며, 인구분야의 경우 사업대상지역 전체의 인구, 인구구성, 인

구증감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 주거분야의 경우 가구ㆍ주택 수 주택보급률, 

주택의 형태와 구조 및 주택소유현황, 이주민 발생 여부 및 이주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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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만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산업분야의 경우에는 산업구조, 산업진

흥계획 산업배치 등과 같은 산업별 활동현황 및 그 변화 등에 한정되어 있다. 

이처럼 환경영향평가에서 다루는 생활환경과 사회ㆍ경제환경분야는 관련 개발

사업으로 인해 사회적 취약계층이 받게 되는 소득, 직업, 주거, 건강, 교육 측면

의 영향을 평가하기에는 많은 어려움과 한계를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04년 이후로 환경영향평가법에서 평가 세부항목은 관련 규정

을 삭제하고, 평가대상 사업의 특성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나 승인기관의 장, 혹

은 환경영향평가계획서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선택적으로 구성하도록 위

임하고 있는바, 대부분의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인구, 주거 측면의 영향평가가 

생략되어 왔다(윤순진, 2004).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를 통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호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3)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범위상의 한계

다음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사업의 범위에 대한 부분을 살펴

보자.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영향평가를 도시ㆍ에너지ㆍ수자원ㆍ하천ㆍ

관광단지ㆍ산지ㆍ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항만ㆍ도로ㆍ철도ㆍ공항 건설사업,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개간 및 공유수면 매립사업, 체육시설ㆍ폐기

물처리시설ㆍ국방 및 군사시설 설치사업, 토석ㆍ모래ㆍ자갈ㆍ광물 등의 채취

사업 등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사

업은 대체로 개발과 관련된 사업으로 국한되어 있다. 게다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조 2항 별표에 따르면 이들 사업도 일정한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상

당히 대규모 사업으로 그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계획되고 집행되는 정책과 사업 가운데 개발과 관련되지 

않은 사업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며, 향후 서울시에서 대규모 사업이 시행될 

여지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복지영향사전평가는 서울시정 

전반에 걸쳐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고, 적은 규모의 사업에 대해서도 사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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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도 환경영향평가는 많은 한계점을 

보여주고 있다. 

2. 성별영향평가

1) 성별영향평가의 의의

성별영향평가(Gender Impact Assessment; GIA)는 정책과정에서 여성과 남성

의 특성과 요구, 사회ㆍ경제적 차이를 분석하여 양성평등하게 정책개선안을 제

시하고 실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여성발전기본법’ 제10

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

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ㆍ평가하고 있다.

정책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 및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분석ㆍ평

가함으로써 성평등한 정책이 개발되고 집행되도록 하는 도구(여성부, 2009)인 성별

영향평가는 1995년 UN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전략을 실행하는 핵심도구로 채택된 이후 많은 국가들이 도입하였다(김둘순ㆍ강민

아, 2010：286~8). 우리나라는 2002년에 여성발전기본법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2004년 10개 과제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시범사업을 거쳐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김근세 외, 2010). 2011년 현재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

체는 기관별 5개 이상 사업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시행해야 하고, 기초지방자치단

체는 기관별 3개 이상, 시ㆍ도 교육청은 기관별 1개 이상 사업에 대해 성별영향평

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여성가족부, 2010：15).

2) 성별영향평가 지표상의 한계

성별영향평가는 크게 성별현황분석과 정책개선의 두 가지 평가분야로 구성

되어 있다. 성별현황분석은 성별통계현황과 성별격차 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으



22  서울시 복지영향사전평가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로 세분되어 있으며, 정책개선은 정책개선 방안과 정책개선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여성가족부, 2010：12).

보다 구체적으로 평가지표를 살펴보면, 첫 번째 지표는 사업계획서 등 주요 

정책 자료에 성별 통계가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성별통계의 생

산 및 활용’이다. 두 번째 지표는 성별관련성을 고려하여 정책ㆍ사업의 계획서 

내용에 관련 성별요구를 반영하였는지, 계획서 내용이 중앙ㆍ지방정부의 양성

평등정책과 부합하는지를 점검하는 ‘성별 관련성 파악’이다. 세 번째 지표는 정

책ㆍ사업 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있었는지를 점

검하는 ‘정책ㆍ사업 결정과정의 양성평등참여’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결정과정

에 관여하는 위원회 위원의 성별비율을 제시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네 번째 지

표는 사업 예산안에 성별인원과 성별요구가 반영되었는지를 점검하는 ‘성인지 

예산’이다. 다섯 번째 지표는 정책ㆍ사업 홍보 매체와 관련 지침을 분석하여 수

혜대상자가 성별로 동등하게 사업을 인지할 수 있을 것인지 등을 점검하는 ‘정

책ㆍ사업 수행방식의 양성평등성’이다. 여섯 번째 지표는 정책ㆍ사업을 시행한 

결과, 정책의 수혜자 성비, 예산집행액 배분 규모가 정책대상 모집단과 비교해 

형평한 지, 수혜자의 만족도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는지를 점검하는 ‘정책ㆍ

사업 수혜의 양성평등성’이다. 마지막 일곱 번째 지표는 사업결과 보고서에 성 

평등성 개선을 위한 노력 사항을 도출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성별영향평가 결

과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정책 개선’이다(2009, 여

성부：26~62).

이처럼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점검하고 평가하는 분야와 지표들은 모두 성별

격차의 존재 여부 및 그에 대한 개선 노력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것들로 구성

되어 있을 뿐 사회적 취약계층이 받게 되는 소득, 직업, 주거, 건강, 교육 측면의 

영향에 대한 평가지표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성별영향평가만으

로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영향을 평가하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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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 범위상의 한계

평가대상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와 달리 성별영

향평가의 평가대상 사업은 관련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대신 성별

영향평가를 총괄기획ㆍ운영하는 여성가족부가 매년 평가수행기관에게 시달하

는‘성별영향평가 지침’을 통해 평가과제 선정기준과 과제적정성 체크리스트를 

제시하고 있다.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는 기본적으로 성별에 따라 수혜 정도나 사업대상 여

부가 달라지거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책과 사업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과제적정성 판단을 위해 제시된 필수평가항목이 ‘성별차이’이고, 그 세부 

평가항목이 정책ㆍ사업의 대상집단을 성별로 구분할 수 있는지, 수혜 정도에서 

성별 격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참여자나 이용자가 성별로 구분할 수 

있는지 등의 세 가지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이다. 이 필

수항목 가운데 적어도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과 사업만이 성별영향평가의 대상

이 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성별격차가 발생하게 되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도 피해가 생기

게 되고 성별격차가 해소되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사회적 

취약계층이 정책ㆍ사업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영향 가운데 성별격차로 환원될 

수 없는 경우가 보다 많다. 이런 점에서 성별영향평가가 복지영향평가를 대신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3. 사회영향평가

1) 사회영향평가의 의의

사회영향평가(Social Impact Assessment; SIA)는 개발사업이나 정책변동으로 

인한 의도적ㆍ비의도적인 긍정적ㆍ부정적 결과들과 그러한 간여로 인해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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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사회영향들(사람들의 생활양식, 노동, 여가, 조직, 관계의 변화 등)을 더 잘 

예측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행하는 영향평가이다(IAIA, 2003：2). 

사회영향평가의 기원은 도로나 공업시설, 광산, 댐, 항만, 공항 및 기타 사회

기반시설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이들 발전계획과 사업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1970년대 미국에서 제도화된 환경영향평가(EIA;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이다. 초창기 사회영향평가는 흔히 환경영향

평가의 일부 혹은 부수적으로 수행되었고, 공식 사업기획체계에서 환경영향평

가만큼 광범위하게 채택되지는 못한 채, 환경과 사회적 평가가 결합된 부수적 

역할만을 주로 담당하여왔다. 1990년대에 이르러서야 미국에서 사회영향평가

가 환경영향평가와는 구분되는 사회영향에 대한 보다 특화된 영향평가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1993년에 미 상무성과 해양대기관리청, 수산업청이 Rabel J. 

Brudge를 중심으로 ‘사회영향평가의 원칙과 지침 마련을 위한 공동위원회’ 

(ICGP; Interorganizational Committee on Guidelines and Principles for Social 

Impact Assessment)를 구성하였고(정주철ㆍ임재영, 2007：49), 1994년 이 위원

회에서 ‘사회영향평가에 관한 원칙과 지침’(Guidelines and Principles for SIA)

을 완성하여 발표하였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는 EU와 호주 등에서 사회영

향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지역개발사업을 포함한 여러 사업에 적용하고 있다.

EU에서 사회영향평가는 정책과 그 개발에 대한 관점변화라는 측면에서 강조

되고 있다. 즉, 정책과정 전반에 걸쳐 모든 이해관계자 간 정보교환 틀을 제공

하는, 정책대안에 대한 체계적 평가와 검토방법으로 사회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사회영향평가는 유사한 수준의(transversal) 정책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도 각광받고 있다. 오늘날까지도 중요한 사회적 문제들이 사업부서

에 전적으로 맡겨지고 있으나, 이들 사업부서는 특정 정책대안이 사회에 미치

는 영향을 검토하는 것을 핵심 업무로 생각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명시적으

로 정책대안의 사회적 결과를 고려하지도 않아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단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EU는 회원국들에게 정책분석단계에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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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영향평가를 통해 정책대안의 사회적 결과를 정책결정상 핵심 고려사항으

로 삼도록 요구하고 있다. EU는 사회정책과 여타 정책들 간, 회원국과 EU차원 

간 정책적 응집성과 일관성을 높이려는 일환으로 사회영향평가를 적극 활용하

고 있다(Federal Public Service Social Security, 2010：4~5).

2) 사회영향평가 대상자 및 지표상의 차이

사회영향평가의 목적은 제안된 정책ㆍ사업이 사회에 미칠 영향, 즉 사회영향을 

예측, 평가하고, 그로 인한 역효과나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줄이는 데 있다. 여기

서 말하는 사회영향이란 개발정책 및 사업이 인간 환경(human environment)에 미

치는 영향, 혹은 개발활동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Center for Good Governance, 

2006)을 말하는 것으로 “어떤 사적ㆍ공적 조치(행위)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그

리고 그것에 의해 인간이 살고, 일하고, 즐기고, 서로 연관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식들에 변화를 일으켜 유발되는 결과들”을 의미한다

(ICGP, 1994).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영향을 평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회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제안된 사업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 이해관계 집단들을 가

려내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때 사회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이해관계자

들은 특정한 유형으로 한정되지 않는바, 다양한 인구집단에 미치는 영향의 배분

을 고려하면서 영향받는 모든 집단들을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Barrow, 

2000). 이처럼 사회영향평가는 제안된 정책ㆍ사업이 넓게는 한 국가의 국민 전

체, 좁게는 사업대상 지역주민 전체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복지영향사전평가는 사업대상 지역주민 전체에 대한 영향보다 사업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영향에 평가의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사회영향평가와 차별성을 갖는다. 물론 사회영향평가도 인구집단 중에

서 보다 취약한 계층, 즉 빈곤층, 노인, 어린이와 청소년, 실업자, 여성 등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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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영향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윤순진, 2004). 하지만 이는 어

디까지나 사회영향평가의 일부분일 뿐이기 때문에 복지영향사전평가를 통해 

기대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평가대상 집단을 취약 계층으로 한정하는 경우

보다 평가에 드는 시간과 비용, 노력 등의 측면에서 많은 부담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평가항목 및 지표에서도 평가대상 집단의 경우와 대동소이한 차이점을 지적

할 수 있다. 사회영향평가는 인구, 생활스타일, 문화적 전통, 지역공동체성, 삶

의 질과 복지, 빈곤 개선, 성평등, 평등, 권리와 정의, 건강 등 광범위한 이슈를 

다룬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영향평가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 다양한 분야의 전

문적 지식이 요구된다. 평가에 드는 높은 비용은 결국 회기연도 안에 사회영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정책ㆍ사업의 수를 실질적으로 제한하게 된다. 따라서 

삶의 질, 빈곤, 주거 및 지역 공동체성 등과 같이 복지와 관련된 항목에 대해서 

평가역량을 집중하는 복지영향사전평가는 사회영향평가에 비해 훨씬 많은 정

책ㆍ사업을 다룰 수 있고, 평가에서도 시간과 예산, 노력을 줄일 수 있다는 장

점을 갖고 있다.

3) 사회영향평가 대상 사업상의 한계

사회영향평가는 지역수준 개발사업의 비용과 편익을 이해하기 위해 고안된 

계획수단으로, 개발의 부정적인 결과를 완화하기 위한 전략을 밝혀내고 지방과 

지역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편익을 확대하기 위해 수행된다(Craig, 1990; 

Howitt, 1989). 그리고 사회영향평가의 일환으로 개발이 가져올지도 모르는 부

정적인 영향이 무엇인지 예측ㆍ확인할 수 있으며,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방안

을 확인ㆍ제안할 수 있다(윤순진, 2004). 

이러한 영향평가의 목적과 기능에서 드러나듯이 사회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은 

기본적으로 지역수준의 개발사업이 된다. 실제로 해외에서 수행된 사회영향평

가 사례를 살펴보면, 평가대상 사업은 주로 댐, 발전소 건설, 석유 시추, 송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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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가스관 건설, 고속도로 건설 등 대규모 개발ㆍ건설 사업과 쓰레기 매립지 및 

위해 폐기물 처리장 같은 시설 조성ㆍ건설 사업 등에 집중되어 있다(CGG, 

2006; UNEP, 2007). 그러나 지역수준의 대규모 개발ㆍ건설 사업이 서울시와 시

민들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막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영향평가를 통해 개

발이 가져올 부정적 영향을 예측하여 필요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대도시인 서울시의 정책ㆍ사업 가운데 지역수준의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이나 뉴타운 사업과 같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만을 꼽을 수 있을 정도로 그 정책ㆍ사업 범위가 제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

회영향평가를 도입하더라도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이외의 많은 서울시의 정책

과 사업들에 대해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사전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계획과 

결정 및 집행이 이뤄지게 될 것이며, 이는 사회영향평가제도의 도입효과를 반

감시킬 것이다. 게다가 향후 서울시에서 시행 가능한 대규모 개발ㆍ건설 사업

은 더욱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감안한다면 사회영향평가를 적용할 수 있는 

서울시 정책ㆍ사업은 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다양한 서울시의 정책과 사업 전반에 대해 그로 인해 사회적 취약계

층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

해서는 사회영향평가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는 복지영향사전평가제도가 서울시에 도입될 필요가 있다.

4. 평등영향평가

1) 평등영향평가의 의의

평등영향평가(Equality Impact Assessment; EqIA)는 정책이나 서비스, 프로젝

트나 계획 등이 평등과 관련하여 인종, 성별, 장애, 성적 경향, 연령, 종교가 다

른 ‘평등목표집단(equality target groups：ETGs)’들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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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이 부정적인지, 악영향을 제거하거나 줄일 수 있는 대안 및 수단이 있는지 

여부 등을 평가하는 영향평가제도이다. 

평등영향평가는 현재 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인종관계법(Race Relations 

Act 2000)과 장애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2005), 그리고 평등법

(Equality Act 2006) 등 세 개의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각 법률은 각기 인종ㆍ민족

에 따른 차별, 장애에 따른 차별, 성별 혹은 성적 취향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모두

가 영국 국민으로서 동등한 처우와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호할 것을 내용으

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법률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관련 기관은 민족 

및 인종 평등계획(Race Equality Scheme; RES), 장애인 평등계획(Disability 

Equality Scheme; DES), 그리고 성 평등계획(Gender Equality Scheme)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누구든지 연령, 장애, 결혼과 임신 및 출산, 인종, 지역, 종교와 신념, 

성별과 성 결정 및 성전환 등에 차별을 받지 않고 법에 의해 보호되며, 집단 내 

차별이나 괴롭힘,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등은 불법행위로 간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평등법이 2010년 4월 영국 의회를 통과하여 2011

년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서 종래 개별적으로 분산되어 있었던 분야별 평등영

향평가도 통합적인 평등영향평가로 개편되었다(GLA, 2010).

2) 평등영향평가 평가항목과 평가대상 집단

영국은 평등영향평가를 모든 신규ㆍ개정 정책ㆍ사업, 현재의 모든 정책ㆍ사

업에 대해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대상사업이라는 측면에서는 

복지영향사전평가와의 차별성을 논할 실익이 적다(NHS North East, 2008：4).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평등영향평가의 평가항목ㆍ지표와 평가대상 집단에서의 

차별성만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평등영향평가는 계획 중인 정책ㆍ사업이 소수 인종이나 장애인 등의 특정 집

단에게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평등성 선별’(equality 

screening)단계와 소수 인종이나 장애인 등의 특정 집단에게 차별적인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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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정책ㆍ사업이 이들 집단에게 미칠 차별적 영향을 예측하

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완전 평등영향평가’(full EqIA)단계로 구성

되어 있다.

두 가지 단계에서 공통적으로 검토되는 평가항목은 인종, 장애, 성별, 연령, 

종교, 성적 성향, 인권의 측면에서 특정 정책ㆍ사업이 관련 집단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그러한 부정적 영향의 불법성 여부이다. 평등성 선별 단계에서

는 특정 정책ㆍ사업이 관련 집단들에게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중립적 영향을 

모두 식별해야 하지만, 실제로 완전한 평등영향평가를 받고 구체적 개선방안과 

대안까지 제시해야 하는 정책ㆍ사업은 선별 단계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판별된 경우에 국한된다. 따라서 각종 정책들은 평등영향평가를 통해 서

비스를 제공받는 인구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모두에게 동등한 접근성이 있음을 

확인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불평등 문제가 발생하거나 심화된다면 이를 시정

해야 한다.

결국 평등영향평가에서 검토되는 평가지표는 고용, 임금, 직업에의 접근 기

회, 교육 및 훈련,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 등 노동부문과 교육부문에서의 접근

성(차별)과 인권 및 자유의 보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데에 중점을 두게 

된다. 이러한 평가항목은 정책ㆍ사업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

향을 식별하고 평가하려는 복지영향사전평가의 평가항목과도 상당부분 중복될 

수 있지만, 평등영향평가의 대상 집단이 인종, 장애, 성별, 연령, 종교, 성적 성

향, 인권 측면에서 식별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에 집중하는 복지영향사

전평가와 차이점을 보인다. 다시 말해 평등영향평가의 주요 당사자에는 저소득

층이라는 범주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복지영향사전평가와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평등목표집단의 상당수가 저소득층일 개연성이 높지만, 

양자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등영향평가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삶의 질이나 복지수준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는 것과 차이를 

보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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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서울시 복지영향사전검토 실태 

1. 조사목적

지금까지 복지영향사전평가의 개념과 필요성, 여타 영향평가 제도들과의 차이

점을 살펴보았다. 비록 복지영향사전평가가 다른 영향평가제도들과 구별되는 독

자적인 특성을 갖고 있고, 그 취지와 목적이 바람직하다 하더라도 서울시가 정책

과 사업을 기획하고 결정하여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미 해당 정책 등이 사회적 취

약계층에게 미칠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이를 통해 발견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일상적으로 기울이고 있다면 굳이 새로운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행정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고, 시 공무원들에게 불필요한 업무를 가중시킬 까닭은 없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서울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담당분야의 사업 가운데 사

회적 취약계층의 생활수준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의 비중 및 실제 사업 

계획 단계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설문조사를 통해 복지영향사전평가활동에 대한 

현 서울시의 실태를 확인하고, 복지영향사전평가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2. 조사대상 및 설문내용

1) 조사대상

원칙적으로 서울시 본청 공무원 전체가 조사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 가운데 

참모기관인 기획조정실과 감사관, 시설관리 측면이 강한 상수도사업본부와 특

정 사업 집행기관 성격이 강한 소방재난본부와 한강사업본부의 공무원들을 조

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이 조사의 최종적인 대상부서는 경제진흥본

부, 복지건강본부, 도시교통본부, 맑은환경본부, 도시안전본부, 주택본부,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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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본부,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등 8개 본부와 도시계획국, 정보화기획단, 

여성가족정책관 등 총 11개 부서로 결정되었다. 또한 시정 실무를 담당하는 공

무원들을 대상으로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기 때문에 조사대상 공무원들의 직위

는 과장급 이하로 제한하였다. 

조사대상 서울시 11개 부서에 소속된 공무원들의 명단은 개별 부서의 홈페이

지에서 제공하는 조직현황표를 집계하여 작성하였다. 이렇게 하여 파악된 조사

대상 공무원들은 총 2,667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이메일주소가 적시되지 않은 

69명을 제외한 2,538명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과장 

131명, 팀장 362명, 주무관 2,027명, 기타 18명). 

부서명 과장 팀장 주무관 기타 계

경제진흥본부 9 39 182 0 230

복지건강본부 8 40 197 0 245

도시교통본부 7 40 253 2 302

맑은환경본부 4 27 138 0 169

도시안전본부 10 56 269 0 335

주택본부 8 37 128 1* 174

도시기반시설본부 60 1 312 12** 385

문화관광디자인본부 9 42 210 1*** 262

도시계획국 7 37 148 2**** 194

정보화기획단 5 24 110 0 139

여성가족정책관 4 19 80 0 2,435

계 131 362 2,027 18 2,538

* 주택본부 기타 1명은 반장
** 도시기반시설본부 기타 12명은 부장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기타 1명은 디자인자문관

**** 도시계획국 기타 2명은 단장 1명, 반장 1명

<표 2-1> 설문조사 대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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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내용

서울시 8개 본부/국과 정보화기획단, 여성가족정책관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

으로 간단한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던 점은 과연 서울시 공무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정책ㆍ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가운데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

한  영향을 얼마나 인식하고 실제로 사업 내용에 반영을 하는지, 이러한 부분을 

간과하여 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경험은 얼마나 되는지 

등이었다.  

조사설문은 총 8개 문항이었으나, 핵심 질문은 네 가지였다. 첫째는 서울시 

공무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계획ㆍ사업 가운데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계획ㆍ사업의 비중을 묻는 질문이다. 그 목적이 취약계층 지원

이 아닌 정책과 사업은 원칙적으로 해당 정책 등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미칠 

영향을 평가할 필요가 있는 복지영향사전평가 대상이 된다.

둘째는 담당 정책ㆍ사업의 기안 과정에서 취약계층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이나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였던 정도를 묻는 질문이

다. 복지영향사전평가와 같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영향평가제도가 도입

되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 담당 공무원 차원에서 능동적으로 복지영향을 평가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셋째는 담당업무 가운데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계

획ㆍ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묻는 질문이다.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부정적 영향

을 줄 수 있는 계획ㆍ사업이 업무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부서별로 차이는 없

는지, 서울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시 공무원

들이 느끼고 있는지 파악하려 하였다.

넷째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아 정책ㆍ사업을 추

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경험에 대해 묻는 질문이다. 이러한 경험이 많을

수록 정책ㆍ사업 결정 및 집행비용이 높은 것이며, 이를 줄이기 위해 복지영향사

전평가와 같은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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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방법

이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웹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응답

자의 소속부서, 직위, 현 업무 근무기간 등 인적사항을 묻는 세 개의 문항 외에 

총 8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을 만든 후, 조사대상 공무원들의 명단과 이들의 

이메일 명단을 작성하여 전문 조사 업체에게 설문 웹페이지 제작 및 설문 이메

일 발송과 회신된 설문지 종합을 위탁하였다. 조사위탁업체는 (주)마크로밀코

리아(www.macromill.co.kr)이다.

조사기간은 2011년 9월 8일부터 9월 23일까지, 16일간 진행되었다. 이 기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이메일을 전체 조사 대상 공무원들에게 발송하였고, 서울

시 내부 인트라넷 상의 공지사항을 통해 설문조사에 대한 참여를 한 차례 알렸

다. 또한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1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마련하여, 설

문에 응해준 사람들 가운데 총 45명에게 답례품으로 지급하였다. 이러한 노력

을 통해서 회수한 설문지는 총 376부로 회수율은 14.8%였다. 

4. 조사결과

1) 응답자 개요

회신된 설문지 376부 가운데 실제 분석에 사용된 것은 345부로, 31부가 배제

되었다. 이들 31부가 분석에서 배제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9월에 있었

던 서울시 정기인사이동으로 인해 조사대상 11개 부서 이외의 부서로 소속이 

바뀐 공무원이 응답한 설문을 제외하였다. 

둘째로 이메일을 통한 설문조사에 응답을 한 서울시 공무원들 가운데 다른 본

부 등으로 부서를 이동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들은 분석대상에서 제

외하였다. 이들을 분석에서 제외한 이유는 서울시의 본부나 국은 그 기능과 업무

분야에 따라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본부나 국을 옮기게 되면 이전에 접해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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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였던 생소한 업무를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새로운 업무를 

파악하고 익히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바, 6개월 이하의 경험만으로

는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파악이 충분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끝으로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은 응답자들을 제외하였다. 이

러한 선별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된 분석대상자는 총 345명이었다.

본부별 응답자수는 평균 31.4명이었다. 응답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

고 있는 부서는 49명이 응답을 한 도시기반시설본부였고, 그 외에 복지건강본

부와 도시안전본부,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등 2개 본부에서는 40명 이상이 설문

에 답을 하였다. 반면에 맑은환경본부와 정보화기획단, 여성가족정책관 등 3개 

부서에서는 20명 미만이 설문에 답을 하였다.

부서명 과장 팀장 주무관 계

경제진흥본부 1 4 21 26

복지건강본부 3 13 30 46

도시교통본부 0 4 27 31

맑은환경본부 0 2 13 15

도시안전본부 0 4 38 42

주택본부 1 3 23 27

도시기반시설본부 4 4 41 49

문화관광디자인본부 3 7 31 41

도시계획국 1 3 30 34

정보화기획단 1 0 14 15

여성가족정책관 0 6 13 19

계 14 50 281 345

<표 2-2> 설문분석대상자 현황

응답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26.3개월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응답자 중에 가장 

근속기간이 긴 경우는 360개월(30년), 120개월 이상인 경우도 8명이 있어 전체

적으로 평균 근속기간이 높게 계산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제로 근속기간의 

중위값은 14개월이었으며, 최빈값은 6개월로 응답자 가운데 12.8%인 44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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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였고, 근속기간이 12개월인 경우가 33명(9.6%), 7개월인 경우가 25명

(7.2%)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균과는 달리 전체 응답자의 46.4%가 현 부

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12개월 이하로 조사되었다.

<그림 2-1> 설문응답자 근속기간 분포도

2) 담당사업 중 취약계층 지원사업 비중

현재 담당하고 있는 계획ㆍ사업 가운데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목적

으로 하는 계획ㆍ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묻는 설문에 대해 살펴보자. 응답자

들은 담당 업무 가운데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계획ㆍ

사업의 비중이 평균 21.8% 정도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서울시의 정책

ㆍ사업 가운데 약 78%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의도하지 않은 잠재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서울시의 정책ㆍ사업 가운데 

약 78%에 대해서는 그 정책 등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미치는 영향을 계획 단

계에서 미리 검토하는 복지영향사전평가를 적용해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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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담당 업무 가운데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계획

ㆍ사업의 비중은 응답한 공무원 개인에 따라, 부서에 따라 상당한 편차를 보이

고 있다. 먼저 공무원 개인별 응답을 살펴보면, 응답자 가운데 35.7%에 달하는 

123명은 설문에 0%라는 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본인의 담당 업무 가

운데 50% 이상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계획ㆍ사업이

라고 대답한 응답자도 전체의 19.4%인 67명에 달하였다. 0% 다음으로 가장 많

은 응답치는 10%로 54명(15.7%)이었고, 전체 응답자의 60% 정도가 담당 업무 

가운데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계획ㆍ사업의 비중이 

10% 이하라고 대답하였다. 이를 통해 80% 이상의 서울시 공무원은 잠재적으로 

담당 분야의 계획이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복지영향평가를 사전에 수행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함을 알 수 있다.

구간 빈도(명) 비율 누적비율

0% 123 35.7% 35.7%

0~10% 85 24.6% 60.3%

10~20% 38 11.0% 71.3%

20~30% 23 6.7% 78.0%

30~40% 9 2.6% 80.6%

40~50% 20 5.8% 86.4%

50~60% 2 0.6% 87.0%

60~70% 8 2.3% 89.3%

70~80% 11 3.2% 92.5%

80~90% 5 1.4% 93.9%

90~100% 21 6.1% 100.0%

평 균 21.8%

<표 2-3>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계획·사업의 비중

한편 부서에 따른 업무 성향의 차이를 살펴보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

원을 목적으로 하는 계획ㆍ사업의 비중이 두드러지게 높은 부서는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복지건강본부와 여성가족정책관실로 나타났는데, 각각 평균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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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44.5%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

는 계획ㆍ사업의 비중이 평균 25.1%로 나타난 주택본부를 제외한 나머지 8개 

부서에서는 평균 18% 이하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서울시의 대부

분의 부서에서 수행하는 정책ㆍ사업 가운데 복지영향사전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많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사회적 약자

들을 주요한 고객으로 삼는 복지건강본부와 여성가족정책관실조차도 업무 가

운데 절반 정도는 복지영향사전평가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부서명 평균 비율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경제진흥본부 14.2% 25.9 0% 100%

복지건강본부 53.5% 39.5 0% 100%

도시교통본부 15.6% 20.5 0% 80%

맑은환경본부 6.3% 12.9 0% 50%

도시안전본부 8.2% 14.3 0% 60%

주택본부 25.1% 26.4 0% 90%

도시기반시설본부 16.0% 25.2 0% 10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18.1% 25.9 0% 100%

도시계획국 16.0% 19.5 0% 75%

정보화기획단 11.7% 19.1 0% 70%

여성가족정책관 44.5% 38.2 0% 100%

평균 21.8% 27.8

<표 2-4>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계획·사업의 부서별 비중

3) 취약계층의 복지영향을 고려한 사업 비중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계획ㆍ사업의 비중에 이어 담

당하고 있는 계획ㆍ사업을 기안하거나 검토하는 과정에서 해당 계획ㆍ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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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해당 계획ㆍ사업의 내용

에 반영하거나 원안을 수정한 경우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응답자들은 본인의 담당 업무 가운데 평균 11.8% 정도만 해당 계

획ㆍ사업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해당 계획ㆍ

사업의 내용에 반영하거나 원안을 수정하였다고 대답하였다. 이런 결과는 추진 

혹은 시행될 경우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업무의 비중

이 평균 80% 정도인 가운데 실제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것

으로 판단되어 이를 사전에 해당 계획ㆍ사업의 내용에 반영한 경우는 평균 

12%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구간 빈도(명) 비율 누적비율

0% 188 54.5% 54.5%

0~10% 76 22.0% 76.5%

10~20% 25 7.2% 83.8%

20~30% 17 4.9% 88.7%

30~40% 2 0.6% 89.3%

40~50% 17 4.9% 94.2%

50~60% 5 1.4% 95.7%

60~70% 3 0.9% 96.5%

70~80% 3 0.9% 97.4%

80~90% 3 0.9% 98.3%

90~100% 6 1.7% 100.0%

평 균 11.8%

<표 2-5>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영향을 고려한 계획·사업의 비중

다음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사업내용 등을 수

정하거나 보완한 계획ㆍ사업의 비중을 부서별로 비교해 보면, 조사대상 11개 

부서 가운데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의 반영 비율이 22.1%로 가장 높게 나타났

다. 그 뒤를 이어 주택본부가 20.0%, 복지건강본부가 15.2%로 비교적 높은 반

영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도시안전본부와 정보화사업단, 맑은환경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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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전체 담당 정책ㆍ사업 가운데 7% 이하의 정책ㆍ사업에 대해서만 사회적 

취약계층의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사업내용을 수정 혹은 보완한 것으로 파악

되었다. 

부서명 평균 비율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경제진흥본부 9.2% 21.5 0% 90%

복지건강본부 15.2% 29.4 0% 100%

도시교통본부 12.1% 21.7 0% 80%

맑은환경본부 7.7% 15.2 0% 60%

도시안전본부 6.9% 13.0 0% 50%

주택본부 19.8% 26.1 0% 95%

도시기반시설본부 5.8% 16.6 0% 8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12.2% 20.6 0% 100%

도시계획국 14.6% 18.3 0% 70%

정보화기획단 6.7% 9.6 0% 25%

여성가족정책관 22.1% 31.3 0% 100%

평 균 11.8% 21.6

<표 2-6>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영향을 고려한 계획·사업의 부서별 비중

이렇듯 개별 부서별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여 이를 

반영한 사업의 비중이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부서 간 차이가 통계적으

로도 유의미한 것인지를 검정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산분석

을 실시한 결과, 유의확률(p값)이 0.06으로 계산되었다. 따라서 95% 신뢰도에

서 부서별 차이가 없다고 결론내릴 수 있으며, 현재 서울시는 부서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정책ㆍ사업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는 경우가 매우 적다고 말할 수 있다.

4) 취약계층에 대한 영향 검토 규정

앞에서 담당 업무 가운데 평균 12% 정도만이 결정이나 집행 이전에 취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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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그 사업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였다는 분석

결과를 보았다. 그렇다면 사전에 취약계층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도록 강제하거

나 최소한 이를 권고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는 얼마나 마련되어 있는 것일까?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ㆍ사업의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여 불필요한 갈등과 비용

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은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은 아

닌지 확인해 보았다.

서울시 11개 부서 공무원들에게 본인들이 기안하거나 검토ㆍ심의하는 과

정에서 해당 계획ㆍ사업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권고 혹은 강제하는 법률이나 제도, 위원회 등이 존재하는지 물어 보았다. 이

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24.1%인 83명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권고 혹은 강제하는 법률이나 제도, 위원회 등이 마련되어 있다고 

대답하였다. 

응답자들이 기재한 내용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먼저 11개 부서들이 다루는 

법률 가운데 평균 5개의 법률에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미

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권고 혹은 강제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

록 권고 혹은 강제하는 법률의 적용을 가장 많이 받는 부서는 복지건강본부로 

총 15개의 법률이 거론되었다. 반면에 도시안전본부, 경제진흥본부, 도시교통본

부, 맑은환경본부, 주택본부 등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

도록 권고 혹은 강제하는 법률을 1, 2개만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개 

이상의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적용을 받는 법률은 10개였으며, 그 중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은 4개 부서에

서 공통적으로 제시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영향평가가 많이 이뤄

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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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법률 수(개) 법률명

경제진흥본부 2 다문화가족지원법 사회적기업육성법

복지건강본부 15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지역보건법

국가정보화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모자보건법
보건의료기본법
의료급여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

도시교통본부 2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도로교통법

맑은환경본부 2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도시안전본부 1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주택본부 3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주택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기반시설본부 7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도로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도시계획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문화관광디자인본부 5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공연장관련법
경관법 

도시계획국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장애인복지법

도시개발법
사회보장법
주택법

정보화기획단 5
국가공간정보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국가정보화기본법
장애인복지법

여성가족정책관 7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여성발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평 균 5

<표 2-7> 부서별 사회적 취약계층 영향 고려 요구 법률현황

한편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권고 혹은 강제하는 조례와 규칙은 10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조례와 

규칙은 대체로 여성, 장애인, 노인, 저소득주민, 부랑인 및 노숙인 등에 대한 지

원과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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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조례/규칙 수(개) 서울시 조례 및 규칙명

경제진흥본부 3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을위한조례
장애인인권증진에관한조례

여성발전기본조례

복지건강본부 2
고령친화도시구현을위한노인복지기본조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에관한조례

도시교통본부 0

맑은환경본부 0

도시안전본부 0

주택본부 1 장기전세주택공급및관리규칙

도시기반시설본부 1 여행(女幸)화장실설치기준

문화관광디자인본부 0

도시계획국 0

정보화기획단 1 정보화기본조례

여성가족정책관 2
여성관련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운영규칙

평 균 0.91

<표 2-8> 부서별 사회적 취약계층 영향 고려 요구 조례/규칙 현황

또한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권고 혹은 강제하는 위원회로는 사회복지위원회 등 총 28개가 있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이 가운데 도시계획위원회는 주택본부와 도시계획국 등 2개 부서에

서 모두 거론되었으며 11개 부서 평균적으로는 2.5개의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심의ㆍ자문위원회와 가장 많이 관련되어 있는 부서는 복지건

강본부와 주택본부로 각각 5개의 위원회를 통해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서명 위원회 수(개) 위원회

경제진흥본부 3
사회복지위원회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복지건강본부 5
식품안전대책위원회
자살예방협의회
자치구 생활보장위원회

응급의료위원회
정신보건심의위원회

<표 2-9> 부서별 사회적 취약계층 영향 고려 요구 위원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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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위원회 수(개) 위원회

도시교통본부 1 도로점용공사장 자문회의

맑은환경본부 1 석면자문위원회

도시안전본부 3
국가권익위원회
하천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주택본부 5
건축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기금심의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디자인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2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장애인협회

문화관광디자인본부 3
문화복지협의회
서울시 문화관광위원회

서울문화포럼

도시계획국 3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서울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정보화기획단 1 정보화전략위원회

여성가족정책관 2 여성위원회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평 균 2.5

<표 계속> 부서별 사회적 취약계층 영향 고려 요구 위원회 현황

지금까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권고 혹은 강제하

는 법률이나 제도, 위원회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현재 서울시는 시정을 계

획ㆍ결정하는 과정에서 개별법령에 의해 직접 혹은 그에 따라 설치된 심의ㆍ자

문 위원회를 통해 해당 정책과 사업별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영향을 평가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현행과 같은 개별법령에 의한 영향평가가 갖는 한

계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서울시정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복지영향평가가 어렵다. 개별법령과 

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등에 따른 복지영향평가는 해당 분야의 사업 및 계획

에 대해서만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복지영향평가가 시행되지 않게 된다. 그 결과 조사대상 공

무원들의 대답을 보면, 자신이 기안하거나 검토ㆍ심의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취

약계층에 대한 복지영향을 검토하도록 강제하는 제도가 있는 경우가 평균 

24.1%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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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복지영향평가의 전문성을 갖추기가 어렵다. 개별법령이나 소관 위원회

를 통해서 이뤄지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영향평가는 담당 공무원을 통해 

진행될 것이다. 하지만 복지영향평가에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충실히 수행하거나 관리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또한 어떤 개별

법령에도 복지영향평가를 위한 어떤 지침이나 매뉴얼도 제공하거나 제공하도

록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먹구구식의 복지영향평가가 이뤄질 수밖에 없

고, 이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영향평가를 매우 형식적인 것으로 전락

시키거나 극히 부분적인 평가만이 이뤄지게 만들고 있다.

셋째, 부서별로 복지영향평가 대상 정책ㆍ사업 범위가 달라진다. 개별법령에 

따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영향이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영향평

가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은 법령의 적용을 받는 정책ㆍ사업들은 배

제된다. 이로 인해 부서별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수

나 범위 등에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이외의 모든 서울시정에 대해서 복지

영향평가가 시행되려면 개별법령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보다는 보다 일반적인 

효력을 갖는 방식으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5) 영향평가 미비로 인한 계획ㆍ사업 차질 경험

마지막으로 계획ㆍ사업을 기안하거나 검토ㆍ심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계획ㆍ

사업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사업 등

을 집행하는 데 차질을 빚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물어 보았다. 이에 대해 전

체 응답자의 약 7.2%에 해당하는 25명이 차질을 빚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

다. 이 가운데 현재 업무가 아닌 과거의 담당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경험을 제시

한 응답과 경험의 내용이 질문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은 응답을 제외하였다. 이

를 통해 최종적으로 집계된 결과는 14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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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차질경험 있음 차질경험 없음 계

경제진흥본부 0 26 26

복지건강본부 1 45 46

도시교통본부 2 29 31

맑은환경본부 0 15 15

도시안전본부 3 39 42

주택본부 3 24 27

도시기반시설본부 2 47 49

문화관광디자인본부 0 41 41

도시계획국 6 28 34

정보화기획단 0 15 15

여성가족정책관 0 19 19

계 14 320 345

<표 2-10> 영향평가 미비로 인한 계획·사업 차질 경험
(단위：명)

계획ㆍ사업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아 결과적으

로 사업 등을 집행하는 데 차질을 빚은 경험 가운데 가장 많이 언급된 사례는 

재개발이나 주거정비사업, 도로나 시설 건축사업 등과 같은 도시개발 과정에서 

토지ㆍ주택 소유주나 세입자 등의 보상 수준에 대한 항의 및 이주문제와 사업 

자체에 대한 반대였다. 그 밖에 사례로는 첫째, 영세 상인들이 영업 중인 지하

상가 지역 도로에 횡단보도를 만들거나 고가도로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그로 인

한 지하상가 통행인구의 감소가 지하상가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여 상

인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던 사례, 둘째, 일괄입찰 사업을 수행할 당시 중소기업

에 대한 배려를 강제하는 제도가 있었음에도 이를 미처 파악하지 못하여 계획

서를 변경하였던 사례, 셋째, 횡단보도 설치 및 이설, 보행신호시간 설정 등에서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 넷째, 

별다른 검토 없이 노인무료급식 예산을 삭감하였다가 결식노인들에게 대규모 

민원이 발생했던 사례, 다섯째, 취약계층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지 않고 아파트 

소유주에 대한 영향만을 검토한 채 계획, 추진하였던 공동주택 커뮤니티 사업

이 시의회에서 예산승인을 받지 못하였던 사례 등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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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사업 등을 집

행하는데 차질을 빚은 경험을 통해 복지영향평가가 도입될 경우 가장 우선적으

로 적용될 수 있는 정책ㆍ사업은 재개발이나 주거정비사업과 같은 도시개발사

업과 각종 시설 설치사업 등이 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으며, 그 밖에 다른 

분야의 사업에서도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영향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상당수 

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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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관련 영향평가제도

복지영향사전평가제도는 서울시의 정책이나 사업, 각종 계획들이 특히 사회

적 취약계층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파악하여 그러한 영향을 저감하는 방안

을 마련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복지영향사전

평가의 구체적인 지표와 평가 방법 등을 전개하기에 앞서, 여타 영향평가들의 

운영방식과 특징 등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다른 영향평가제도들을 참고함으로

써 이 제도들이 가진 장점은 받아들이고 미비점은 극복하여 복지영향사전평가

제도를 설계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검

토제도, 그리고 성별영향평가제도를 먼저 살펴보고, 제3절에서는 미국의 사회

영향평가제도를, 제4절에서는 영국의 평등영향평가제도를 살펴본다. 

제1절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

1. 국내 환경평가제도 개요

환경평가의 목적은 개발 관련 행정계획 및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을 사전

에 평가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는 것이다(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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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2008：23). 우리나라의 현행 환경평가제도는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검

토제도로 구성되어 시행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1977년 환경보전법에서 최초로 법제화된 이후 1981년

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온 제도로 현재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2005년 5월에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되면서 도입

된 제도로 2006년 5월에 사전환경성검토의 구체적인 대상, 작성방법, 주민 등 

공중의 의견수렴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동법 시행령 개정령이 공포된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 그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저감방안

을 검토하는 것이고, 사전환경성검토는 개발관련 행정계획 또는 보전이 필요한 

지역 내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미리 환경성을 검토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환경평가제도의 체계는 다음 <그림 3-1>에 나타나 있다.

(예) 관광지 개발 사례

행정계획
사전환경성검토
(83개 행정계획)

관광지 지정
(도지사)

↓ ↓

개발사업 대규모사업
환경영향평가

(77개 개발사업)
30만㎡ 이상 관광지 

조성사업

소규모사업
(보전지역 내)

사전환경성검토
(12개 법 20개 개발사업)

30만㎡ 미만 관광지 
조성사업

<그림 3-1> 환경평가제도의 체계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는 모두 환경평가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그 

목적과 취지가 동일하지만, 제도적으로 구분되어 운영되어야 하는 중요한 차이

점도 갖고 있다. 무엇보다 환경영향평가가 개발사업 계획이 결정된 이후 사업 

실시 단계에서 환경훼손 완화방안을 세우는 데 주력한다면, 사전환경성검토는 

계획 단계부터 입지의 타당성 검토에 중점을 두는 데에 차별성을 갖는다. 따라

서 사전환경성검토를 통해 동강댐이나 사패산터널 건설의 경우처럼, 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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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되어 발생하는 사회문제와 경제적 손실을 미

리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환경부, 2008：31).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

성검토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 <표 3-1>와 같다. 

구 분 사전환경성검토(PERS) 환경영향평가(EIA)

법적 근거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목적
개발관련 행정계획이나 사업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여부 등 검토

사전환경성평가에서 검토된 이후, 
결정된 입지 내에서 사업으로 인한 환
경영향을 최소화하는 저감방안 강구

대상사업
개발관련 행정계획(16개분야 83개 사업)
행정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보전용도 지역 내 소
규모 개발사업(8개 분야 20종)

대규모 개발사업(17개 분야 77개 사업)

협의시기
행정계획의 수립 확정 전
개발사업 인허가 전

행정계획이 확정된 이후 개발사업을 위한 
실시계획 승인 전 

평가방법 정성적ㆍ정량적 평가 정량적ㆍ미시적 평가

협의
요청기관

행정계획 수립(또는 승인) 기관
개발사업 인ㆍ허가기관

개발사업 시행자(승인기관)

협의체계
중앙행정기관장인 경우 환경부장관과 협의
그 외는 지방환경관서장과 협의

좌동

협의기간 30일 이내(10일 연장) 45일 이내(15일 연장)

출처：환경부, 2008：38

<표 3-1>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비교 

2. 환경영향평가

1) 평가대상 

우리나라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법률로 특정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법 제4조에 의하면 평가대상 사업은 17개 분야 77개 사업과 환경에 영향을 미

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이다3). 이들 평가대상 사

3)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제1항 18호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설치사업’을 포함할 경우 18개 분야 78개 단위사업이 된다. 현재 ‘친수구역조성사업’이 

이 사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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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은 대체로 개발과 관련된 사업으로, 그 중에서도 도시ㆍ특정지역 개발, 산업

단지 조성, 에너지 개발, 토석광물채취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구체적

인 대상은 동 시행령 별표 1에 제시되어 있는바, 다음 <표 3-2>와 같다.

한편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은 평가대상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서 해당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환

경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ㆍ분석한 자료에 따라 그 범위가 설정된 지역에 대하

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분 대상사업 범위

도시의 개발(13개)
도시개발/혁신도시개발/역세권 개발사업：25만㎡ 이상 
주택건설/대지조성/택지개발/학교설치 등：30만㎡ 이상 등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7개) 산업단지ㆍ중소기업단지 조성/자유무역지역 지정/공장설립 등：15만㎡ 이상

에너지 개발(7개)
해저광업 개발사업 중 에너지 개발 목적 사업
전기설비(발전소/지상송전선로 등) 및 10만㎘ 이상 저유시설 설치공사 등

항만 건설(5개) 어항시설 건설ㆍ개발사업 / 항만시설 중 외곽시설ㆍ계류시설 건설 등

도로 건설(1개) 신설：4km이상 / 확장：10km 이상(2차로 이상)

수자원 개발(3개) 댐/하구언/저수지/보：만수면적 2백만㎡ 이상이거나 총저수량 2천만㎥ 이상

철도 건설((3개) 철도/고속철도/도시철도 등 건설사업 중 4km 이상이거나 면적 10만㎡ 이상

공항 건설(1개) 비행장/길이 500m 이상 활주로 건설/기타 20㎡ 이상 공항개발사업 

하천 이용 및 개발(1개) 하천공사：하천중심 길이로 10km 이상

개간 및 공유수면 매립(2개)
지정항만, 신항만, 자연환경보전지역 매립：3만㎡ 이상(이외지역 30만㎡ 이상)
간척/개간사업：100만㎡ 이상

관광단지 개발(6개)
관광/관광지 조성/온천개발：30만㎡ 이상
공원조성/유원지 시설/공원시설 설치 면적 10만㎡ 이상

산지 개발(2개)
묘지나 봉안시설：25만㎡ 이상 / 초지：30만㎡ 이상
기타：총길이 8km 이상 혹은 1등급 권역에서 林道설치사업

특정지역 개발(9개)
지역균형개발 법률,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등

체육시설 설치(5개) 30만㎡ 이상 청소년수련시설, 25만㎡ 이상 경륜/경정시설/경마장 등 

폐기물ㆍ분뇨 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2개)

폐기물매립시설：30만㎡ 이상이거나 매립용적 330만㎥ 이상
지정폐기물처리시설：5만㎡ 이상이거나 매립용적 25만㎥ 이상 등

국방ㆍ군사시설 설치(3개)
33만㎡ 이상 국방군사시설/ 15만㎡ 이상 해군기지 등
군사기지：비행장 신설, 500m 이상 활주로 건설 등

토석ㆍ모래ㆍ자갈ㆍ광물 등 
채취(7개)

홍수관리구역에서 토석ㆍ모래ㆍ자갈ㆍ광물 채취 사업
해안에서 광물 채취(강원도/경북 2만㎡ 이상. 그 외 3만㎡ 이상) 등

출처：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제1항, 시행령 제3조 제2항 [별표 1]

<표 3-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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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체계

(1) 평가서 작성 주체：사업자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사업을 시

행하는 사업자가 실시하고 그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활동과 평가서 작성을 모두 직접 수행해야만 하

는 것은 아니고, 환경부에 등록된 환경영향평가 대행자에게 대행시킬 수도 있

도록 허용되어 있다(환경부, 2008：39~43). 

또한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에 앞서 환경영향평가계획서를 작성

하여 승인기관의 장 또는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계획서

에는 대상사업의 목적 및 개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 가운데 평가항목 및 그 범위 등에 대해서 정해 줄 것

을 승인기관의 장 또는 환경부 장관에게 요청하게 된다(환경영향평가법 제10

조). 이렇게 결정된 평가항목 및 범위 등에 따라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

해야 한다(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2) 총괄관리：환경부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평가항목ㆍ범위 선정

(scoping) 작업을 주도하며, 평가서를 검토하여 승인기관장 등에게 평가서 보

완 및 조정을 요청하는 등 평가 전반을 총괄 관리하고 있다. 환경부장관, 승인

기관장 또는 승인 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는 평가항목ㆍ범위 등을 심의

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계획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환경영향평가

법 제12조), 실무적으로 환경부장관의 주도하에 이루어진다. 사업자나 승인기

관의 장이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도 환경부장관에게 이의신청

을 하고(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을 거쳐 이의신청), 환

경부는 이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해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둔다(환경영향평가

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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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승인기관 및 협의기관

승인기관은 해당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 등을 행하는 기관을 말하는 것으

로 국토해양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대표적이다.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시

행하려는 사업자는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을 받기 전에 승인기관의 장에게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 협의기관의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 조치를 한 후 승

인기관의 장에게 사업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협의기관은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여 평가서나 사

업계획 등을 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에는 환경부장관이 협의기관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가 작성한 환경영

향평가서를 협의기관이 심의하면 이는 승인기관을 거쳐 사업자에게 통보된다. 

승인기관은 평가서에 협의내용이 반영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협의기관에 다

시 통보해준다.

3) 평가 절차

환경영향평가는 평가대상사업의 실시계획이 인가, 지정, 승인 및 허가 등을 

받기 전에 이루어진다. 환경영향평가의 절차는 <그림 3-2>와 같으며, 이를 상술

하면 다음과 같다.

(1) 평가계획서 작성 및 결정

먼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자는 대상사업의 목적 및 개

요, 대상지역,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계획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이나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 기관들로부터 평가

항목ㆍ범위 등을 결정받아야 한다. 한편 자신이 그 계획 등에 대한 승인기관이

어서 승인 등을 따로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계획서를 환경영

향평가계획서 심의위원회에 제출해 심의를 거쳐 평가항목ㆍ범위 등을 결정 받

아야 한다(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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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서 초안 작성(사업자)

󰀶
공고ㆍ공람, 설명회, 공청회 • 주민의견 및 관계행정기관 의견 수렴(사업자, 관할 시ㆍ군ㆍ구청장)

󰀶
평가서 작성(사업자)

󰀶
평가 협의

• 평가서 제출(사업자 → 승인기관)
• 평가서 협의 요청(승인기관 → 협의기관)

󰀶

심의(검토)

• 평가서 검토(협의기관)：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회 등을 통한 심의
• 협의내용 통보(협의기관 → 승인기관 → 사업자) 및 이의신청(사업자, 승인기

관)
• 협의내용 반영확인ㆍ통보(승인기관 → 협의기관) 및 재협의

󰀶
협의내용 이행 및 관리ㆍ감독

• 협의내용 이행(사업자)：착공 통보,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 협의내용 관리ㆍ감독(승인기관, 환경부 등)：공사 중지, 벌칙, 과태료

출처：환경부, 2008：30

<그림 3-2> 환경영향평가 프로세스 

(2) 평가서 초안 작성 및 의견수렴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 또는 환경부장관에 의해 결정된 평가항목과 범위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에는 평가서 초안을 작성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

업의 시행으로 인해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범위 및 그 주변지역

에 대한 환경현황,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 협의내용

의 반영 여부, 평가항목ㆍ범위 등에 대한 결정내용 및 그에 대한 사업자의 조치

사항, 평가항목별 조사, 예측 및 평가의 결과, 환경보존을 위한 조치, 불가피한 

환경영향 및 이에 대한 대책, 대안설정 및 평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2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한 사업자는 이 초안에 대한 해당 사업의 시행으

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주민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의견

수렴은 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 이뤄지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사업

자가 평가서 초안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지역을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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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 및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시ㆍ도지사, 동 사업의 승인기관의 

장,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 시행령 제13조). 

사업자는 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

는 지역주민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는 지역주민의 의견과 관

계 행정기관 장의 의견을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 

(3) 평가서 제출 및 협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사전에 승인기

관의 장에게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로부터 환경영향평가서

를 제출받은 승인기관의 장과 사업자인 승인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서를 환

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환경영향평가

법 제16조). 여기에는 평가서 초안의 내용과 함께 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관

계 행정기관의 의견 및 이에 대한 사업자의 검토의견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2조).

협의기관이 환경영향평가서를 심의ㆍ검토하여 승인기관에 협의내용을 통보

하면 승인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사업자는 협

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 그리고 승

인기관 및 환경부 등은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관리감독하

게 된다(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 점검은 상/하반기 각 1회 실시하고 있다. 

4)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

(1) 평가지표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될 생활환경, 자연생태환경 및 사회ㆍ경제환경 등의 분야에 대하여 실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분야별 환경영향평가의 세부항목은 환경영향평가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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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령 제5조의 별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들 항목 모두에 대해 평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앞서 환경영향평가계획서 승인과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환경부나 환경영향평가계획서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평가항목 및 범

위가 정해진다.

분야 항목수 평가항목

자연생태환경 12

대기환경 분야 기상, 대기질, 악취, 온실가스  

수환경 분야 수질(지표ㆍ지하), 수리ㆍ수문, 해양환경

토지환경 분야 토지이용, 토양, 지형ㆍ지질

자연생태환경 동ㆍ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생활환경 6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ㆍ진동, 위락ㆍ경관, 위생ㆍ공중보건, 전파장해, 일조장해

사회경제환경 3 인구, 주거(이주의 경우 포함), 산업 

출처：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조 [별표 2]

<표 3-3> 환경영향평가 분야별 세부항목

환경영향평가법 등에 제시되어 있는 평가분야 및 항목 가운데 사회경제 분야 

평가는 2008년 환경영향법이 분리ㆍ제정되면서 인구, 주거, 산업, 공공시설, 교

육, 교통, 문화재의 7개 분야에 대해 평가하던 방식에서 인구, 주거, 산업의 3개 

부문만 평가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4).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사회경제분야 

영향평가의 하위지표는 다음 <표 3-4>와 같다.

한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학교, 종합병원, 노인전문

병원, 공공도서관, 보육시설, 공동주택, 취ㆍ정수장, 문화재, 박물관 및 미술관 

등 환경변화에 민감한 시설물을 누락한 경우도 평가서의 거짓/부실 작성으로 

판단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실제 영향평가 과정에서 이러한 사회문화적 시설 등

에 대한 영향 평가는 미흡한 편이다.

4) 통합운영하던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재해/인구영향평가를 분리하여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

한영향평가법｣으로 전부 개정되었다(법률 제9037호, 2008. 3. 28. 공포, 2009.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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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세부항목

인구
총인구수, 세대수, 인구밀도 변화
연령별, 성별, 산업별 인구 변화
인구의 자연증감률, 사회적 증감률 등

주거

가구수, 주택수, 주택보급률 변화
이주민 발생(이주대상 가구수, 보상내용, 이주단지 및 주거지역 도로망 연결 등 계획) 
타지역 유입 종사원용 주택시설(사택, 기숙사) 건설계획 등

산업

산업규모 및 구조, 생산액 변화 
산업별 취업인구 및 1인당 소득변화, 지방재정 증대효과
인근지역 지가, 임대료 변화
어업권, 양식장, 농작물 등에 대한 피해예측 등

출처：정주철ㆍ임재영, 2007：47; 윤순진, 2004：303 참고 재구성

<표 3-4> 환경영향평가의 사회·경제 분야 평가항목별 세부항목

        

(2) 측정 방법

환경 분야의 경우 환경기준이 있으므로 자연 생태, 생활환경 영향 측정은 비

교적 용이한 편이다. 그러나 질적인 가치를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 여기에는 기

존 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기본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필요 시 

현지조사를 병행한다. 

사회경제환경의 경우 사회영향 평가방법에는 추세외삽법, 2차자료 내용분석, 

사례연구, 델파이기법, 참여관찰, 유사성분석, 동태적 시뮬레이션, 이론으로부

터의 추출, 서베이, 시나리오 기법 등이 있고, 경제영향 평가방법으로는 비용편

익분석, 투입산출분석 같은 기법이 쓰이는데(남영숙, 1998：6~11), 실제 평가 

시에는 대상사업 계획과 유사한 사례를 참조하여 공사 중과 완료 후의 변화를 

추정하거나, 이론식에 의한 추론을 많이 활용한다.

5) 평가의 효력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을 할 때, 협의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만약 협의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이를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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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에 의하면, 사업자는 승인기관과 환경부와의 협의ㆍ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가 되지 않으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공사를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협의ㆍ재협의 절차를 끝내지 않고 공사를 시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환경영향평가법 제52조). 승

인기관장 역시 이러한 절차가 끝나기 전에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 등을 해서

는 안 되며, 사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공사를 하면 해당 사업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공사 중지를 명해야 한다. 공사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협의가 되어 사업자가 공사를 시행할 때도 협의 내용을 반영해 이행해야 하고,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환경부장관과 승인기관장들에게 통보해야 하

므로 사업 시행에서 환경영향평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사전환경성검토제도

1) 평가 대상

환경영향평가와 마찬가지로 사전환경성 검토도 관련법에 검토 대상 분야가 

정해져 있다. 검토 협의 대상은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으로 구분된다. 행정계획

은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제1항에 의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이고(단, 산지개발 사업은 제외), 개발사업은 ‘보전이 

필요한 지역 안에서 시행되는 일정규모 이상 개발사업’을 말한다. 특히 사전환

경성검토 대상 행정계획의 사업면적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가 중

복하여 실시된다. 예를 들어,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은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행정계획)이며, 이 사업 면적이 25만㎡ 이상일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므로 두 가지 환경영향평가를 모두 실시해야 하는 것

이다.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은 <표 3-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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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계획의 경우 개발사업의 경우

16개 분야 83개 사업5) 8개 분야 20개 사업

도시의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에너지 개발
항만 건설
도로 건설
수자원 개발
철도 건설
공항 건설
하천 이용 및 개발
개간 및 공유수면 매립
관광단지 개발
특정지역 개발
체육시설 설치
폐기물 처리시설ㆍ분뇨 처리
시설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
설 설치
국방ㆍ군사시설 설치
토석ㆍ모래ㆍ자갈ㆍ광물 등 
채취

※ 행정계획의 경우, 면적이나 용
량 기준은 없고, 지구/구역/단
지 지정, 개발/공사/시행 등 각
종 계획 등에 관해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적용지역

보전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5,000㎡ 이상
생산관리지역 및 농림지역：7,500㎡ 이상
계획관리지역：10,000㎡ 이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적용지역

개발제한구역：5,000㎡ 이상

｢자연환경보전법｣ 및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적용지역

핵심구역 및 자연유보지역 및 야생동ㆍ식물특별보
호구역 및 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5,000㎡ 이상
완충구역：7,500㎡ 이상
전이구역：10,000㎡ 이상

｢산지관리법｣적용지역
공익용 산지：10,000㎡ 이상
그 외의 산지：30,000㎡ 이상

｢자연공원법｣적용지역

공원자연보존지구：5,000㎡ 이상
공원자연환경지구 및 공원자연마을지구：7,500㎡ 
이상
공원밀집마을지구 및 공원집단시설지구：10,000
㎡ 이상

｢습지보전법｣적용지역
습지보호지역：5,000㎡ 이상
습지주변관리지역 및 습지개선지역：7,500㎡ 이상

｢수도법｣/｢하천법｣/｢소
하천정비법｣/｢지하수법
｣적용지역

지하수 보전구역：5,000㎡ 이상   
소하천구역 및 광역상수도가 설치된 호소의 경계
면으로부터 상류로 1km 이내 지역：7,500㎡ 이
상
하천구역：10,000㎡ 이상

｢초지법｣적용지역 초지조성허가 신청：30,000㎡ 이상   

출처：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 시행령 제7조 제1항 [별표 2]

<표 3-5> 사전환경성검토제도 대상사업 

2) 평가주체 및 관리주체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르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기준의 적정

성 유지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

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수립ㆍ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환경성검토를 

5)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포함할 경우 17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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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를 사업시행자가 하는 

것과 달리, 행정계획의 경우 사전환경성 검토서를 작성하는 주체는 개발계획의 

수립ㆍ확정ㆍ승인을 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장이 된다. 하지만 개발사업의 경

우에는 환경영향평가와 마찬가지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전환경성 검토서를 

작성한다.

한편, 사전환경성 검토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는 환경부가 맡고 있다. 사전환

경성검토 대상 행정계획이나 사업의 승인권자는 의사결정 및 승인 전에 환경부

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협의기관장)에게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절차를 거

쳐야 한다6).

3) 평가 절차

사전환경성검토는 관계 행정기관과 환경부와의 협의 형태로 운영된다. 환경

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르면7) 평가 협의 요청 시점은 행정계획의 경

우에는 해당 계획을 수립ㆍ확정하기 전까지,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인가ㆍ허가

ㆍ승인 등을 하기 전까지이다. 

관계 행정기관이 협의를 위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환경부가 전문가 등

의 검토 의견을 취합하여 의견을 통보한다. 구체적인 평가과정은 다음 <그림 

3-3>과 같다.

6)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3 제1항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시기까지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협의기관장)에게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계획을 수립ㆍ확정하거나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ㆍ지정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환경부장관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소속 하급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

장이 수립ㆍ확정하거나 허가등을 하는 경우：지방환경관서의 장(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
조의 2)

7) 환경정책기본법도 2011년 7월 28일에 개정되어 2012년 7월 29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 연구에

서는 2011년 4월 5일에 개정된 현행법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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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계획> <개발사업>

행정계획 구상 사업의 허가 등 신청 전(관계행정기관, 사업자)

󰀶 󰀶
환경성검토협의회 구성 및 의견 제시

대안의 종류 파악
중점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결정

환경성검토서 작성 및 제출
관계행정기관 직접 작성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음

󰀶 󰀶
영향 예측, 평가/검토서 초안 작성 협의요청(관계행정기관 → 환경부, 지방환경관서)

󰀶 󰀶
주민의견 수렴 환경성 검토 및 협의(환경부, 지방환경관서)

󰀶 󰀶
검토서 작성 및 협의 요청 협의의견 통보(환경부, 지방환경관서 → 관계행정기관)

󰀶 󰀶
환경성 검토 및 협의, 30일내 협의의견 통보 협의의견 반영 또는 필요조치(관계행정기관)

󰀶 󰀶
협의의견 반영 또는 필요조치

30일내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통보
(관계행정기관 → 환경부, 지방환경관서)

󰀶 󰀶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통보(30일 내) 이행상황 확인(환경부, 지방환경관서 → 승인기관, 사업자)

출처：환경부, 2008：36~37

<그림 3-3> 사전환경성검토 프로세스 

    

4) 평가 지표

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영향평가와 달리 사회경제적 환경부문에 미치는 영향 

항목이 법규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의

하면 평가 검토 항목은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이다. 

계획의 적정성은 행정계획의 경우에만 검토되어야 하는 항목으로 계획의 환

경목표와의 부합성, 계획의 건전성 및 지속가능성, 계획의 일관성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입지의 타당성은 구체적인 입지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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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되어야 하는 항목으로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생활환경에는 토지이용, 대기, 수질, 토

양, 소음ㆍ진동, 위락ㆍ경관(일조장애 포함)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사회ㆍ경제

적 환경은 사업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항목에 포함된다.

계획의 적정성 (행정계획의 경우) 입지의 타당성 (구체적인 입지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가. 계획의 환경목표와의 부합성
나. 계획의 건전성 및 지속가능성
다. 계획의 일관성 등

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표 3-6> 사전환경성검토의 사회ㆍ경제 분야 평가항목별 세부항목

5) 평가의 효력

협의기관장으로부터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의견을 통보받은 관계행정기관장

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해당 사업에 반영해야 하고, 그 결과를 협의기관장에

게 통보해야 한다(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6). 관계행정기관장은 협의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개발 사업 등에 대한 허가 등을 해서는 안 되고, 완료 전에 시

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협의기관장이 공사 중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2절 성별영향평가

1. 평가대상 

성별영향평가가 환경영향평가나 사전환경성검토와 뚜렷하게 구분되는 점 가

운데 하나는 환경 관련 평가들이 특정 개발 사업이나 계획을 평가 대상으로 하

는 것과 달리 성별영향평가는 원칙적으로 정부의 모든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실제로 모든 정부의 정책을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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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어려운바, 여성가족부는 성별영향평가 지침을 통해 일정한 유형의 평가대상

사업을 지정ㆍ통보하는 동시에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평가 대상사업을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연도별 의제를 선정하여 각 기관에 지정ㆍ통보하는 평가대상

사업을 지정과제라 한다. 2011년의 경우 일자리분야와 안전분야8)가 지정과제

로 제시되었다. 한편 일정한 선정기준에 따라 각 기관에서 소관정책이나 사업 

중 자율적으로 선정하는 평가대상사업을 자율과제라 한다. 여성가족부의 지침

에 따르면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 정책 수혜도

에서 성별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정책 또는 향후 성별격차 발생 우려가 있는 정

책, 수혜대상이 넓고 파급효과 큰 정책 등 일정 기준에 의해 대상사업을 선정해

야 한다. 또한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이미 양성평등한 정책 효과를 위

해 계획ㆍ시행되고 있는 정책(여성취업 지원, 모성보호 정책 등)은 평가 대상에

서 제외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0).

기준 사업

경제성장, 복지, 고용, 교육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직접
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

광역경제권 개발사업, 빈곤층 자활사업, 맞춤형 일자
리 창출사업 등

통계상 정책 수혜도에서 성별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정책 
또는 향후 성별격차 발생 우려가 있는 정책

대상 집단을 성별로 구분 가능하고, 성별에 따라 수혜 
격차 발생이 예상되는 정책

수혜대상이 넓고 파급효과 큰 정책
기관장 공약사업, 정부 100대 국정과제, 성격차지수
(GGI)9) 지표에 영향 주는 정책 등

출처：여성가족부, 2010：10~11

<표 3-7>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선정 기준

8)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포함한 폭력 및 강력범죄로 인한 여성의 피해,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에 

대한 안전과 관련된 사업을 의미한다.
9) 성격차지수(GGI)는 성별 격차 정도를 지수화한 것으로, 경제활동참여와 기회, 교육수준, 정치권

력, 보건과 생존 등 네 분야에 대한 지표로 구성되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개발ㆍ활용되는 

성평등지표 중 하나이다. 하지만 지수를 기준으로 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하지는 않고 있으

며, 보통 통계자료상 성별격차가 확대되는 추세이면 평가 대상으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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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과제는 여성가족부가 연도별 의제를 선정하여 각 기관에 지정ㆍ통보하

고 있으며, 자율과제는 평가 소관부서에서 기관 내ㆍ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발굴하고 있다. 각 기관은 지정과제를 포함하여 과제를 선정하되 대

상과제 체크리스트로 최종 대상을 확정하고 있다. 

2009년 발행된 성별영향평가 매뉴얼에 따르면, 기관의 수준에 따라 한 해 동

안 시행해야 하는 성별영향평가 평가과제 수가 차등적으로 배정되어 있는데,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는 기관별로 연간 5개 이상, 기초지방자치단체는 

3개 이상, 시ㆍ도교육청은 1개 이상의 과제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2. 평가체계

1) 평가기획, 운영, 종합：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성별영향평가를 기획하고 운영하며, 제도 개선점을 점검하는 

한편, 기관별 평가 추진 실적을 분석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평가종합 

역할도 함께 담당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업무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여

성가족부, 2009：3).

첫째는 평가기획이다. 성별영향평가 의제를 발굴하고 의제별 지정과제를 선

정한다. 둘째는 평가운영이다. 성별영향평가 지침 및 매뉴얼을 개발ㆍ보급하고, 

성별영향평가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컨설팅도 제공한다. 

이러한 일환으로 여성가족부는 지자체 및 교육청이 작성한 자체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종합보고서를 작성하고 우수사례를 모아 별도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셋째는 제도개선이다. 의제별 심층분석 및 개선안 도출, 평가 결과를 활용

한 정책개선 방안 점검 및 지원 등을 수행한다. 넷째는 평가종합이다. 기관별 

평가 추진 실적을 분석하고 추진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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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수행：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성별영향평가를 수행하고, 평가서를 작성하여 여성가족부에 제출하는 기관

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ㆍ도 교육청이다10). 이들 기관에서는 성별

영향평가 총괄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해야 하며, 연도별 평가추진계획

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성별영향평가를 위한 

소관 정책 관련 성별분리통계를 생산ㆍ수집해야 하며, 평가결과를 반영한 정책

개선사항을 실행하고 자체 성별영향평가교육을 실시해야 한다(여성가족부, 

2010：3).

각 기관에는 성별영향평가를 총괄하는 부서를 두어야 하는데, 원칙적으로 여

성정책 담당부서가 담당하며, 해당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정부엽무평가 담당부

서가 담당한다11). 평가 총괄부서는 기관 내 평가지침 보급 및 성별영향평가 교

육 참여 독려, 기관 내 성별영향평가 과제 선정 및 평가 결과 종합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성별영향평가를 위한 소관 정책 관련 성별분리통계를 생산하는 

한편, 과제담당자와 컨설턴트 연계를 지원하고, 평가 결과를 반영한 정책개선

사항을 실행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각 기관의 총괄부서는 성별영향평가 과제 

선정을 위한 심의와 평가보고서 검토, 정책개선사항 실행 결과 점검, 성별영향

평가 우수사례 선정 심사 등을 수행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야 한다.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평가위원은 국장급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

으로 구성하여 연 3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한다12). 

각 기관이 실제로 대상과제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수행하고 평가서를 작성

하는 역할은 평가대상과제 업무담당자가 된다. 평가대상과제 업무담당자는 성

10) 단,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성별영향평가서를 제출한다.
11) 중앙행정기관은 여성정책책임관이 담당하고 있으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청은 평가총괄부서가 속한 실ㆍ국의 장이 평가총괄을 맡는다.
12) 별도의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여성정책조정회의, 여성정책추

진협의회, 여성발전위원회 등 여성관련 위원회를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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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영향평가 추진계획서와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근거

한 정책개선안을 실행하며, 대상과제의 정책개선 실적을 작성해야 한다.

3. 평가 절차

성별영향평가는 여성가족부가 연도별 평가지침을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

자치단체에 통보함으로써 시작된다. 여성가족부의 지침을 고려하여 각 기관 내 

평가과제 소관부서가 기관 내ㆍ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과제를 발굴한

다. 이때 여성가족부가 각 기관에 지정ㆍ통보한 의제별 지정과제를 포함하여 

과제를 선정하고, 기관 전체의 과제목록을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에 보고하

여 과제를 확정한 후 여성가족부에 제출한다. 

평가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성별영향평가는 원칙적으로 사전평가와 중간평가

가 모두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로 사전평가가 이뤄진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중간평가 형식으로 시행되었다13). 

평가과제가 확정되면 담당자가 평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환류를 받

은 후, 그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여성부에 다시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를 

제출한다. 여성가족부는 중간보고서에 대해서도 환류를 하며, 각 최종결과보고

서를 종합하여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양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사업을 수행한 기

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각 기관은 이후 과제 담당자가 전년도 사업시행 결과를 기준으

로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총괄담당자가 과제별 분석결과를 취합 및 종합작성

하여 총괄부서의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은 후 여성가

족부에 제출한다(여성가족부, 2010：5~6). 이 과정은 다음 <그림 3-4>와 같다. 

13) 사전평가의 사례로는 2009년 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 유비쿼터스 도시 구축사업(세종U-city) 
대상으로 실시한 성별영향평가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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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평가지침 통보
• 여성부 →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광역)
• 광역지자체 → 기초지자체

󰀶
기관별 평가계획서 

작성ㆍ제출
•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 여성부(계획서 종합)

󰀶

기관별 평가 실시

•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 과제별 평가지표 보완
 - 성별통계, 국내외 문헌연구, 여성부 자문, 전문가 의견(학계 및 NGO) 등 정량적

ㆍ정성적 자료 활용

󰀶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 여성부

󰀶

평가결과 환류

• 여성부 → 여성정책조정회의, 국무회의
 - 연도별 성별영향평가 추진 실적 보고
• 여성부 →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 모범사례 발굴, 우수기관 등에 인센티브 제공

출처：여성가족부, 2007：20

<그림 3-4> 성별영향평가 프로세스 

4.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

1) 평가지표

성별영향평가 지표는 성별현황 분석 항목과 정책개선 항목으로 구분된다. 성

별현황 분석 항목에서는 성별통계 현황을 살펴보고 성별격차가 발생한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정책개선 항목에서는 개선 방안과 개선 계

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여성가족부 평가지침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지표는 다

음 <표 3-8>과 같다. 그러나 실제 영향평가 시에 이 지표들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성별현황 분석 항목의 인적 형평성은 정책의 수혜자 성비가 정책 대상 모집

단과 비교해 형평한지를 점검한다. 이때, 정책대상 모집단이란 해당 정책이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 모두를 지칭하며, 수혜자 성비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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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자 가운데 남성과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정책 수혜의 형평성

은 정책 수혜 대상 모집단의 성비와 수혜자 성비를 비교하여 양자 사이의 차이

가 클 경우 정책의 형평성이 낮다고 판단할 수 있다. 수혜자의 성별격차가 큰 

경우에는 이유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다. 예산집행의 형평성은 예산 집행액의 

배분 규모가 모집단과 비교해 형평한지를 파악한다.

한편, 주관적 만족도는 수혜자의 주관적인 정책만족도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는지 점검하는 것으로, 정책(사업)에 직접 참여한 사람을 대상으로 그 만족도

를 조사할 경우 평가할 수 있다. 여기에는 ‘대규모 실태조사’부터 극히 일부만

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까지 매우 다양하다. 만족도 조사를 통해 정책 수혜

자가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성별로 만족도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분석할 수 있다(여성부, 2010：48~54).

항목 지표

성별현황 분석

• 성별통계 현황
- 정책(사업)대상 모집단의 성별현황
- 정책(사업)참여자의 성별현황
- 위원회의 성별현황
- 예산집행액의 성별비율
- 만족도의 성별현황(있는 경우)

• 성별격차 발생 원인

정책개선

• 정책개선 방안
- 관련 법령ㆍ지침ㆍ규정 등 개선
- 사업수행방식 개선
- 예산편성 개선안
- 성별통계 생산 및 활용방안

• 정책개선 계획

출처：여성가족부, 2010：12

<표 3-8> 성별영향평가 항목

2) 측정 방법

성별영향 측정에 일정한 기준이 있거나 점수를 부과하는 방식은 아니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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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조사 및 관련보고서 결과, 실태조사, 시민단체 요구에 나타난 성별 요구 등을 

참고하면서 실제 평가를 수행하는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잘된 점과 미흡한 

점을 분석ㆍ기술(description)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영향을 측정할 때 점검해야 

할 사항은 성별통계가 적절히 구축되어 사용되고 있는지, 정책과 관련하여 양

성의 서로 다른 요구를 파악했는지, 그 요구가 기획안에 반영되었는지 등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3-9>와 같다. 

지표 점검포인트 참고자료 및 분석방법

1. 
성별 통계의 

생산 및 
활용

1-1. 사업계획서 및 사업평가보고서, 백
서 등 주요 문헌에서 성별통계가 사
용되고 있는지 점검

사업평가보고서, 지자체 통계연보, 백서의 사업현황자료
(표) 성별통계 사용 여부 검토

1-2. 관련 법령 및 사업 지침에서 제시하
고 있는 인적 통계 양식이 성별 통계
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지 점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사업지침의 사업신청서, 지원서, 
결과보고서 양식 검토

2. 
정책(사업)
의 성별 

관련성 파악

2-1. 정책(사업)과 관련한 여성과 남성의 
서로 다른 현실과 요구를 파악했는
지 점검

• 참고자료：선행조사 및 관련보고서 결과, 실태조사, 시
민단체 요구에 나타난 성별 요구 확인 

• 분석방법
 ① 남녀의 성별 역할에 따라 요구 차이가 있는지 
 ② 남녀의 경제적 위치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③ 남녀의 신체적 차이가 있는지
 ④ 남녀의 사회문화적 위치에 차이가 있는지
 ⑤ 기타 모집단 자체에 성비가 다른지

2-2. 파악된 성별 현실과 요구는 기획안
에 반영되었는지 점검

정책(사업) 계획서 내용 검토

2-3. 정책(사업) 목적 및 수단이 정부의 
관련 양성평등 정책(여성정책기본
계획 등)과 부합하는지 점검

여성정책기본계획,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국정과제 등
에 나타난 정부 양성평등정책 기조 파악

출처：여성부, 2010：13

<표 3-9> 성별영향평가 적용방법 

5. 평가의 효력

성별영향평가 결과 양성 평등에 부정적 영향이 확인된다고 해서 해당 정책 

및 사업을 시행할 수 없도록 강제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담당공무원들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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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평가 이후 전문가의 심도 있는 재분석을 통해 정책개선안을 도출한 후에는 

각 기관에 통보하고, 여성가족부와 각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정책개선을 추진하

도록 권고하고 있다.

제3절 사회영향평가

1. 평가대상

미국의 경우 사회영향평가는 그 자체로 하나의 종합적인 연구가 되도록 평가

를 위한 원칙과 세부지침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환경

영향평가의 일환으로 마련되어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평가대상을 선정하는 방

식은 환경영향평가와 동일하다. 

사회영향평가의 경우 대상사업 리스트를 작성하고 그에 해당하면 환경(사회)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은 대상사업 종류를 특정하지 않

고 기본적으로 모든 사업에 대해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환경부, 

2008：103). 

그러나 실제로는 영향평가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스크리닝(screening) 단계가 있

다. 다만, 특정 항목에 해당하면 평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환경에 대한 영향이 심각

하지 않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이 필요 없다고 사전에 정한 제외범주(Categorical 

Exclusion)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는 방식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환경성평가서

(Environmental Assessment：EA)를 작성하지만, 검토결과 환경에 심각한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면 간단한 해명서(FONSI：Finding of No Significant Impact)를 작성

하여 공표하고 사업을 실시한다.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판단되면 

상세한 환경영향평가서(EIS：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를 작성하게 된다(환

경부, 2008：4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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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의 일환으로 출발하였던 사회영향평가는 특성상 발전소, 산업

체, 주택, 운송시설 건설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이 대상사업의 주종을 이루고 있

다. 발전소나 산업시설 건설로 인한 노동력의 유입, 인프라 건설 압력으로 지역

사회가 받는 스트레스, 댐이나 저수지 건설로 인한 이주 및 토지 사용 변화, 도

로나 철도 같은 선형건설물로 인한 사람들 간의 관계 변화, 하수처리장이나 쓰

레기매립지 건설로 인한 건강 위험과 생활 편의시설 손실 등이 사회에 큰 영향

을 주는 프로젝트의 사례이다(CGG, 2006：5). 

2. 평가체계14)

1) 총괄관리：환경품질위원회(CEQ) 

미국에서 사회영향평가를 총괄 관리하는 기관은 ‘환경품질위원회(Council 

on Environmental Quality：CEQ)’이다. CEQ는 국가환경정책법(NEPA)에 의

해 만들어진 조직으로, 연방기관의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CEQ NEPA 

Regulation제도의 시행에 따른 지침과 절차 등을 정하며, 국가환경정책법의 

집행을 감독한다. 사회영향평가와 관련한 CEQ의 임무로는 NEPA와 관련한 

규정 및 스코핑 지침 제시, 기관 간 분쟁 조정 및 각종 협의, NEPA의 집행을 

위한 각 기관 교육과 컨설팅 등이 있다. 또한 모든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받

아 보관, 관리한다. 

2) 사회영향평가서 심의：환경청(EPA)

환경청(EPA)은 사회영향평가서를 포함한 모든 환경영향평가서의 완성도와 

환경질 관련사항을 심의ㆍ검토한다. 여기서 “공중의 건강, 복지, 환경질의 관점

14) 환경부, 2008：39~4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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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의견을 제출할 경우에는 이 사항을 CEQ에 중재요

청을 할 수 있다. 

3) 평가주체：연방기관과 주정부

사회영향평가서를 실제로 누가 작성하던, 평가서의 작성 및 감독에 대한 책

임은 각 연방정부기관이 진다. 사업 주관기관(lead agency)은 최소한 하나 이상

의 연방기관을 포함하며, 연방, 주, 지방기관의 행위가 상호 연관되는 경우에는 

공동주관기관이 될 수 있다. 둘 이상의 연방기관이 관련되는 경우에는 기관의 

사업에 대한 관련성 정도, 인허가 권한, 당해 행위의 환경상의 효과와 관련된 

전문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국가환경정책법(NEPA)은 의회, 법원,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연방기관에 적

용된다. 모든 연방기관은 NEPA를 자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인력과 자원을 유

지하고, NEPA를 보충하여 자체적으로 적용할 규정을 준비해야 하며, 그 경우 

CEQ와 협의해야 한다. 연방기관들은 통상 사회영향평가서가 준비되어야 할 행

위를 정의하는 기준, 사회영향평가서의 제외범주의 기준, NEPA와 관련된 민간 

사업자들에 대한 지원, 사회영향평가서가 준비되어야 할 경우 필요한 보충적 

절차 등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주정부 차원에서도 사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데, 현재 17개 주에

서 NEPA와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CEQ NEPA 규제 및 지침(guidance)을 참고하

여 환경영향평가의 실시를 위한 법령을 따로 두고 있다. 따라서 사회영향평가

도 환경영향평가의 일환으로 주 정부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다. 이 경우 사회영

향평가는 환경담당부서가 담당한다. 

4) 협조기관

협조기관(cooperating agency)은 주관기관이 아니면서 제안된 행위와 관련한 

법적인 관할권 혹은 환경적인 영향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기관이다.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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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은 평가항목 및 범위 설정과정에 참여하며, 사회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한 

정보 요청 및 주관기관의 요청에 대한 지원을 수행한다. 협의기관은 관련 검토

기관 및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협의내용을 확정 통보하는 체계로 운용된다.

 

3. 평가 절차

1) 이해관계자 확인 및 참여계획 수립

사회영향평가는 계획된 사업이 승인되기 전에 계획된 사업으로부터 잠재적

으로 영향받는 개인이나 집단을 확인하고 시민참여계획을 마련하는 것에서부

터 시작된다.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자 혹은 시민에는 개발지 인근 주민, 개발

로 인해 이주해야 하는 사람들, 관광객들의 계절적 유입에 의해 영향받는 주민

들, 지역사회 서비스 확충을 위해 더 많은 세금을 지불해야 하는 사람들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때 이해관계자 각 집단의 대표 인터뷰만으로는 공중인식 정

보 수집에 미흡하므로 서베이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Misra, 2010：3). 

2) 사업 대안 확인 및 개괄적 조사

시민참여계획이 수립되면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들을 자세

히 기술한다. 작성되는 대안에는 ‘무개입(No-Action) 대안’도 포함된다.

대안 확인에 이어 지역사회에 대한 개괄적인 조사를 실시한다. 이 조사에는 

사업지역의 인구규모, 인구밀도, 나이 등 ‘인구통계학적 요인’, 극빈층의 위험회

피, 생산적인 투입과 시장에 대한 접근성, 가족 구성, 연대감, 노동기회와 이주

에 대한 접근성 등 소득과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 사업 집

행기관의 개발 목적과 우선순위, 사업 목적에 대한 헌신과 경험, 자원 통제, 다

른 이해관계자 집단들과의 관계 등 ‘사회정치적 상황’ 외에도, 개입조치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태도와 가치, 변화를 위한 인센티브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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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항목과 범위 설정

사업대안을 확인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개괄적인 조사를 하고 나면 본격적인 

사회영향평가를 위한 평가항목과 범위를 설정(Scoping)하게 된다. 원칙적으로

는 이 평가에 참여하는 주관기관, 협조기관, 해당지역 주민, 사업자 등이 모여 

평가항목 및 범위를 결정하게 되며, 이때 사회과학 문헌리뷰, 이해관계자 워크

숍, 공공서베이, 공공참여 평가방법 등을 활용한다(Misra, 2010：4). 그러나 통

상적으로는 사업자나 주관기관이 스코핑 초안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심사를 통

해 스코핑이 진행된다(환경부, 2008：42). 

4) 평가 수행

사회영향평가 항목 및 범위가 결정되면 해당 정책ㆍ사업으로 인해 예상되는  

사회영향을 평가한다. 사회영향은 크게 세 영역으로 나눠 이뤄지는데 사회 전

반에 대한 잠재적 영향과 피영향집단의 반응, 그리고 간접적ㆍ누적적 영향이다. 

잠재적 영향에 대한 평가는 ‘특정한 조치가 없을 때’ 예상되는 상황(baseline) 

및 ‘특정 조치로 인한’ 잠재적 영향을 조사하여 비교하는 것이다. 특히 사람들

이 사회경제 제도와 문화적 가치들을 통해 삶에 대처하는 방식, 적절한 삶의 방

식에 대한 집단의 가치와 신념, 여가생활과 정신문화적 활동, 생계를 위해 (자

연)환경을 활용하는 방식, 지역사회의 각종 조직과 문화예술 및 정체성 보전, 

가족 혹은 가족을 초월한 관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게 된다(CGG, 

2006：7). 이와 함께 평가대상 사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집단이 취하게 될 반

응을 예측하고 평가하게 되는데, 비교할만한 사례를 들어 평가하거나 영향받을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하는지에 대해 인터뷰를 하기도 한다. 또한 사회는 사회

적, 경제적, 생물ㆍ물리학적 영향들이 상호 연결되어 있어 한 가지 차원이 변하

면 다른 차원들도 변화하므로, 사회영향평가도 간접적 혹은 누적적 영향을 함

께 고려해야 한다(IAIA, 2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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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별로 사회적 영향을 평가한 후에는 평가결과를 토대로 대안을 평가해야 

한다. 이때 제안된 사업계획에 대한 각각의 대안이나 수정안은 별도로 평가되

어야 한다. 

5) 수정안, 보완책 제시 및 모니터링

사회영향평가를 통해 잠재적 악영향을 확인했다면 대체 설비, 자원, 기회들

을 제공함으로써 정책 등을 재설계하거나 재정적ㆍ비재정적 보상전략을 제안

할 수 있다. 이때, 완화조치들은 소득과 사회적 지위,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 교

육, 고용, 노동상태, 물리적 환경, 개인의 건강 상태와 건강서비스 등을 고려하

여(Kwiatkowski & Ooi, 2003：434) 실행되어야 한다. 또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잠재적 갈등을 기술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이 갈등 해결을 위한 조정메커니즘

을 협의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만약 악영향을 완화할 수 없거나 잔여 영

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전략을 개발한다. 이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

의 능력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 

사회영향평가의 최종단계는 모니터링 및 관리 프로그램을 고안하고 실행하

는 것이다. 당초 제안된 조치에서 벗어나는 부분이나, 중요하지만 기대하지 않

았던 영향을 확인하고 예측된 영향과 실제 영향을 비교한다. 만약 예기치 않았

거나 예측한 것보다 더 큰 영향이 발생한다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상

의 사회영향평가 과정은 다음 <그림 3-5>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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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향받는 개인/집단 확인 및 시민참여 플랜 개발 시민참여(Public involvement)

󰀶 󰀶
(2) 제안된 정책과 대안 기술 대안의 확인(Identification)

󰀶 󰀶
(3) 사업과 관련된 인간 환경 및 영향받는 지역 범위 기술

사업 해당지역 개괄
(Community profile：baseline study)

󰀶 󰀶
(4) 잠재적 영향 & 이슈 확인

스코핑(Scoping)
평가항목, 범위 설정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토론 등

󰀶 󰀶
(5) 잠재적 영향 조사

측정된 영향의 예측
(Projection of estimated effects)

󰀶 󰀶
(6) 영향받는 집단의 잠재적 반응 예측

󰀶
(7) 간접적 & 누적적인 영향 측정 󰀶

󰀶
(8) 새로운 대안 / 기존에서 변화된 대안 권고 및 결과 예측 대안 형성(Formulation of alternatives)

󰀶 󰀶
(9) 악영향 완화조치, 개선책 제안, 정책 재설계 완화조치(Mitigation)

󰀶 󰀶
(10) 모니터링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감시(Monitoring)

출처：ICGP, 2003：244

<그림 3-5> 미국 사회영향평가 절차

  

4. 지표 및 측정방법

1) 평가지표

ICGP(2003) 지침에 따르면 인구변화, 공동체와 기관구성, 공동체 자원, 정치

사회적 자원, 공동체와 가족 변화의 5개 부문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그 하위 

지표는 32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제 평가를 수행할 때에는 <표 3-10>에 

제시되어 있는 항목들 중 스코핑을 통해 사업 추진단계나 특성, 지역적 특성이

나 주민들의 관심사, 자료의 이용가능성 등에 따라 평가항목을 결정한다(윤순

진, 2004：295).



78  서울시 복지영향사전평가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평가부문 세부항목 평가부문 세부항목

인구변화
(5)

인구 규모, 밀도, 변화

정치ㆍ
사회적 
자원
(6)

권력과 권위의 배분

민족, 인종 구성과 분포 신규유입자와 기존거주자 간 갈등

이주민 이해당사자들 확인

임시노동자 이출입 이해관계를 갖고 영향받는 단체들

계절적 거주자 존재여부 리더십 능력과 특성

공동체와
기관구성

(9)

자발적 결사체 조직 간 협력

이익집단 활동

공동체와
가족변화

(8)

위해ㆍ건강ㆍ안전인식

지방정부 규모, 구조 퇴거/재배치에 대한 관심

변화의 역사적 경험 정치ㆍ사회기구에 대한 신뢰

고용/소득 특성 주거안정성

소수집단의 고용형평성 친교의 밀도

지역/지방/중앙의 연결성 제안된 정책에 대한 태도

산업/상업의 다양성 가족ㆍ친구 네트워크

계획 및 구획활동의 존재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

공동체 
자원
(4)

공동체 하부구조 변화

미국 원주민 인구

토지이용 형태 변화

문화재 등에 대한 영향

출처：ICGP, 2003：243

<표 3-10> 미국 사회영향평가 평가부문 및 세부항목

2) 측정 방법

사회적 영향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방법들에는 비교연구 방법, 추세외삽법, 

인구승수방법15), 통계적 유의성 검정, 시나리오법, 전문가 컨설팅 및 워크숍, 

영향경로 분석, 모델링, 추론 등이 있다(Esteves et al., 2010：38; CGG, 2006：

16). 사회영향평가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방법들 가운데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여러 수단이 복합적으로 활용된다. 특히 실무적으로는 지역사회가 특정 변화에 

15) 인구승수효과란 고용에 의해 인구가 유입되면 그들의 서비스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유발 

고용이 일어나고 이것이 다시 인구 유입과 추가적인 고용을 발생시켜 인구 증가가 계속 나타

난다는 것이다(박수진ㆍ김인, 2006：11). 이때 인구승수에는 직업이나 주택단위 및 다른 인프

라에 대한 필요 등의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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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한 방법이나 유사한 조치들을 경험한 개인 및 지역사회들에 끼친 영향을 

연구하는 유사사례 비교연구, 2차 자료 분석이나 연구논문으로부터의 추론을 

많이 활용한다(윤순진, 2004：295).

이러한 과정에서 주민 서베이, 인터뷰, 참여집단의 권리행사, 구술, 역사문헌, 

인구센서스 데이터, 지도 등 지리적 데이터, 국가 및 지방 통계, 비정부조직의 

문헌자료, 신문보도, 기존 사회과학 연구들을 활용한다. 좋은 사회영향평가는 사

회적 영향의 양적ㆍ질적 지표들을 모두 제공해야 한다(ProVention Consortium, 

2007：2). 

제4절  평등영향평가

 1. 평가대상 

평등영향평가는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정책 등을 모두 대상으로 하고 있

다. 즉, 기존정책과 신규 및 개정정책, 각종 절차와 전략들, 모든 서비스 제공 

계획과 위원회 차원의 제안들(이하 정책 등)은 물론 서비스 검토와 개선과정에

서도 평등영향평가를 실시한다(NEAS NHS Trust, 2008：4). 법적 의무대상인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대학교 등의 기관에서도 평등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모든 정책에 대해 평등영향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니

다. 본격적인 평등영향평가를 실시하기에 앞서 해당 정책ㆍ사업이 평가대상

으로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스크리닝 절차를 통해, 특정 집단에 대한 높은 수

준의 부정적 영향이 없다면 완전한(full) 평등영향평가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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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체계

1) 평가주체

평등영향평가는 정책 등을 개발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며, 컨설턴트나 외부 기관

에 의해 일상적으로 수행되어서는 안 된다. 보통 정책개발에 책임 있는 실무자가 

평등영향평가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들이 평가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될 

필요가 있다. 각 기관 내에서 평등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들은 평등영향평

가가 제대로 실행되도록 독려하고 평가의 질을 감독해야 한다(EHRC, 2009：20). 

2) 관리주체

평등영향평가와 관련된 지침 등은 평등인권위원회(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가 주기적으로 발간 및 관리하고 있다. 지방정부성(the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내 여성 및 평등 관련 부서였다가 2007

년 10월 독립한 평등처(Government Equalities Office; GEO)는 2010평등법 내용

을 실천하고, 여성, 연령, 인종, 성적 경향 및 장애인 등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 영

국 정부의 다른 기관들에 컨설팅을 제공하며, 평등인권위원회와 협력하여 모니터

링을 수행한다. 

3. 평가 절차

평등영향평가는 서비스나 정책 등을 개발하기 이전인 계획 단계 혹은 재검토 

설계 단계에서 실시하되, 일회성 활동이 아닌 지속적인 순환과정이 되도록 해

야 한다. 평등영향평가를 정책개발이나 재검토과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실시하

면 정책이 여전히 차별적인 활동을 포함하고 있거나, 공공부문의 의무인 법적 

필수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다(EHRC, 2009：21~22). 따라서 정책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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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하는 단계에서 평등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영국의 평등인권위원회 평등영향평가 매뉴얼(2009)에 따르면 정책개발 과정

은 총 5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제1단계는 예비정책 개발/정책재검토 계획, 제2단

계는 정책설계 및 영향평가, 제3단계는 모니터링과 평가 및 재검토 착수, 제4단

계는 승인 및 정책공표, 제5단계는 액션플랜 모니터링 및 재검토이다. 제1단계에

서 평등영향평가 스크리닝과 스코핑이 수행되고, 2단계에서 영향평가를 실시한 

이후 3~5단계에서 모니터링과 재검토를 수행한다. 이 과정은 다음 <그림 3-6>에 

나타나 있다16). 

  출처：런던시, 2004：8

<그림 3-6> 평등영향평가 flow chart
  

16) 스크리닝을 매우 강조하고, 스코핑을 2단계 영향평가 이전에 실시하는 점이 사회영향평가 

등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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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대상 사업 선정(예비 평가)

정책을 새로 개발하거나 기존 정책 등을 재검토할 경우 필수적으로 해당 정

책이 평등목표집단(ETGs)들에게 차별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지를 검

토해야 한다. 만약 이런 예비 평가단계에서 차별적인 영향이 확인되면, 해당 정

책은 정식 평등영향평가 대상으로 선정되어 본 평가(full EqIA)를 받게 된다

(NEAS NHS Trust, 2008：4). 

평가 대상사업 선정을 위해서 해당 정책 등의 목적과 실행 방법, 의도한 결과, 

결과 달성 여부의 측정방법, 이해관계자, 정책 수행에서 다른 조직들과 파트너

십을 구축하는 방식, 정책 등의 효과성 측정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이러한 정보들을 통해 피영향집단을 확인한다. 피영향집단은 장애, 연령, 성 등

을 기준으로 파악하되,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관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NEAS NHS Trust, 2008：6). 

예비평가를 통해서 정식 평등영향평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예비평

가 결과보고서를 정책 제안서와 함께 정책결정기관에 제출한다. 이 경우에도 

평등이 얼마나 고려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사람들이 그 결정을 이해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해 세부사항들을 기술한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DHSSPS, 2003：

12). 즉, 정식 평등영향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이유와 

근거를 문서화하고 (웹사이트 게시 등) 공표해야 한다.

2) 정식 평등영향평가 항목 및 범위 설정

정식 평등영향평가가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면 평가항목 및 범위를 설정한다. 

이 단계에서는 정책 개발과 실행에 관련되는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 협의

해야 한다. 스코핑 단계에서는 정책의 목적은 무엇인지, 정책의 어떤 면들이 특

히 평등과 관련이 있는지, 일반의무 증 어떤 의무가, 그리고 보호받는 집단 중 

어떤 집단이 정책과 관련 있는지, 어떤 증거가 이용 가능하고 정책 및 평등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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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 데이터가 충분한지, 어떤 집단이 정책개발에 참

여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질문해야 한다.(EHRC, 2009：22~30). 

3) 정식 평등영향평가

정식 평등영향평가는 스크리닝으로 부정적 영향을 확인한 모든 프로젝트나 정

책, 전략들에 대해 실시하되, 그 영향이 중요한 것이거나 불법 혹은 불법일 가능성

이 있을 때(차별금지법에 위배되는 차별행위) 수행된다(런던시, 2004：4~5). 정식 

평등영향평가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된다(NEAS NHS Trust, 2008：7~13).

첫째는 정책 등의 목적 확인이다. 예비평가 단계에서 이미 주요 이슈들을 확

인했지만 정책 등의 전반적인 목적과 의도된 결과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기술한다. 

둘째는 정책내용의 법적 필수조건 충족 여부 확인이다. 법적인 필수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고, 만족시키지 않으면 다음 절차로 진행하기 전에 평등관련 

주무부서에 문의해야 한다. 

셋째는 평등영향평가이다. 예비평가를 통해 수집한 정보와 정식 영향평가를 위

해 추가로 확보한 정보를 통해 평가대상 정책이 가져올 수도 있는 차별적 영향을 

평가하는 단계이다.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누가 편익을 얻고 누가 얻지 못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편익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었는데 받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

이며 왜 못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정책에 변화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

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직접적 차별만 고려해서는 안 되고, 간접적 차별이나 괴롭

힘, 임신과 출산에서의 차별, 기혼자에 대한 차별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정

식 평등영향평가를 위해 필요한 정보는 평가대상 지역 주민 서베이, 관련 인력 설

문, 최근의 연구와 협의결과, 다른 조직에서 유사한 정책을 실시한 결과 분석, 지

역의 인구통계, 센서스, 위험평가 데이터, 국가차원 서베이 데이터, 지역관련 설문

조사 결과, 불만사항 데이터, 평가할 정책과 관련된 연구 등을 통해 수집한다.

넷째는 대안 고려이다. 해당 정책 등이 사회적 최소수혜계층을 잠재적으로 



84  서울시 복지영향사전평가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차별하거나 누군가의 인권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면, 정책이나 서비스

가 수정될 수 있는지, 또 다른 평등 집단에 영향을 끼칠 변화를 만들어낼 것인

지, 그럴 수 있다면 이 변화는 적법한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두 개 이상의 

집단들이 제안된 정책에 의해 부정적 영향을 받고 집단 간 필요가 충돌한다면 

그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되, 도출된 결론이 확실히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 

평등영향평가의 결과 잠재적 문제 혹은 평등 촉진기회를 놓쳤음을 확인하면 정

책이 평등을 더 촉진하거나 장벽을 제거하도록 조정해야 한다. 실제적이든 잠

재적이든 불법적인 차별이 있다면 정책은 중단/제거되거나 크게 변경되어야 한

다(EHRC, 2009：4~5, 36~37).

구분 인종 장애 성

일반
의무

불법적 인종 차별 제거
기회 평등 촉진
타 인종 집단 사람들 간 우호적 
관계 촉진

불법적 차별 제거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기회 평등 
촉진
괴롭힘과 관계된 장애를 제거
장애인을 향한 긍정적 태도 촉진
장애인의 장애를 고려하기
공적인 생활에서 장애인의 참여 
촉진

불법적 차별과 성적 괴롭힘 
제거
남성과 여성 간 기회평등 
촉진

특수
의무

인종평등계획(RES)과 액션플랜 
발간
인종 평등영향평가 수행
명확한 인종평등 목적 및 그에 
기반한 증거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
고용 모니터링
인력 훈련
RES 관련 연간 보고
3년마다 RES 재검토와 수정

장애평등계획(DES)과 액션플랜 
발간
장애평등영향평가 수행
명확한 장애평등 목적 및 그에 
기반한 증거
DES 개발에 장애인 참여
DES 관련 연간 보고
3년마다 DES 재검토와 수정

성평등계획(GES)과 액션
플랜 발간
성평등영향평가 수행
명확한 성평등 목적 및 그
에 기반한 증거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
동일 임금 정책
GES 관련 연간 보도
3년마다 GES 재검토와 수정

출처：NEAS NHS Trust, 2008：8

<표 3-11> 법적 기준 예시

다섯째는 액션플랜 작성이다. 이 작성단계에서는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조치

들 및 누가 그 조치들을 실행할 책임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실제 실행을 위한 

일정표, 재검토를 위한 조치들, 기대한 결과들이 달성된다면 해당 조치들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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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사항 등을 고려하게 된다.

한편, 평등영향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관련 이해당사자들과 파트너십을 통해 

협의하고 참여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등영향평가 시행기관은 참여와 협

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부정적 영향들을 다루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영향집단들과의 협의와 그

들의 참여가 항상 법적인 필수조건인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성과 인종의 경우

에는 관련된 사람들과 정책 등을 협의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지만 그들을 참

여시킬 의무는 없다. 그러나 장애의 경우에는 장애인들과 협의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참여시킬 법적인 의무가 있다. 

4) 모니터링

정책이나 서비스 성과의 모니터링은 정책형성 과정의 근본적인 단계이다

(DHSSPS, 2003：12). 참여와 협의는 정책의 영향을 예측하게 하지만, 정책의 

실제 영향은 일단 도입된 후에야 알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필요한 데이터 유

형과 분석 방법, 정책의 실행과 모니터링에 관련 집단의 참여를 유지할 방법, 

언제 정책이 재검토될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평등인권위원회는 정책에 대한 

영향파악을 정책도입 1년 내에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EHRC, 2009：38~40). 

4.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

1) 평가지표

평등영향평가에 사용되는 평가지표는 평등법201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평

등법2010에는 성, 인종, 장애, 성적경향, 연령, 신념의 6개 평등목표집단이 설정

되어 있고, 각 평등목표집단이 불법적인 차별을 받지 않는지, 괴롭힘(harassment)

을 당하는지를 파악하고, 기회의 균등과 이들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형성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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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촉진하며, 공적인 생활에 이들이 활발히 참여하는지 여부 등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고용, 임금, 직업에의 접근 기회, 교육 및 훈련, 대중교통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등 주로 노동과 교육 분야에서 평등영향평가 지표를 구하고 있

다. 이는 대부분 계량화가 가능하지만, 집단들 간의 개선된 관계, 인권향상 정도

처럼 계량화가 쉽지 않은 지표들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17). 

2) 측정 방법

평등목표집단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정책개발과 집행의 

책임자들이 모여 정책의 잠재적 영향에 대해 토론을 하는 것이다. 즉, 해당 이슈

에 대한 프로젝트 팀의 전문지식 및 개인적 경험, 이전의 협의 결과와 불만사항, 

평가 및 모니터링 분석, 연구와 보고서, 내ㆍ외부 전문가 조언, 유사한 프로젝트

나 정책 실행에 참여한 스태프의 경험 등을 활용한다(London Government, 200

4：6). 또한 평등목표집단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며, 그들과 관련

된 고용통계 등의 자료를 통해 파악할 수도 있다. 

17) 여기서 확인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EHRC, 2009：31~37).
ⅰ) 참여와 협의의 결과물은 무엇인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문제임이 입증되었는가? 
ⅱ) 정책결과가 각 민족집단, 성, 나이, 장애, 종교나 신념, 성적 경향에 따라 다른가? 
ⅲ) 집단에 따라 참여수준이 다른가? 
ⅳ) 정책이 불균등하게 영향을 미쳐 한 개 이상의 커뮤니티나 집단의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히는가? 

그것이 불법적인 차별인가?
ⅴ) 정책이 특정 집단의 필요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포함하고 있는가? 
ⅵ) 장애인들에 대한 긍정적 태도 및 다른 집단들 간의 좋은 관계를 촉진할 기회가 있는가? 제안된 

정책이 특정 커뮤니티나 집단들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가?
ⅶ) 정책이 공적생활에서의 참여를 도출하는가? 혹시 장애인들의 참여가 촉진되면 다른 집단들은 

과소대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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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평가의 효력

정식 영향평가를 하지 않았어도 스크리닝을 통해 확인된 영향을 정책개선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 정식 영향평가가 완료되면 시니어 매니저나 조직 내 위

원회가 승인하며, 법적 필수조건 등이 있으므로 조직 내에 법무팀이 있다면 법

무팀의 승인도 필요하다. 그리고 평가결과 및 관련정책의 협의사항을 공표해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한다(EHRC, 2009：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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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복지영향사전평가 설계안

제1절 복지영향사전평가 기본구조

1. 평가의 기본원칙

이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복지영향사전평가의 정의는 이미 제1장에서 

제시되었다. 복지영향사전평가의 기본구조를 설명하기에 앞서 다시 한 번 그 

정의를 되짚어 보면 다음과 같다. 복지영향사전평가는 서울시의 특정한 정책과 

사업들이 서울시민, 특히 취약계층 시민들의 삶의 질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사

전에 추정하고 평가하는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계획 중이거나 추진 중인 정책

ㆍ사업들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는 극대화시키고, 

부정적인 효과는 극소화시키도록 계획과 사업내용을 수정하거나 필요한 대안

을 마련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이러한 복지영향사전평가(안)를 구체적으로 제안하기에 앞서 복지영향사전

평가가 전제하고 있는 점과 기본적으로 담고 있는 철학 등을 기본원칙이라는 

이름으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첫째, 복지영향사전평가는 최선의 정책대안이 선택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

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제도일 뿐, 정책결정을 대체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복지



92  서울시 복지영향사전평가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영향사전평가는 영향평가의 하나로 서울시 정책ㆍ사업의 결정권자가 의사결정

을 할 때 간과하기 쉬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그 정책ㆍ사업이  합리적

이고 타당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조언하고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할 뿐, 그 평가

결과로 정책ㆍ사업 결정을 대신하는 것은 복지영향사전평가의 역할이 아니다. 

또한 정책 등의 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주기 위해 복지영향사전평가가 수행되는 

것이므로 이 평가는 원칙적으로 정책ㆍ사업의 기획 단계에서 이뤄져야 한다. 

즉, 신규 정책ㆍ사업의 경우에는 그 기획 단계에서, 기존 정책ㆍ사업의 기간 연

장, 대상 지역 및 대상자 범위 변경, 기타 중요 내용 변경ㆍ수정하려는 경우에

는 그 계획의 변경ㆍ수정 검토 단계에서 복지영향사전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둘째, 복지영향사전평가는 사전적으로 이뤄지는 기존의 다양한 사전평가제

도들을 통합ㆍ대체하기보다 이들을 보완하고자 제안되었다. 이미 경제적 타당

성 검토를 위한 비용편익분석과 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검토제도, 건강영향

평가 등이 서울시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들 영향평가제도들은 각기 특화된 평

가분야에 대해 정책ㆍ사업의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안

을 제시함으로써 서울시정의 결정에 기여하고 있다. 복지영향사전평가는 이러

한 기존의 모든 영향평가를 대체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복지영향사전평가는 

평가대상 정책ㆍ사업이 환경과 사회, 시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가 아니라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정

책ㆍ사업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즉, 기존의 영향평가제도들이 간과하고 있었던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영향을 평가함으로써 서울시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운

영되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셋째, 복지영향사전평가는 검토 중인 정책대안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을 정

책결정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복지영향사전

평가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평가의 초점을 맞춘다. 우리 사회는 아직 사회적 취

약계층의 위상이 낮다. 특히 정책ㆍ사업의 결정에서 이들의 참여는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참여는 충동적이고, 폭력적이며 무질서한 형태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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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 한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정책과정 참여의 부재와 폭력적 참여행태는 이들

의 참여기회를 보장하는 제도가 없는 데서 비롯된 바가 크다. 다양한 사회적 취

약집단에 미치는 영향의 배분을 고려하면서 영향받는 모든 집단들을 밝히는 것

이 영향의 형평성 개념에서 가장 중심적이라고 볼 때, 복지영향사전평가는 그 

평가과정에 이해당사자인 사회적 취약계층 시민들의 참여를 강조한다. 

넷째, 복지영향사전평가는 사업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의 참여를 강조한다. 복

지영향사전평가는 서울시 시정 전반에 복지 마인드를 확산시키는 것도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복지영향사전평가가 이뤄지도

록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게 된다. 비록 정책ㆍ사업을 담당하지 않는 외부 전

문가에 의한 평가가 객관성과 전문성 측면에서 장점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

지만, 상시적인 복지영향사전평가를 담당하기에는 비용이나 인력규모 등에서 

많은 한계를 갖는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복지영향사전평가의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직접 복지영향을 평가하고 평가

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 적용 대상

1) 복지영향사전평가의 대상계층

복지영향사전평가는 서울시의 특정한 정책과 사업들이 서울시민, 특히 취약

계층 시민들의 삶의 질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사전에 추정하고 평가하는 활동

이다. 따라서 복지영향사전평가는 정책ㆍ사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가운데 사

회적 취약계층에게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적 취약계층(the social vulnerable)은 제2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개인의 탓으로 돌리기 어려운 이유로 실업, 질병, 장애, 빈곤 등 사회

적 위험에 대한 대처능력이 현저하게 미흡하거나 부족해진 계층의 사람들을 의

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저소득가구, 노인, 장애인, 여성(아동 포함), 세입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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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계층의 시민들을 복지영향사전평가의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저소득가구는 가구 월평균 소득수준을 척도로 판별하였다. 가구 월평균 소득

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가구를 저소득가구로 보아 복

지영향사전평가의 대상인 사회적 약자로 규정하였다. 이 기준은 전용면적 50㎡ 

미만인 국민임대아파트 청약자격 기준이 본인과 세대원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

원수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세대라는 점을 감안하여 설정한 것이다. 

2010년 현재 4인 가구 기준으로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이 약 391만원이므로 이 

연구에서 설정한 저소득가구의 기준은 월평균소득이 약 238만원에 해당한다.

가구원수 소득기준(A) 빈곤기준(A×0.6)

1인 1,308,000원 784,800원

2인 2,394,000원 1,436,400원

3인 3,379,000원 2,027,400원

4인 3,913,000원 2,347,800원

5인 4,251,000원 2,550,600원

6인 이상 1인 추가 시마다  339,000원씩 증가 203,400원씩 증가

출처：통계청 가계동향조사

<표 4-1>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기준 및 저소득 가구 기준(2010년)

복지영향사전평가 대상 노인은 만 65세 이상인 자로 한정하였다. 이는 장기

요양보험 신청자격 기준 연령이 만 65세로 정해져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정한 것

이다. 반면에 장애인의 경우에는 관련법상의 장애등급과 무관하게 장애판정을 

받은 시민들을 모두 포괄하며, 여성, 세입자의 경우에도 특별한 기준 없이 개개

인의 성별과 주거형태에 따라 해당 계층을 판단하도록 정하였다.

2) 평가대상 정책·사업의 범위

(1) 기본 방향

앞서 제시한 복지영향사전평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따르면 평가를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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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대상 정책ㆍ사업의 범위는 상당히 넓게 될 것이다. 즉, 원칙적으로 서울시

에서 계획하고 있거나 검토 중인 정책과 사업들은 모두 복지영향사전평가의 대

상이 된다. 여기에는 신규사업뿐 아니라 기존사업 가운데 그 내용이나 사업범

위의 변경 등을 위해 재검토되고 있는 것도 포함된다.

EU는 사회정책 분야를 중심으로 통합적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미국은 개발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서울은 대규모 개발사업계획 

이외의 여러 분야의 정책ㆍ사업에 대한 영향평가가 필요한 상황이고, 복지영향

사전평가의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가 시정 전반에 걸쳐 복지 마인드를 확산

시키는 것인바, 서울시정 전 분야에 걸쳐 복지영향사전평가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서울시의 모든 정책대안들에 대해 완결된 사전평가를 수

행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불필요할 가능성이 높다. 모든 서울

시정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닐 것이며, 긍정적 

영향을 주는 내용이어서 특별히 이를 문제 삼아 별도의 대안을 모색해야 할 필

요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시의 정책ㆍ사업 가운데 본격적인 복

지영향사전평가를 거칠 필요가 있는 정책ㆍ사업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평가대상 선정기준

복지영향사전평가는 원칙적으로 서울시의 모든 정책ㆍ사업들에 대해 이뤄지

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정책ㆍ사업 가운데 복지영향사전평가를 받지 않아

도 되는 유형의 정책ㆍ사업을 먼저 거르는 것이 편리하다.

복지영향사전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정책ㆍ사업은 무엇보다 그 내용이나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여성가족부는 여성만을 대상으

로 하는 정책이나 이미 양성평등한 정책효과를 위해 계획ㆍ시행되고 있는 정책

을 성별영향평가 대상정책에서 제외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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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영향사전평가의 경우에도 그 내용이나 목적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지원

을 제공하거나 혜택을 주는 정책ㆍ사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게 된다. 

다음으로는 정책ㆍ사업 가운데 중요성이 비교적 적은 것과 그 규모나 영향범

위가 작은 것은 복지영향사전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평가범위를 적절한 수준

으로 제한하고자 한다. 정책ㆍ사업의 중요성은 해당 정책 등이 서울시의 주요

업무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 중장기 발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자 한다. 두 가지 계획 가운데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하면 복지영향사전

평가를 받아야 한다.

복지영향사전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ㆍ사업의 규모는 예산과 대상지역의 

면적, 대상지역 거주세대의 수,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울시민의 

수를 기준으로 정하고자 한다. 복지영향사전평가 대상사업 기준은 예산의 경우 

연간 20억 원 초과, 대상지역 면적의 경우 2,000㎡ 이상으로 정하였다. 또한 대

상지역 거주세대가 100세대 이상이거나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울시민의 

수가 2,500명 이상이면 복지영향사전평가의 대상이 된다.

선택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중요성
1) 서울시의 주요업무계획에 포함된 계획/사업입니까?

2) 서울시의 중장기발전계획에 포함된 계획/사업입니까?

계획/사업 규모

1) 예산규모가 연간 20억 원이 넘는 계획/사업입니까? 

2) 계획/사업 대상 지역이 2,000㎡ 이상입니까?

3) 계획/사업 대상 지역 거주세대가 100세대 이상입니까?

4) 계획/사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울시민이 2,500명이 넘습니까?

<표 4-2> 복지영향사전평가 대상사업 선정 기준(중요성, 규모)

연간 예산 기준은 2010년 서울시가 부담하는 복지사업의 평균 예산액을 19

억 7천만 원으로 도출한 김경혜ㆍ김준현ㆍ박은철(2010：21)의 연구결과를 참

고하여 20억 원으로 정하였다. 대상지역 면적 기준은 2008년 12월 31일 현재 

서울시 436개 행정동의 평균 면적 1.39㎢를 참고하여 2,000㎡로 정하였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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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역 거주세대 기준은 특별한 참고자료 없이 100세대로 정하였고, 피영향 

서울시민 수 기준은 서울시 평균 1세대당 2.4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통계자

료를 토대로 100세대 평균 거주인구인 2,500명으로 정하였다.

(3) 평가총량제

모든 새로운 제도가 조직 내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조직 리더의 

전폭적인 지지와 그에 상응하는 전격적인 도입전략도 필요하다. 하지만 생소한 

개념을 담고 있고, 전례가 없어 설계적인 측면에서도 개선의 여지가 잔존해 있

는 제도를 전격적으로 도입하게 되면 조직 구성원들은 상당한 부담을 받게 되

고, 이는 결국 좋은 취지의 제도가 그 효과를 발휘하기도 전에 조직 구성원들에

게 배척당하고 실패한 시도로 낙인찍을 우려도 높다. 

복지영향사전평가는 그 개념이 생소할 뿐 아니라 전례가 없는 제도인 만큼 

그로 인해 추가되는 서울시 담당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여 복지영향

평가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서울시정에 확고히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서울

시장의 강력한 뒷받침과 함께 단계적이며 선별적인 접근이 바람직할 것이다. 

실제로 이런 점진적 도입방식은 이미 국내 성별영향평가에서 적용되고 있다. 

성별영향평가도 원칙적으로 정부의 모든 정책을 평가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실

제로는 여성가족부의 성별영향평가 지침을 통해 기관의 수준에 따라 한 해 동

안 시행해야 하는 성별영향평가 평가과제 수를 차등적으로 배정하고 있다. 이

처럼 복지영향사전평가도 도입 초기에는 본부/국별로 연간 일정 수의 사업들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하고, 매년 말에 다음연도 대상사업 수를 조정하여 공지

하는 평가총량제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평가총량제를 통해 5~10년 후에는 

모든 서울시의 정책ㆍ사업에 대해 복지영향사전평가를 수행하도록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가족부의 경우 2011년 현재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는 기관별 연

간 5개 이상, 기초지방자치단체는 3개 이상, 시ㆍ도교육청은 1개 이상의 과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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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바, 복지영향사전평가도 본부/

국별로 연간 3~5개 정도의 정책ㆍ사업을 평가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바람

직할 것이다.

3. 복지영향사전평가제도의 구성

비록 복지영향사전평가 대상 정책ㆍ사업을 그 내용과 목적, 중요성과 규모에 

따라 일정 부분 거른다 하더라도 매년 많은 수의 정책과 사업을 새로 개발하고 

종래의 계획을 수정, 변경하고 있는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들 정책ㆍ사업 모두

에 대해 완전한 복지영향사전평가를 수행하는 것은 여전히 부담스러울 것이다.

서울시의 정책ㆍ사업이 취약계층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평가하

는 것은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복지영향사전평가는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별도의 평가단에 의해 수행되

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의 모든 정책과 사업에 대해 장기간, 전

문 인력을 필요로 하는 전문적 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것은 서울시정에 비효율을 

가져올 우려가 크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제한적인 정책ㆍ사업에 대해서만 복지

영향사전평가를 수행하게 되면 이 제도의 실효성과 파급력이 축소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또한 전문 복지영향사전평가에는 사업 주무 담당자들의 참여가 

제한된다는 점에서 전면적인 외부 영향평가의 도입은 복지 마인드를 서울시 공

무원 모두에게 확산시키려는 제도 도입의 취지도 퇴색시키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복지영향사전평가제도를 사전검토단계와 전문

검토단계로 나누었다. 사전검토단계는 제1단계 복지영향사전평가를 말하는 것

으로 서울시의 모든 신규 및 중요한 내용이 변경될 정책, 프로그램, 사업에 대

하여 해당 담당부서의 담당자가 일차적으로 자신의 정책 등이 본격적인 복지영

향사전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인지를 검토하고, 평가 대상사업으로 판단되면 

해당 사업에 대해 개략적인 평가를 수행하고 그 평가결과를 사업계획 등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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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1단계 평가를 거쳐 본격적인 영향평가의 필요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전문적인 복지영향사전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책ㆍ

사업에 대해서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전평가를 진행하는 단계적 접근방식

을 취하고자 한다.

전문검토단계는 제2단계 전문복지영향평가를 말하는 것으로 외부 전문가들

이 참여하는 평가가 된다. 전문복지영향평가는 그 평가기간이 짧게는 수개월에

서 길게는 1년 이상 걸리는 작업이 되기 때문에 그 시간적 비용이나 회계적 비

용 모두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한 해에 수행할 수 있는 전문복지영

향평가의 수는 제1단계 사전평가의 수에 비해 훨씬 제한될 것이다. 그래서 제2

단계 전문복지영향평가는 제1단계 사전평가 결과 전문적인 복지영향사전평가

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책과 일정한 유형에 해당하거나 일정한 규모를 넘는 

신규 정책에 한하여 진행된다. 단계별 평가절차 및 평가주체, 평가항목 등은 아

래의 절에서 보다 상술하기로 한다.

제2절 제1단계 복지영향 자체평가  

1. 평가체계

1) 평가 총괄

복지영향사전평가의 총괄조직이 제1단계 복지영향 자체평가도 총괄하게 된다. 

평가총괄부서는 서울시 복지담당 부서가 될 것인바, 2011년 현재 서울시의 보건복

지업무를 담당하는 복지건강본부장의 책임하에 복지정책과가 실무를 담당하는 형

태를 추천하고자 한다. 현재 복지정책과는 5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행 

초기에는 복지정책팀이 평가 총괄지원 업무를 담당하더라도 복지영향사전평가가 

전면적으로 실시되게 되면 독립적인 팀을 새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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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단계 복지영향 자체평가에서 평가총괄부서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 전 부서에 평가지침을 전달하고 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

나 관리ㆍ운영한다. 개별 사업부서 담당 공무원들이 복지영향 자체평가서를 작

성해야 하는 만큼 평가총괄부서는 이들이 평가서를 작성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지침과 매뉴얼을 제공해야 한다. 이때 지침과 매뉴얼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과 

같은 연구기관의 지원을 받아 마련하게 될 것이다. 또한 지침과 매뉴얼을 활용

할 수 있도록 사업부서 공무원들에 대한 복지영향사전평가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육은 평가총괄부서가 직접 실시하거나, 교육에 필요한 강사

를 섭외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전문성을 갖춘 외부의 기관에 교육

을 위탁하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서울시 각 부서에서 작성한 1단계 자체평가서를 취합하고 검토한다. 복

지영향사전평가는 원칙적으로 서울시의 모든 정책ㆍ사업에 대해 실시하는 것

이지만, 평가대상 선정 단계를 거치면서 복지영향평가가 불필요하거나 평가의 

실익이 낮은 정책ㆍ사업들을 대상에서 제외하게 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평

가가 필요한 정책ㆍ사업들까지도 과도하게 배제될 수도 있는바, 평가총괄부서

는 사업부서에서 내린 평가 불필요 판정을 검토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

여야 한다. 만약 검토 결과 복지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사업부

서에 평가서 재작성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제2단계 전문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의견이 제시된 제1단계 자체평가서를 검토하여 실제로 제2단계 전문평

가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셋째, 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과제담당자 지원업무를 담당한다. 단순히 지침

과 매뉴얼만을 배포하고 자체평가서를 기한 내에 제출할 것을 독려하는 것만으

로는 서울시정 전반에 복지마인드를 확산시키려는 복지평가사전평가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 개별 과제담당자들은 지침과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

도 평가수행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기 쉽고,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필요로 할 것이다. 복지영향사전평가 총괄부서



제4장 복지영향사전평가 설계안  101

는 바로 이러한 개별 과제담당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아 답변을 제공하고, 궁금

한 점에 대한 설명을 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2) 평가 수행

제1단계 복지영향사전평가를 수행하는 주체는 평가대상 정책ㆍ사업을 담당

하는 부서의 담당자가 된다. 과제담당자는 평가 총괄부서에서 제공하는 평가지

침과 매뉴얼을 토대로 하여 자신이 기안하는 정책ㆍ사업이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지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게 된다. 또한 평가결과 계획 중인 정책ㆍ사업이 사

회적 취약계층의 복지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 불가피한 부정적 영

향에 의한 피해 보상방안을 검토하여 평가서에 담아야 한다.

평가 수행과정에서 무엇보다 계획 중인 정책ㆍ사업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식별해야 하는데, 이 활동 역시 과제담당자가 수행해

야 한다. 물론 이해관계자인 사회적 약자들을 판별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과제담당자가 직접 해당지역을 방문하여 주민들을 만나보아야 할 것이며, 해

당지역의 구청이나 주민센터 직원들의 지원과 도움을 활용할 수도 있어야 할 

것이다.

2. 평가 절차

제1단계 복지영향 자체평가는 평가대상 사업 선정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정

책ㆍ사업 담당부서에서의 평가대상 과제 선정, 복지영향사전평가 총괄부서에 

의한 선정결과 검토, 평가대상 정책ㆍ사업 담당 공무원에 의한 자체평가, 2차 

전문평가 필요성 검토 및 자체평가서 제출, 복지영향평가 총괄부서에 의한 평

가서 검토 및 환류 등의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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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 과제 선정
• 사업부서에서 평가대상 과제 선정(체크리스트 활용)
 - 정책ㆍ사업의 내용 및 성격, 정책ㆍ사업의 중요성 기준

󰀶
선정과제 검토

• 복지영향사전평가 총괄부서에서 검토
 - 평가대상으로 판단되면 사업부서와 협의

󰀶

사업부서 자체 평가

• 관련 사회적 취약계층 파악
  - 사업의 목표집단, 사회적 약자 집단의 관련 여부 점검
• 평가요소/대상집단별로 예상되는 영향 기술(서술형)
  - 긍정적 영향 & 부정적 영향의 분석
  - 부정적 영향의 원인분석
• 사회적 취약계층이 받는 부정적 영향 최소화방안 및 보상방안 검토

󰀶

평가결과 및 대책 통보

• 복지영향사전평가 총괄부서로 자체평가결과 통보
  - 자체평가보고서 및 보완대책 통보
• 자체평가결과를 토대로 복지영향평가 총괄부서에서 2단계 전문평가가 
필요한지 판단

󰀶
사업시행 또는 2단계 영향평가

<그림 4-1> 제1단계 사전평가 절차

1) 체크 리스트를 활용한 평가대상 과제 선정

서울시 부서별로 각기 담당하고 있는 분야의 업무 가운데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정책이나 사업이 있을 경우, 또는 이미 그 내용이 결정되어 집행 중인 정

책이나 사업 가운데 대상 범위나 대상 지역을 변경하거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일단 복지영향사전평가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복지영향사전평가 가운데 정책ㆍ사업 담당 공무원이 수행하는 제1단계 자체

평가의 경우,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자신이 기안해야 하는 정책ㆍ사업이 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게 된다. 담당 정책ㆍ사업이 복지영향사전평가의 대

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하는 항목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유형은 정책ㆍ사업의 내용 및 성격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 

유형은 정책ㆍ사업의 중요성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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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대상 선정결과 검토

담당부서에서 자체평가 대상 사업 선정이 끝나면, 그 결과를 복지영향사전평

가 총괄부서에 제출한다. 총괄부서는 제출받은 평가대상 선정결과를 해당 정책

ㆍ사업의 내용을 참고하여 평가대상 사업선정이 타당한지 검토하여 회신한다. 

총괄부서 검토 결과 사업부서의 견해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담당사업

부서와 협의하여 평가대상 여부를 재결정한다.

3) 자체평가 수행

(1) 이해관계자 확인

체크리스트를 통해 제1단계 복지영향사전평가인 자체평가 대상이 확정되면, 

담당 공무원은 선정된 정책ㆍ사업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식별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적 취약계

층은 앞 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저소득 가구, 노인, 여성, 장애인, 세입자 등 

5개 계층을 말한다. 만약 동일한 서울시민이 여러 취약계층에 해당하게 되면 각 

취약계층을 별개로 간주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즉, 어떤 정책ㆍ사업으로부터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되는 서울시민이 저소득가구 노인 여성이라면 

각각 저소득가구, 노인, 여성을 이해관계자로 파악하여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이해관계자로 파악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평가대상 정책ㆍ사업의 영향을 

받게 되는 규모를 추정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해당 이해관계자 집단의 

규모를 추정하였으면, 그 추정근거를 함께 명시해야 한다. 

(2) 복지영향 평가

평가대상 정책ㆍ사업으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약자들이 

판별되었으므로 이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예상되는지 평가 대상사

업 담당 공무원들이 서술한다. 평가영역은 소득, 주거, 생활환경의 3개 영역으

로 나뉜다. 소득영역은 다시 소득, 자산, 고용 및 취업으로 세분된다. 주거영역



104  서울시 복지영향사전평가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은 주거와 지역 정체성 및 공동체 의식으로 세분된다. 마지막으로 생활환경영

역은 건강, 교육 및 보육환경, 교통 및 편의시설로 세분된다. 

(3) 부정적 영향 최소화 방안 및 보상가능성 검토

평가 대상 정책ㆍ사업으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식별된 사회적 

약자 집단별로 영향을 서술한 다음에는 그러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

는 방안이 평가대상 정책ㆍ사업의 계획 속에 이미 마련되어 있는지를 점검한다. 

만약 부정적 영향 최소화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마련되어 있는 방안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제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평가대상 

정책ㆍ사업의 내용 및 계획을 수정하여 그 변경된 대안을 평가서에 기술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대안은 평가대상 과제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입게 되는 사

회적 취약계층 시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그 피해를 완화하

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평가 대상 과제로 인해 노

인들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질 경우, 대체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으며, 공립학교가 이전하여 통학에 어려움이 생길 우려

가 있을 경우에는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등과 같은 대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또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발

생하게 되는 부정적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피해를 보는 사회적 취약계

층에 대한 보상방안이 평가대상 정책ㆍ사업의 계획 속에 이미 마련되어 있는지, 

만약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이에 적용할 수 있는 보상관련 법률이나 규정은 있

는지 검토하여 그 결과를 평가서에 명시해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보상은 그 

범위에 있어서 관련법에 따른 손실보상보다 넓은 개념이며, 보상수준에 있어서

도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는 보상수준에 국한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재개발사

업으로 인한 세입자들의 이주문제에서 관련법에 따른 이사비용 지원 등만으로

는 세입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주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방법과 보상액 규모를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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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해관계자 참여기회 검토

평가대상 정책ㆍ사업으로 인해 사회적 약자들이 입게 되는 부정적 영향을 최

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보상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 해당 사회적 

약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어 참여기회가 보장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평가를 수행하는 담당 공무원은 만약 참여기회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그러한 참여가 불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다면 어떤 대안이 가능한

지 등을 평가서에 기재해야 한다.

4) 2차 전문평가 필요성 검토 및 평가서 제출

제1단계 복지영향사전평가인 자체평가를 모두 마친 후에는 평가대상 정책ㆍ

사업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미칠 영향범위가 광범위하거나 범위 확장이 어렵

고 피해정도가 복잡하여 담당 공무원이나 담당부서 수준에서 대안을 마련하기 

어려운지를 평가하여 2단계 복지영향사전평가인 전문평가를 요청할 것인지 여

부를 판단해야 한다. 전문평가 필요성에 대한 담당부서의 견해를 평가서에 적

시한 다음, 해당 자체평가서를 복지영향사전평가 총괄부서에 제출한다.

평가대상 과제가 특별히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거나, 이미 그러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그에 대한 보상방안이 마련

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평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게 

된다. 또한 자체적인 복지영향사전평가를 통해 평가대상 과제가 특별히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사업 및 계획 담당

부서 차원에서 그러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는 대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전문평가를 요청하지 않는다.

5) 평가서 검토 및 환류

자체평가서를 제출받은 총괄부서는 자체평가서가 충실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하여 누락된 부분이나 불충분하게 작성된 부분에 대한 보완여부를 결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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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부서 담당자에게 통보한다. 평가서 보완통보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정해진 

기한 내에 지적 사항을 보완하여 복지영향사전평가 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총괄부서는 자체평가서를 검토하고 2차 전문평가 필요성에 대한 담당부서의 

견해에 의견을 첨부하여 전문평가 대상사업 선정업무를 담당하는 해당 위원회

에 제출한다.

총괄부서는 복지영향사전평가를 통해 평가대상 과제가 미처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과 그에 대

한 적절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되나, 그 영향범위가 광범위하거나 정

확한 범위 확정이 어렵고 그 피해정도가 복잡하여 자체적으로 피해 최소화 대

안 및 보상대안, 참여대안 등을 보완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 전문평가를 

요청한다.

담당부서에서 전문평가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였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

차 전문평가 필요성에 대한 담당부서의 견해에 의견을 첨부하여 전문평가 대상

사업 선정업무를 담당하는 해당 위원회에 제출한다.

3. 평가 항목 및 문항

1) 평가대상 정책·사업 선정

첫 번째 유형의 항목은 필수평가항목으로 여기에서 제시된 항목을 모두 통과

한 정책ㆍ사업만이 제1단계 자체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 필수평가항목은 사업

내용, 사회적 취약계층 영향여부, 평가배제대상 여부 등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

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복지영향사전평가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정책ㆍ사업의 내

용이 시민에게 강제력을 발휘하여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거

나 단순한 허가와는 달리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일정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

이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 검토 중인 정책ㆍ사업이 자체평가 대상이 되려면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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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ㆍ정비, ② 지역ㆍ지구ㆍ구역 지정ㆍ변경, ③ 도시계획시설 설치ㆍ정

비ㆍ개량, ④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ㆍ변경, ⑤ 조성ㆍ지원ㆍ육성, ⑥ 선발, 채

용, 지정, ⑦ 기타 규제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다음으로 검토 중인 정책

ㆍ사업의 목적이나 내용이 취약계층 시민들에게 서비스나 각종 혜택 및 지원을 

제공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정책ㆍ사업에 대해서만 사전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끝으로 검토 중인 정책ㆍ사업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는지를 확인하여,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사전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선택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정책ㆍ사업 내용

대상 계획/사업의 내용이 다음에 해당합니까? 해당 내용의 □에 √표시하십시오.
□ 도시개발ㆍ정비 □ 지역ㆍ지구ㆍ구역 지정ㆍ변경
□ 도시계획시설 설치ㆍ정비ㆍ개량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ㆍ변경
□ 조성ㆍ지원ㆍ육성 □ 선발, 채용, 지정
□ 기타 규제 □ 해당사항 없음

취약계층 수혜 여부
대상 계획/사업이 취약계층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 혹은 ‘지원
ㆍ육성ㆍ조성’ 계획/사업에 해당합니까?
□ 예 □ 아니오

취약계층 영향 여부
사회적 취약계층이 본 계획/사업으로부터 직간접적인 부정적 영향을 받습니까?
□ 예 □ 아니오

<표 4-3> 복지영향사전평가 대상사업 선정 기준(필수평가항목)

두 번째 유형의 항목인 정책ㆍ사업의 중요성은 정책ㆍ사업의 중요성과 규모

에 관한 것으로 이미 앞 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바, 검토 중인 정책ㆍ사업이 

<표 4-2>에 제시된 항목 가운데 하나 이상에 대하여 해당하면 자체평가의 대상

이 될 수 있다.

2) 이해관계자 확인

체크리스트를 통해 제1단계 복지영향사전평가인 자체평가 대상이 확정되면, 

담당 공무원은 선정된 정책ㆍ사업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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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예상되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판별한다. 이해관계자로 파악된 취약계층

에 대해서는 평가대상 정책ㆍ사업의 영향을 받게 되는 규모를 추정하여 제시하

여야 한다. 아울러 해당 이해관계자 집단의 규모를 추정하였으면, 그 추정근거

를 함께 명시해야 한다. 

평가영역 평가질문

이해관계자
확인

서울시민 혹은 거주자 가운데 본 계획/사업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적 약자(취약계층)는 누구입니까?

 

사회적 취약계층
부정적 영향 여부

추정규모
추정규모 산출 

근거영향 받음 영향 없음

저소득 가구       명

세입자       명

노인       명

여성       명

장애인       명

<표 4-4> 이해관계자 확인

3) 복지영향평가

평가대상 정책ㆍ사업으로 인해 사회적 약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

을 것으로 예상되는지를 통해 복지영향을 평가한다. 평가영역은 3개 영역으로 

소득, 주거, 생활환경이다.

소득영역은 다시 소득, 자산, 고용 및 취업으로 세분된다. 담당 공무원은 평

가대상 정책ㆍ사업으로 인해 사회적 약자들이 소득과 자산에서 감소나 상실이 

예상되는지, 왜 그러한 소득과 자산의 감소나 상실이 발생하게 되는지에 대해 

평가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평가대상 정책ㆍ사업으로 사회적 약자들이 직

장이나 생업터전을 잃게 되거나 근로조건 및 영업조건이 현저하게 악화될 가능

성은 없는지, 왜 그러한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는지에 대해 서술해야 한다.

주거영역은 주거와 지역 정체성 및 공동체 의식으로 세분된다. 주거에 대한 

영향평가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건물이 손상을 입게 되거나, 조망권이나 일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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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침해, 이주 여부 등과 같은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지역 

정체성 및 공동체 의식에 대한 영향평가는 평가대상 정책ㆍ사업으로 인해 현 거

주민들이 대량으로 이주하게 되거나 새로운 주민들이 유입되어 지역의 정체성

이나 공동체 의식이 파괴되거나 사라지게 될 위험성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생활환경은 건강, 교육 및 보육환경, 교통 및 편의시설로 세분된

다. 건강에 대한 영향평가는 평가대상 정책ㆍ사업으로 인해 취약계층 시민들의 

건강이 나빠지고, 기대수명이 낮아지거나 질병 발병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교육 및 보육환경에 대한 영향평가는 취약계층 시민 

자신, 혹은 그 자녀가 교육을 받거나 자녀를 보육하는데 현재의 상황보다 어렵

거나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교통 및 편의시설에 

관한 영향평가는 평가대상 정책ㆍ사업으로 인해 취약계층 시민들이 대중교통

이나 차량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지 등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다.

평가영역 평가질문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미치는 영향

본 계획/사업이 어떤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구체적으로 무슨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지 해당 칸에 √표시를 하고, 그 내용을 서술하십시오.

                    계층

 

검토 영역
부정적 영향 존재 가능성

있음 없음

주거 측면
주거

지역 정체성 및 공동체 의식

소득 측면

소득

자산

고용 및 취업

생활환경 측면

건강

교육 및 보육환경

교통 및 편의시설

 

검토 영역 예상되는 부정적 영향

<표 4-5> 복지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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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정적 영향 최소화 방안 및 보상가능성 검토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평가대상 정책ㆍ사업의 복지영향을 식별하고 서술

한 다음에는 평가대상 정책ㆍ사업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그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담당 공무원은 평가대상 정책ㆍ사업이 일정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부정적 

영향을 발생시킬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보상을 해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그러한 판단의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판단의 근거에

는 행정법령이나 규정, 지침뿐 아니라 민법 및 상법, 계약 등 다양한 법원이 포

함된다.

다음으로는 평가대상 정책ㆍ사업의 계획 속에 이미 부정적 영향 최소화방안

이 마련되어 있는지, 필요하다면 새로 구상한 부정적 영향 최소화방안은 무엇

인지 서술해야 한다. 또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불가피하게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피해를 보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상방안이 평가대상 정책ㆍ사업의 계획 속에 이미 마련되어 

있는지, 만약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이에 적용할 수 있는 보상관련 법률이나 규

정은 있는지를 검토할 것도 요구된다. 한편, 이미 계획된 방안 외에 새롭게 부

정적 영향 최소화방안 및 보상방안을 제시할 경우에는 그러한 대안을 실제로 

적용하는 데 필요한 타 부서의 협조사항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평가영역 평가질문

부정적 영향 최소화 
대안 및 보상안

• 본 계획/사업으로 인해 예상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그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까? 부정적 영향 최소화 혹은 보상 방안이 필요하지 않다면 그 근거나 
이유를 아래 표의 ‘비고’란에 기재하십시오.

 

사회적

취약계층
검토영역

부정적 영향 최소화 방안
불필요 근거ㆍ이유

필요 불필요

<표 4-6> 부정적 영향 최소화방안 및 보상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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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평가질문

부정적 영향 최소화 
대안 및 보상안

 

사회적

취약계층
검토영역

보상 방안
불필요 근거ㆍ이유

필요 불필요

• 본 계획/사업으로 인해 사회적 약자들이 입게 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대안이 있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십시오.

• 본 계획/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상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보상안이 있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십시오.

<표 계속> 부정적 영향 최소화방안 및 보상가능성 검토

5) 이해관계자 참여기회

평가대상 정책ㆍ사업으로 인해 사회적 약자들이 입게 되는 부정적 영향을 최

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보상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 해당 사회적 약

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어 참여기회가 보장되고 있는지 여부

를 검토한다. 이때 말하는 참여기회와 절차는 행정절차법과 같은 일반 법률에 따

른 경우나 해당 사업 및 계획의 개별 근거법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뿐 아니라 특별

한 근거법률 없이 사업 계획 자체나 지침에 따라 마련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만약 참여기회가 마련되어 있다면 그 내용을 상술하고 법적 근거를 상술해야 

한다. 반대로 참여기회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그러한 참여가 불필요한 것인지, 

불필요하다면 그 이유나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한편, 참여기회가 마련되

어 있지 않지만, 자체평가과정을 통해 참여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거나 보

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될 경우에는 가능한 대안을 평가서에 기재해야 한다.

평가영역 평가질문

사회적 약자들의 
참여방법

• 피해 최소화 방안이나 보상안을 마련하는데 피해를 입는 사회적 약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절차)가 있습니까? 참여기회가 마련되어 있다면 그 내용을 기술하고, 참여기회
가 필요 없다면 그 이유를 기술하십시오.

• 계획/사업 담당부서가 마련한 현행 취약계층 참여방법의 보완책을 기술하십시오.

<표 4-7> 이해관계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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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사 방법

제1단계 자체평가서는 정책ㆍ사업 담당부서 공무원이 작성하므로 엄밀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한 평가를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책ㆍ

사업 담당자로서 대상지역의 실상을 직접 확인해 보고, 종래에는 기획과정에서 

간과되었던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영향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

는 데 제1단계 자체평가의 의의가 있다.

복지영향사전평가의 취지를 감안할 때, 가장 기본적인 자체평가 조사방법은 

담당 공무원의 현장 방문을 통해 지역 여론을 청취하는 것이다. 정책ㆍ사업 대

상지역에 거주하거나 그곳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무작위로, 혹

은 일부분을 선정하여 직접 만나 의견을 듣고 그들의 처지와 입장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지역 여론 수렴은 공청회나 사업설명회와 같은 제

도화된 절차를 통해서도 이뤄질 수 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민간 조사기관

을 고용하여 지역 주민들에 대한 전화 인터뷰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조사가 이

뤄질 수도 있다.

이해관계자인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 외에 해당 지역의 사정에 밝은 

주민센터 복지담당 공무원들이나 구청 공무원들로부터 현황과 취약계층의 입

장에 대한 조언이나 의견을 구하는 간접적인 조사도 병행할 수 있다. 그 밖에 

서울시 및 구청, 통계청 등에서 이미 조사하여 공개하고 있는 다양한 통계자료

를 활용하거나 평가대상 정책ㆍ사업과 관련된 조사 및 연구 보고서 등을 참고

하는 것도 유용한 조사방법이 될 것이다.

5. 평가 활용

제1단계 복지영향 자체평가 결과의 활용경로는 대략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자체평가 결과 평가대상 정책ㆍ사업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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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른 피해를 주지 않아 추가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 없다는 판단이 내려진 경

우이다. 이 경우에는 복지영향사전평가 총괄기관이 별도의 견해를 표명할 필요

가 없으며, 해당 사업부서는 원안대로 평가대상 정책ㆍ사업을 심의하거나 결정

하면 된다.

두 번째는 자체평가 결과 평가대상 정책ㆍ사업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부정

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평가대상 정책ㆍ사업 

담당자 즉, 자체평가 수행자가 이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방안이나 보상방안을 모

색하여 원안이 갖고 있는 잠재적 문제점들을 보완한 수정안을 평가서에 담아 

복지영향사전평가 총괄부서에 제출하고, 총괄부서는 이를 검토하여 검토의견

을 해당 사업부서에 전달하게 된다. 총괄부서의 검토의견은 이후 사업담당부서

에서 정책ㆍ사업 심의 및 결정을 할 때 참고의견으로 제출된다.

세 번째는 평가대상 정책ㆍ사업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자체평가만으로는 정확하게 정책ㆍ사업의 영향을 파악하기 

힘들거나 자체평가 수준에서 그치기에는 평가대상 정책ㆍ사업으로 인한 복지

영향이 중대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제2단계 전문평가를 실

시해야 할 것이며, 전문평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정책ㆍ사업의 심의와 결

정은 유보되어야 한다. 

제3절 제2단계 전문 복지영향사전평가

1. 평가체계

1) 평가총괄

제2단계 전문 복지영향사전평가를 전반적으로 운영하며 관리하는 총괄업무

는 제1단계 복지영향 자체평가를 총괄하는 서울시 복지담당 부서가 담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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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따라서 복지건강본부장의 책임하에 복지정책과가 2단계 전문평가로 총괄

하게 된다.

평가총괄조직이 제2단계 전문평가에서 담당하는 역할은 다섯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매년도 전문평가 대상 정책ㆍ사업의 수와 전문평가 예산을 

편성, 확보한다. 이때 1차 자체평가를 거쳐 2차 전문평가가 이뤄지는 정책ㆍ사

업의 수와 자체평가 없이 전문평가만 이뤄지는 정책ㆍ사업의 수를 균형 있게 

배분해야 한다. 둘째, 사업부서 자체평가 없이 전문평가가 바로 이뤄지는 정책

ㆍ평가를 선정한다. 셋째, 전문평가를 수행할 평가단을 구성하고, 그 활동을 지

원한다. 넷째, 전문평가 결과가 평가대상 정책ㆍ사업의 계획 및 내용에 반영되

도록 담당부서와 협의한다. 다섯째, 전문평가 수행과정에서 평가대상 과제의 

이해관계자인 취약계층의 입장을 대변할 시민참여단을 구성하여 그 모임을 운

영한다.

2) 평가대상 과제 선정기관

제2단계 전문 복지영향사전평가는 제1단계 자체평가와 달리 외부의 전문가

들이 참여하여 심층적으로 이뤄지는 영향평가이기 때문에 그 평가에 상당한 시

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기안되는 모든 정책ㆍ사업을 

대상으로 전문평가를 수행할 수는 없고, 한 해에 수행될 수 있는 정책ㆍ사업의 

수는 매우 제한된다. 

또한 한 해 동안 서울시에서 기안되는 정책ㆍ사업을 모두 검토하여 전문평가

대상 정책ㆍ사업을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 평가대상 과제선정 자체가 상당히 

복잡하고 부담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게다가 1차 자체평가 보고서를 검토하여 

이 가운데 2차 전문평가 대상 사업을 선별하는 작업까지 함께 해야 할 것인바, 

이러한 업무까지 복지영향사전평가 총괄부서가 전담하게 되면 업무 부담이 과

중해질 뿐 아니라, 담당자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어 적절하지 않은 정책ㆍ사

업이 전문평가과제로 선정될 우려도 커진다.



제4장 복지영향사전평가 설계안  115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복지영향사전평가 총괄부서 관할하에 제2단계 

전문 복지영향사전평가 대상과제를 선정하는 별도의 조직을 설치할 것을 제안

한다. 전문평가 대상과제 선정위원회는 복지건강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5~8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로 구성된다. 소위원회는 한 회기에 20개 정도의 

정책ㆍ사업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복수로 구성되고, 위원은 외부의 복지전문가, 

영향평가 전문가 및 서울시 사업부서 담당 정책관과 복지영향사전평가 총괄부

서 정책관, 기획조정분야 정책관 등으로 구성한다.

3) 평가수행주체

2단계 전문 복지영향사전평가는 서울시 공무원들이 아니라 외부의 전문가들

을 통해 수행된다. 따라서 복지영향사전평가 대상과제 선정위원회에서 전문평

가 대상 과제가 선정되면, 복지영향평가 총괄부서는 선정과제에 대해 전문 복

지영향사전평가를 수행할 별도의 연구단을 구성하여 평가활동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영향평가의 전문성과 필요한 시간 및 노력을 감안할 때, 성별영향평가나 환

경영향평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문 복지영향사전평가도 연구용역의 형태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전문평가를 수행하는 연구단에는 전문평가 대상과제 선정

위원회 위원들도 일부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2. 평가절차

제2단계 전문 복지영향사전평가 역시 평가대상을 선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

된다. 평가대상 정책ㆍ사업이 결정되면 그 대상 정책ㆍ사업을 평가할 전문 평

가단과 복지영향사전평가에 참여할 시민참여단을 구성하여 복지영향사전평가

에 필요한 현황을 조사하고, 본 평가에 사용될 평가항목 및 범위를 확정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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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복지영향사전평가에 들어간다. 평가 후에는 평가결과를 통보하고, 정

책ㆍ사업 계획의 수정 및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된다.

평가대상 사업 선정 • 평가과제 선정위원회

󰀶
평가단, 시민참여단 구성 • 평가단：외부 전문가              • 시민참여단：이해관계자 대표

󰀶
현황조사

• 인구학적 요인      • 이해관계자 파악      • 사회ㆍ경제적 요인
• 사회조직 요인      • 정책적 요인                

󰀶
스코핑 • 평가요인 및 평가지표 검토, 확정.

󰀶
영향평가

• 긍정적 영향 및 부정적 영향 파악 및 크기 추정
• 부정적 요인 최소화방안, 보상방안 제시

󰀶
평가결과 통보 및 협의

• 사업내용의 보완ㆍ변경
• 부정적 영향의 완화대책 수립

󰀶
사업결정 및 집행

<그림 4-2> 제2단계 평가과정 

1) 평가대상 선정

복지영향사전평가 총괄부서 관할하에 별도의 조직으로 설치된 전문평가 대

상과제 선정위원회에서 제2단계 전문 복지영향사전평가 대상과제를 선정하는 

것에서부터 평가가 시작된다. 

원칙적으로 정책ㆍ사업의 규모나 중요성에서 1단계 자체평가 대상과제보다 

월등히 앞서는 과제를 제2단계 전문평가 대상으로 선정해야 하는바, 주로 파급

효과가 큰 개발사업과 신규 정책을 평가 대상으로 선정하게 된다. 따라서 전문

평가 대상 사업 선정기준은 환경영향평가에 준하여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25만㎡ 

이상, 주택건설ㆍ학교설치 등의 경우 30만㎡ 이상의 지역이 사업대상으로 정해

볼 수 있다. 또한 서울시 자체 정책이나 제도 가운데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중대한 차별적 효과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제2단계 전문평가 대상과제로 선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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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1단계 자체평가를 받은 정책ㆍ사업 가운데 평가서에 전문평가가 필

요하다는 담당자의 견해가 피력된 경우, 과제선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전문평

가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담당자는 전문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지는 않았으나, 과제선정위원회 검토 결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중

대한 차별적 효과가 예상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경우에도 전문평가 대상과

제로 선정하게 된다.

2) 평가단과 시민참여단 구성

제2단계 전문 복지영향사전평가 대상과제가 선정되고 나면, 복지영향사전평

가 총괄부서는 선정된 정책ㆍ사업을 대상으로 전문 복지영향사전평가를 수행

할 전문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위탁하게 된다.

전문평가단은 복지분야 전문가와 영향평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

며, 평가대상 정책ㆍ사업 담당부서의 정책관 혹은 과장도 평가단에 참여하여 

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공 및 평가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평가대상 정책ㆍ사업의 

특성과 목적 등에 대한 견해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전문평가단은 환경영향평가나 성별영향평가의 경우와 같이 일정한 자격을 

갖춘 민간 컨설팅 업체나 해당 분야 대학교수 및 박사급 연구인력으로 구성된 

연구용역팀 혹은 전문 연구기관 가운데 선정된다.

한편, 제2단계 전문 복지영향사전평가를 수행하는 전문평가단과는 별개로 

전문평가단의 복지영향사전평가 내용을 주기적으로 공유하고, 평가 시 자신들

의 입장과 견해를 제시할 수 있는 시민참여단이 전문평가단 활동 전에 구성된

다. 시민참여단에는 평가대상 정책ㆍ사업의 대상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이해관

계자인 사회적 취약계층뿐 아니라 대상지역 인근에 사는 사람들(주민), 신규사

업 혹은 사업변경에 이해관계가 있지만 인근에 살지는 않는(지역주민은 아닌) 

사람들 등을 대표하거나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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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황조사 및 영향평가

(1) 현황조사

현황조사는 평가대상 정책ㆍ사업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인간 환경, 지역, 그

리고 현재 사회조건들과 추세(trend)를 문서화하는 단계이다. 또한 검토 대상 사

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상태를 파악하는 현황조사에서 검토되는 사

회적 이슈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 주민 수, 인구밀도, 연령대 등과 같은 인

구학적 요인, 둘째, 이해관계집단, 특히 이해관계자인 사회적 취약계층 파악, 셋

째, 토지연한, 생산적 투입과 시장에 대한 접근성, 가족 구성, 혈연관계, 근로기

회와 이주에 대한 접근 등과 같이 소득과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ㆍ경제

적 요인, 넷째, 지역수준의 제도 참여, 서비스와 정보에 대한 접근에 영향을 주

는 조직 그리고 가구 및 공동체 수준의 역량에 관한 사회 조직 요인, 다섯째, 

평가대상 정책ㆍ사업이 갖는 중요성, 가치, 필요성 등과 같은 정책적 요인이 그

것이다. 

(2) 스코핑

현황조사가 완료되면,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하여 평가항목 및 평가범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이 단계를 보통 스코핑(scoping)이라 한다. 평가 지침에 기본

적인 복지영향사전평가 평가항목이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상황하

에서 가장 평가가 필요한 항목들을 평가단에서 선정하여 불필요한 평가역량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3) 복지영향사전평가

평가항목과 평가범위가 설정되고 나면 본격적인 복지영향사전평가가 시작된

다. 전문평가단은 평가대상 정책ㆍ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을 때 예상되는 상황과 

시행되었을 때 예상되는 상황을 서로 비교분석하게 된다. 이러한 비교의 핵심

은 평가대상 정책ㆍ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하여 시행되었을 때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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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취약계층이 입게 되는 복지영향의 차이와 그 정도를 추정하는 것에 있다. 

전문 복지영향사전평가에서는 첫째 경제, 사회체계, 문화 가치들을 통해 사

람들이 삶을 영위하는 방법, 둘째 주거(shelter), 생계활동, 산업, 종교 활동, 여가

활동, 모임 등과 같은 생활 활동, 셋째 공동체 조직, 사회문화적 제도와 신념, 

넷째 공동체 정체성과 문화적 특성, 다섯째 예술, 음악, 무용, 문학, 기술, 기타 

문화 구현, 여섯째 삶과 가족, 가족 외 관계, 사회적 지위, 표현수단, 기타 지역

사회의 가치와 신념 등 여섯 가지 사항들에 대한 현재의 상태와 검토 중인 행동 

혹은 대안이 집행될 경우 어떤 변화가 올 수 있는지에 대한 예측이 담겨 있어야 

하며 영향을 받는 대상들의 관점에서 역효과를 가져올 변화들을 완화하는 방법

이 담겨 있어야 한다.

4) 평가결과 및 대안 통보

전문평가단은 서울시의 정책ㆍ사업에 대한 복지영향사전평가를 통해 평가대

상 정책ㆍ사업으로부터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되는 사회적 취약계층과 이들이 입

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정적 영향의 내용과 정도, 영향을 받게 되는 사회경제적 

영역에 대한 평가를 끝내면, 평가서를 작성하여 복지영향사전평가 총괄부서에 

제출하게 된다. 이 평가서에는 사회적 취약계층이 겪게 될 부정적 영향을 최소

화할 수 있는 대안과 필요불가피한 피해에 대한 보상방안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복지영향사전평가보고서가 검토대상 정책ㆍ사업의 계획안 혹은 수정

안을 대체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평가서에 포함되는 대안 및 보상방안은 검토

대상 정책ㆍ사업 계획안의 수정에 반영되어야 하는 내용을 제시하는 수준이어

야 한다. 평가서의 대안 등을 고려하여 정책ㆍ사업의 계획 및 내용을 수정하는 

업무는 원 담당 사업부서에게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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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항목 및 조사방법

1) 평가항목

제2단계 복지영향 전문평가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이 경험할 수 있는 복지영

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인구특성과 이해관계자 특성 및 관계, 개인 및 가족 삶

의 모습, 지역 공동체의 자원, 지역의 행정적ㆍ경제적 특성 등과 같은 변수들을 

중심으로 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인구특성은  현재 인구와 기대된 변화, 인종적ㆍ민족적 다양성, 계절적 인구

유입 및 레저(휴양) 인구유입 등에 관한 것이다. 이해관계자 특성 및 관계는 사

회적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평가대상 정책ㆍ사업에 이해관계가 있고 영향을 받

는 서울시민들 및 집단들, 지역의 역량과 이들 간 관계에 관한 것이다. 개인 및 

가족 삶은 개인과 가족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예컨대 태도, 인식, 

가족 특성, 친구관계 및 보육, 교육, 소득, 주거 등이 포함된다. 지역 공동체 자

원은 천연자원과 토지이용뿐 아니라 택지와 보건ㆍ경찰ㆍ소방ㆍ가정위생 등의 

사회서비스, 역사적ㆍ문화적 자원, 그리고 자발적 조직결정 활동의 규모와 수

준과 같은 사회적 자본을 포함한다. 지역의 행정적ㆍ경제적 특성은 정책ㆍ사업

의 영향을 받는 지역의 관할 행정청 및 지방정부의 특성과 관계, 그리고 과거와 

현재의 고용패턴과 산업 다양성, 고용과 생업활동 실태 등을 포함한다.

제2단계 복지영향 전문평가의 평가영역은 원칙적으로 제1단계 자체평가에서

의 평가영역과 동일하게 주거, 소득, 생활환경이다. 하지만 제2단계 전문평가가 

앞서 제시한 변수들을 포괄하기 위해서는 평가영역이 보다 세분화될 필요가 있

는바, 인구와 산업, 사회적 자본 등의 영역을 분화하여 독립된 평가영역을 확대

ㆍ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제2단계 복지영향 전문평가의 평가영역 및 

평가항목을 예시하면 <표 4-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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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평가항목

인구
• 총인구, 세대수, 인구밀도의 변화
• 사회적 약자의 총인구, 세대수, 비중 변화

주거
• 사회적 약자의 가구수, 주택수, 주택보급률의 변화
• 이주대상 사회적 약자 가구수, 인구, 가구당 평균 이주비용

소득, 산업 및 
노동

•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적 약자의 취업 및 근로여건 변화
• 사회적 약자 1인당 소득, 자산 변화

생활환경

• 사회적 약자의 건강수준 및 의료비 지출수준의 변화
• 사회적 약자 가구의 교육여건 및 보육환경의 변화 및 그에 따른 가계부담 변동 규모
• 사회적 약자의 물리적 이동편의성 변화
• 사회적 약자의 공공편의시설, 공공서비스 접근성 변화

사회적 자본
• 사회적 약자의 가족관계 변화 방향과 그로 인한 가족 유지 가능성의 변화
•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지역공동체의 발전 및 쇠퇴 가능성
• 사회적 약자의 사회참여 기회 변화

<표 4-8> 제2단계 평가영역 및 평가항목 

2) 조사방법

정책ㆍ사업의 영향(impact)은 그 정책ㆍ사업이 집행될 경우 발생하는 결과와 

집행되지 않은 채 현 상황이 유지될 경우 예상되는 결과 사이의 차이를 의미하

며, 영향평가는 그 차이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2단계 복지영향 전문

평가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미치는 복지영향을 평가하고 사회적 산출물과 

결과(output and outcome)가 개인, 조직, 단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사회과학, 경영학 기법들을 사용하게 된다. 이러한 방법들은 기본적으로 사회

영향평가에서 사회영향을 분석하고 예측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과 동일하다.

(1) 비교법(Comparative method)

영향을 받은 공동체가 과거에는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혹은 비슷한 

사업이 이뤄진 다른 공동체들에서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방법이다. 

현재 상태와 제안된 사업이 시행된 미래가 비교되며, 유사한 경우에 대한 과거

의 연구와 경험을 토대로 중요성(유의미성)이 결정된다.



122  서울시 복지영향사전평가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2) 선형 추세투사법(Straight-line trend projection)  

과거에 일어난 것은 미래에도 일어날 것이라는 가정하에 현재의 추세를 구한 

후, 미래에 대해서도 동일한 변화율을 단순 투사하는(projecting) 방법이다. 

(3) 인구·모집단 승수법(Population multiplier methods)

개별 인구집단의 증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나 주택, 기타 기반시설 

수요의 승수를 구해야 한다.

(4) 통계적 유의성

제안된 사업이 수행될 경우와 수행되지 않을 경우 사이의 확률적 차이를 결

정하기 위한 계산이 요구된다. 평가자는 적절한 사회영향평가 변수들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결정하기 위해 비교통계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5) 시나리오

사회영향평가 변수들에 대한 가정들을 모형화하는 과정을 통해 구성된 가설

적 미래를 기반으로 한 논리적 상상을 시나리오라고 한다. 최상의 시나리오와 

최악의 시나리오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활용된다.

(6) 컨설팅 전문가

연구자, 전문 컨설턴트, 지역 권위자, 박식한 시민들과 같이 전문지식을 보유

한 사람들에게 의견을 구한다. 이들에게 시나리오를 부탁할 수 있으며, 제안된 

사업으로 인한 중요한 결과들을 평가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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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활용

제2단계 전문 복지영향사전평가 보고서는 평가대상 정책ㆍ사업 담당부서에 

통보된다.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담당부서는 평가서의 내용에 따라 조치를 취한 

후 해당 정책ㆍ사업의 심의기관 혹은 결정기관에 복지영향사전평가 총괄부서

와의 협의내용을 해당 정책ㆍ사업 계획과 함께 제출하게 된다. 제2단계 전문 복

지영향사전평가 결과의 구체적인 활용경로는 제1단계 자체평가의 경우와 달리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전문평가 결과 평가대상 정책ㆍ사업이 그 자체로 사회적 취약계층

에게 별다른 피해를 주지 않아 추가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 없다는 판단이 내려

지거나 이미 계획안에 사회적 취약계층이 부담하게 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충분한 대안이 마련되어 있다고 판단이 내려진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정책ㆍ사업 담당부서가 별도의 보완조치 없이 원안대로 정책ㆍ사업의 심의과

정 혹은 결정과정을 진행하면 된다.

두 번째는 자체평가 결과 평가대상 정책ㆍ사업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부정

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정책ㆍ사업 담당자 즉, 

자체평가 수행자가 이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방안이나 보상방안을 모색하여 원안

이 갖고 있는 잠재적 문제점들을 보완한 수정안을 정책ㆍ사업 계획서에 담아 

복지영향사전평가 총괄부서에게 의견을 요구해야 한다. 복지영향사전평가 총

괄부서는 이를 검토하여 부서장의 명의로 의견을 해당 사업부서와 평가대상 정

책ㆍ사업 심의기관 혹은 결정기관에 제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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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복지영향사전평가 시범평가

제1절 시범평가 개요

1. 시범평가 추진과정

앞서 제4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복지영향사전평가(안)는 사업부서 담당자

에 의해 시행되는 자체평가와 별도의 외부 전문가 집단을 통해 수행되는 전문

평가라는 두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이 연구에서는 1단계 자체평가만

을 대상으로 시범평가를 추진하였다. 

연구 초기인 2011년 5월에 자체평가에 포함될 6개 평가영역과 평가영역별 

평가질문을 개략적으로 구성한 후, 사회영향평가 및 평가 전문가들로부터 자문

을 구하였다. 자문회의를 통해 정책ㆍ사업의 성격 및 유형에 따라 평가지표가 

달라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복지영향사전평가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한 상황을 감안하여 일단 현 단계에서는 표준 평가서를 제작한 후 

상이한 성격 및 유형의 정책ㆍ사업에 시범 적용하여 평가서 초안의 문제점과 

한계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연구진이 합의하였다.

또한 복지영향사전평가가 정책 등이 집행되기 이전인 기획 및 검토 단계에서 

이뤄지는 활동인데다가 자체평가는 복지분야 전문가가 아닌 사업 담당 공무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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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 평가지표 및 항목은 가능한 한 간단하게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평가영역 역시 여러 차원을 망라하는 것보다는 특정 차원

으로 한정하여 평가지표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자문 의견을 받았다. 이에 따

라 연구진은 이해관계자인 사회적 취약계층 확인과 이들에게 검토 대상 사업 등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상, 그리고 예상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완화방안 및 보상

방안의 검토 등 3개에 초점을 맞춰 자체평가서를 간편화하기로 합의하였다. 나아

가 자체평가서를 보다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평가서 형식을 설문지 형식에 가깝

게 구성하여 2011년 7월 중순 경 복지영향 자체사전평가서(안)를 확정하였다. 

연구진은 1단계 자체평가서(안) 제작과 더불어 시범평가 대상 분야 및 사업

을 모색하였다. 시범평가 대상 분야 및 사업은 서울시 행정부서별로 2010년 서

울시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를 참조하여 검토하였다. 시범평가 대상사업은 저소

득가구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계획ㆍ사업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으면서도 실

제로 집행될 경우 해당 계획ㆍ사업 대상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

들이 주거환경이나 생활환경, 취업 및 생업활동에서 현재 수준 이하의 상황에 

놓이게 될 가능성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선정하였다. 1차 검토를 통해 복지건강

본부와 여성가족정책관을 제외한 6개 비복지 부서에서 36개 계획 및 사업을 추

렸다. 이 가운데 일정한 지역을 개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4개 사업을 시범

평가대상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시범평가대상사업을 확정한 후 연구진은 서울시 복지건강본부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의 도움을 받아 해당 사업 주관 부서의 담당자에게 협조를 부탁하였

다.  또한 연구진은 8월 말에 해당 기관의 시범평가대상사업 담당자들을 찾아가

서 복지영향사전평가제도의 취지와 목적, 평가서 작성방법 등에 대해 직접 설

명하였다. 1주일의 시차를 두고 재차 시범평가대상사업 담당자들을 찾아가서 

시범평가서를 회수하였고, 이와 함께 인터뷰를 병행하여 복지영향사전평가의 

필요성, 유용성, 대상 적합성, 실효성 및 평가서 내용의 문제점 및 보완점에 대

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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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범평가 대상 계획·사업의 내용

제1단계 자체평가를 시범 적용해본 계획ㆍ사업은 4가지이며 각각의 담당조직

과 계획ㆍ사업명은 경제진흥본부 산업경제기획관 생활경제과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주택본부 주거재생기획관 주거재생과의 ‘무수골 주거

환경 개선사업’, 도시안전본부 시설안전기획관 도로계획과의 ‘강변북로 확장사

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 및 변경 결정’이다.

다양한 분야에 대한 복지영향사전평가의 적용 가능성을 가늠해보기 위하여 

시범평가 대상 계획ㆍ사업을 서로 다른 내용이 되도록 선정하였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은 조성ㆍ지원ㆍ육성사업에 해당하며, ‘무수골 주

거환경 개선사업’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ㆍ변경에 해당한다. 또한 ‘강변북로 

확장사업’은 도시계획시설 설치ㆍ정비ㆍ개량사업에 해당하고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결정 및 변경 결정’은 지역ㆍ지구ㆍ구역 지정ㆍ변경에 해당한다.

1) 경제진흥본부 ʻ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ʼ
(1) 사업 목적 및 개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은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를 찾는 시민들

에게 편리한 쇼핑환경을 제공하여 전통시장 매출 증대를 꾀하기 위해 2002년부

터 시작된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주차장, 화장실, 아케이

드, 고객지원센터, LED전광판 등의 설치 및 전기ㆍ가스ㆍ소방ㆍ화재예방시설 

등 안전시설, 냉난방시설, 기타 노후시설에 대한 개선 지원을 그 내용으로 한다.

(2)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이 사업에 따른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려면, 해당 시장이 특별법에 의한 등록

시장, 인정시장, 상점가로서 법이 정한 요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무

등록시장, 도시(시장)정비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의 시장 등은 시설현대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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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 경우에도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등 안전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신청할 수가 있다.

지원조건은 시설현대화에 필요한 자금 가운데 60%에 대해서는 국비로 지원 

해주며, 30%는 시ㆍ구비로 지원해 준다. 따라서 시설현대화 지원을 요청한 시

장 상인들은 전체 사업비의 10%에 대해 자부담을 해야 한다. 하지만  주차장, 

진입로, 공동화장실, 상ㆍ하수도, 전선지중화, 공동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고객

지원센터, 고객휴게실, 상인교육공간, 빈 점포를 활용한 공동시설, 공동물류창

고, 다목적광장 등 공동시설에 대해서는 민간부담금을 면제하고 전액 국비 및 

시ㆍ구비로 지원한다.

(3) 지원 대상 선정 절차 및 사업비 집행 방식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은 매년도 12월 말경에 중소기업청이 이 

사업에 대한 신청일정과 자격, 절차 등을 적시한 공고에 따라 집행된다. 중소기

업청의 지침에 따라 익년도 2월까지 구청을 통해 시설현대화 지원 신청을 받으

며, 구청은 신청서를 취합하여 서울시에 제출한다. 이때 지원을 신청하는 시장

의 상인회는 시설현대화 계획에 대한 상인들의 동의를 얻었음을 증명하는 사업

계획서와 합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시는 신청서를 취합하여 실태조사와 심의를 거친 후 지원대상 우선순위

를 선정한다. 지원대상 우선순위 결정은 시정경영진흥원 자문위원(건축사)과 

담당 공무원이 공동으로 실사를 나가 해당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시급성을 검

토한 결과에 따라 이뤄진다. 서울시는 지원대상 우선순위를 중소기업청에 보고

하게 되고, 중소기업청은 지원대상 시장과 관련 서류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다음으로 기획재정부는 자체 심의를 거쳐 그 다음해 예산에 해당 지원금액을 

편성한 후 국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게 된다.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어 사업자금이 확보되면 중앙정부는 조달청을 통해 

구청에 국비예산을 지급하고, 서울시도 해당 예산을 구청에 지급하여 시설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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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사업이 집행된다. 이때 구청은 상인대표, 전문가, 구청담당자 등 5인 이상으

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비를 집행하게 된다.

(4) 지원 내용 및 지원 실적

서울시는 2011년 한 해에만 남대문시장 등 14개 전통시장에 고객편의센터,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 전기ㆍ가스시설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는데 153억

원을 지원하였다. 이런 방식으로 서울시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이 가능

한 156개 서울시내 전통시장 중 63.5%인 99개 시장에 대해 시설현대화 자금으

로 총 2,142억원을 지원하였다. 지원 내용과 실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케이드(비 가리개) 설치지원의 경우 이 시설 설치가 가능한 59개 골목시장 

중 81%에 이르는 48개 시장에 대해 지원을 하여 모두 아케이드 설치를 완료하

였다. 또한 14개 시장에 주차장을 조성하였고, 화장실이 없는 22개 시장에 화장

실을 설치하는 한편, 기존 화장실 60개소에 391개의 변기를 확충 및 개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가스점검의 경우 2010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전통시장 내 가스사용점포 5,101

개에 대한 안전점검을 의뢰하여, 부적격인 D와 E등급을 받은 100개 시장, 1,455

개 점포에 대해서 3m 이상의 LPG호스를 쇠파이프 배관으로 교체하고, 가스누설 

자동차단기ㆍ가스누설검지기 등을 설치하였다.

전기점검의 경우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해 2009년 113개 시장 9,421개 점

포, 2010년 89개 시장 11,287개 점포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전기

점검 이후 노후ㆍ불량 누전차단기 교체, 노후 배선기계기구(콘센트, 스위치, 등

기구) 교체, 이동배선 및 난잡배선 정리, 임의사용 또는 이동 비닐코드배선 등 

교체작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서울시는 21개 시장에서 구매한 물건을 맡기면 원하는 시간에 차량으로 

구매자의 집 앞으로 배송을 해주는 공동배송센터를 운영하도록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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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본부 ʻ무수골 주거환경 개선사업ʼ
(1) 사업 목적 및 개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서 정한 절차

에 따라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도로 등 도시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노후불량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

거나 새로 건설하는 도시계획 사업의 하나로 서민 주거 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을 위해 도정법에서 정한 주거환경개선구역에 대한 정비사업을 말한다. 또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대지가 협소하여 주거밀

도가 높으며 공공시설 정비가 극히 불량한 지역 가운데 재개발 사업을 통한 개

발이 곤란한 지역에 대해 기존 여건하에서 공공시설, 주택개량을 실시하여 현 

거주민이 그 자리에 살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시행방식에 따라 공동주택 건설방식과 현지개량방

식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공동주택 건설방식은 서울시 및 구 또는 SH공사 등

이 정비구역의 전부 혹은 일부를 수용하여 공동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 등 소유

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반면에 현지개량방식은 서울시나 자치

구가 정비구역 안에서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는 자신의 주택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식이다.

무수골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971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435번지 일대(일명 무수골)가 2003년 북한산 국립공원과 개발제

한구역 모두에서 해제된 것을 계기로, 무수골지역의 열악한 공공시설을 정비하

고 주택개량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사업이다. 도정법에 따르면 개발제

한구역 지정이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

어 있어 2005년 12월에 서울시가 무수골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

하였고, 이에 따라 도봉구에서 2008년 3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서울

시는 무수골의 정비방법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확정,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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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대상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일정한 지역을 정비계획 수립 

대상지역으로 지정한 후 도정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5호에 따른 

해당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정비계획 수립대상 구역

의 지정요건을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

는 바,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주거환경개선구역은 호수밀도가 80 이상인 지역으로서 ①노후ㆍ불량

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안의 건축물 총수의 60퍼센트 이상인 지역, ②주택접도

율 20퍼센트 이하인 지역, ③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 부정

형 또는 세장형 필지 수가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둘째, 주택재개발구역은 노후ㆍ불량건축물이 해당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수의 

60퍼센트 이상이고, 면적이 1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하여 인정

하는 경우에는 5천㎡) 이상으로서 ①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

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 필지 수가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②주택접도율이 40퍼센

트 이하인 지역(단, 법 제3조제6항에 따라 이 조례 시행 전에 고시된 2010 도시ㆍ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예정구역인 경우에는 50퍼센트 이하인 지역

으로 한다), ③호수밀도가 60 이상인 지역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3) 사업지역 선정 절차 및 집행 방식

주거환경 정비사업은 도정법상의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

환경정비사업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입안되고 집행된다. 도정법에 따르면 정비

사업의 절차는 크게 구역지정 및 계획단계와 시행단계, 완료단계의 3단계로 구

분할 수 있다. 

먼저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단계를 살펴보면, 먼저 도정법 제3조 1항에 따라 

매 10년 단위로 서울시장은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

다. 서울시장은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공람(14일간) 및 서울시의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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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청취와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친 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ㆍ고시한다. 이렇게 수립된 도시ㆍ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토대로 관할 구청장은 대상구역에 대한 기초조사 후 

정비구역지정(안)을 작성하여 해당 지역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

회를 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

한다. 구청장이 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하면 시장은 시도시계획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지정 및 고시를 하게 된다.  

다음으로 사업시행단계를 살펴보면,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정비구역 

내 토지소유자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조합설립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합설립추진

위원회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개략적인 정비사업계획서의 작성, 조합

정관의 초안작성, 조합창립총회의 개최 등 조합설립 추진을 위해 필요한 업무

를 수행하게 된다. 이후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일정요건의 정관을 작성하여 토

지소유자의 동의를 거쳐 관할 구청장의 인가를 받고 법인을 등기하면 조합이 

설립된다. 이때 토지소유자 동의요건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토지 등 소유

자의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만약 주택

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2/3 이상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거쳐 해당 구청장

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게 된다. 사업시행인가를 신청받은 구청장은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일반인에게 공람공고를 하고 이후 관할 구청장이 인가

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게 된다. 한편 관리처분인가는 사업시행인가 후에 내려

지게 되는데,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통지하고 분양신청

을 받는다. 이후 자산(주택, 토지 등)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람하고 의견을 들은 후 총회를 개최하고 해당 구청장에게 관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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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계획인가 신청을 하게 되고,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받은 해당 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인가하고, 지자체 공보에 고시하며, 사업시행자는 조합원

에게 통지한다.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면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계획인가 내용에 따라 철거 및 이주 후 공사 착공을 하게 된다.

(4) 무수골 주거환경개선사업 집행 실적

무수골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크게 4개의 구간으로 나눠 공사가 추진되고 있

다. 1차 구간은 2010년 말까지 공사가 완료되었는데, 사업내용은 도로 300m  

개설 및 1개 교량을 설치하는 것이었다. 2차 구간은 2011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2011년 9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사업내용은 도로 430m 개설, 주차장 1개

소 설치이다. 3차 구간은 2012년 5월 완공을 목표로 2011년 9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사업내용은 도로 1,320m 개설, 공원 2개소 설치, 녹지 1개소 

설치 등이다. 마지막으로 4차 구간은 2012년 2월경에 착공하여 같은 해 11월경

에 완공될 예정이다. 사업내용은 도로 400m 개설이다.

무수골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총 사업비가 243억 7,900만원(시비 195억 300만

원, 구비 48억 7,6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2010년까지 125억 

6,600만원(시비 97억 1,500만원, 구비 28억 5,100만원)이 사업비로 지출되었다. 

2011년 예산은 55억 5,200만원(시비 38억 5,200만원, 구비 17억원)이나 2011년 

9월 현재 17억원만을 확보하여 14억 8,346만원을 집행하였다.

3) 도시안전본부 ʻ강변북로 확장사업ʼ
(1) 사업 목적 및 계획

서울시의 도로사업은 교통정체를 해소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만들기 위

해 필요한 도로를 신설하거나 기존의 도로를 확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본 

시범평가의 대상 도로사업은 도시안전본부의 ‘강변북로 확장사업’으로 강변북

로 병목구간 확장 및 구조개선으로 강변북로의 상습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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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간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만들어 서울의 도시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기획

되었다.

2007년 12월 24일 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마

련된 이 사업은 용산지역에 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개발과정 

및 개발완료 후 증가하게 될 교통량을 흡수하고자 입안되었다. 이 사업의 총사

업비는 9,880억원이며, 총 공사기간은 6년 2개월로 2010년 10월부터 공사를 시

행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2011년 9월까지의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2009년 

8월에 강변북로 확장 타당성 조사18) 및 기본계획수립19)을 완료하였고, 2009년 

2월 23일 투자심사 재심사를 거쳐 2011년 10월까지 강변북로 확장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다. 

(2) 사업 내용

강변북로 확장사업은 강변북로 구간 중 성산대교에서부터 반포대교에 이르는 

11.6㎞를 왕복 8차로에서 12차로로 확장하고 도로구조를 개선하는 사업이다. 사

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총 10년이며, 전체 사업비는 9,880억원이다.

강변북로 양화대교에서 원효대교까지의 4.9㎞는 기존 왕복 8차선 도로를 유

지하며 한강 지하에 터널을 뚫어 추가로 왕복 4차선 도로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도로공사는 턴키 방식으로 발주하였는데, 건설업체가 설계와 

시공까지의 전 과정을 일괄하여 입찰하는 방식이다. 한편 원효대교에서 한강대

교까지의 1.9㎞는 도로구간을 변경하여 기존의 도로를 폐지하고, 개발이 예정

된 용산국제업무지구 지하터널 구간으로 신규도로를 조성하게 된다.

18)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 6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공

사비 추정액 및 공사비 증가한도를 제시한다.
19) 기본계획에는 사전환경성검토와 투자심사 과정이 포함되며, 도로공사를 일괄입찰방식, 설계

공모ㆍ기술제안 입찰방식, 대안입찰방식 등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

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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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변북로 확장사업 집행 실적

강변북로 성산대교~반포대교 구간 확장 및 구조개선사업은 2009년 8월까지 

이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끝내고 기본계획 용역에 들어갔다. 원 사업계획상으로

는 2010년까지 150억원을 투자하여 2011년 10월까지 전체 구간에 대한 실시설

계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2010년 전체 예산액 179억원 가운데 약 132

억원을 사고이월하여  2011년 예산서에서는 2011년 말까지 턴키 구간(양화~원

효)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다른 구간은 기본설계를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

정되었다. 이에 따라 2010년 10월부터는 일부 구간에서 공사를 시작하기로 한 

계획 역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 예산을 살펴보면, 총사업비 9,880억원 가운데 

2010년까지 225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11년에는 설계비 57억 7,000만원

과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포함하여 총 60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다.

이처럼 강변북로 확장사업의 집행이 미뤄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중앙일보 

및 매일경제 등은 서울시의 부채문제로 여러 사업들에 대해 재검토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강변북로 지하화사업도 서부 지하 간선도로가 완성되는 

2016년 이후로 착공을 늦추기로 계획이 변경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반면 서

울시 관계자는 강변북로 확장사업이 용산 국제업무지구 조성사업과 연계되어 

있어 용산지구 개발사업의 일정이 늦어짐에 따라 이 사업도 그 실시기기를 조

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4) 도시계획국의 ʻ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 및 변경 결정ʼ
(1) 사업 목적 및 개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우리나라 국토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4개 용도지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규정되

어 있다. 이 가운데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도시계획 관련 법령에 따라 그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에 해당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

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함께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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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본계획이 서울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

계획이라고 한다면,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서울시의 개발ㆍ정

비 및 보전을 위해 수립하는 보다 구체적인 토지이용, 교통ㆍ환경ㆍ경관ㆍ안전ㆍ

산업ㆍ정보통신ㆍ보건ㆍ후생ㆍ안보ㆍ문화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시범평가의 

대상인 ‘용도지구 결정 및 변경 결정’은 이 가운데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된다. 

도시관리계획은 용도지역ㆍ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이외에도 4

가지 유형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

제한구역ㆍ시가화 조정구역ㆍ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이고, 둘째,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이다. 셋째, 도시개발

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이고, 넷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

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등이다.

시범평가 대상인 용도지구 결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

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토지이용의 방향을 정하는 평면적 토지이

용계획인 용도지역을 보완할 목적으로 지역에 따라 건축물의 형태, 배치, 구조, 

밀도 등에 관한 입체적 기준을 사전에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를 지정하거

나 변경하는 것이다. 서울시 모든 지역은 하나의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하

나, 용도지구는 토지마다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20). 

(2) 용도지구 결정 및 변경 절차

도시기본계획은 향후 20년간의 장기계획으로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보

완하도록 관계법에 규정되어 있다. 반면에 용도지구 결정 및 변경을 포함한 도

시관리계획은 서울시장이나 구청장이 필요에 따라 입안하고, 이에 대해 국토해

양부장관 혹은 시장 및 구청장의 결정에 따라 변경, 결정될 수 있다. 용도지구 

20) 용도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 4개 지역으로 구분된다.
용도지구는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

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문화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등 총 11개 지구로 구분

된다. 서울에는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제외한 10개 용도지구가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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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및 변경 절차를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용도지구 변경 및 결정은 서울특별시장이 결정권을 갖고 있다. 우선 서울시 

자치구 구청장이 입안할 경우의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치구가 용도

지구 결정 및 변경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도시관리계획(안)을 작성하여 

주민공람을 실시한다21). 이와 함께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부서 협의를 

한 후에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안하게 된다. 입안된 도시관리계

획(안)은 서울시에 제출된다. 제출된 도시관리계획(안)은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

하는 과정을 거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고,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서울시장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게 된다.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은 결정고

시를 하게 되는데, 구청장은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와 동시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축척 1/500~1/1,500)에 도시관리계획 사항을 표시하여 지형도면고시를 

해야 하며 이때 도시관리계획 결정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22). 

한편, 자치구에서 입안하는 도시관리계획은 서울시 도시관리계획의 내용과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서울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서울시가 용도지구 결정 및 변경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도시관리계

획(안)을 작성하여 주민공람을 실시한 후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

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고,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시장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게 된다. 통상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안)은 서울시정개

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주어 수립한다.

(3) 용도지구 변경 및 결정 진행 현황

2011년 9월 현재 용도지구 변경 및 결정과 관련되어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사업과 마곡도시 개발사업을 들 

21) 주민공람은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당해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두 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당해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에게 열람함으로써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22) 경우에 따라서는 2년 이내에 지형도면을 고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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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용산구 한강로 3가 40-1, 서부이촌동 일대지역 510,000㎡의 부지를 개

발하려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사업은 국제여객터미널 및 한강변 아트센터 

등 문화ㆍ상업공간을 한강변으로 확장하고 초고층 건축물 및 도심 속의 신도시 

건설로 국제업무ㆍ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아울러 강변북로 

지하화, 확장 및 지역도로 구조개선사업도 포함되어 있다. 2001년 7월 10일에 

해당지역에 제1종지구단위계획이 수립, 결정되었고, 2007년 12월 용산국제업

무지구 개발사업을 위한 법인 설립과 2008년 3월부터 5월까지 진행되었던 주민 

설문조사를 거쳐 2009년 7월 20일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공람공고하였다. 

이어 2009년 12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0년 4월 도시개발구

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이 고시ㆍ공람되어 2011년 현재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

인정고시, 보상계획 수립 등이 진행되고 있다.

마곡도시 개발사업은 강서구 마곡ㆍ가양동 일원 3,665,336㎡ 부지를 개발하

려는 사업으로 미래지식 첨단산업단지(R&D) 및 국제업무단지, 친환경 및 고품

격 중층 주거단지를 조성하게 된다. 2005년 12월 마곡 R&D시티 기본구상이 발

표되었고, 2007년 12월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고시되었다. 이어 

2008년 12월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2009년 11월까지 협의보상 및 공탁 등 보상

이 완료되어 2009년 9월 30일부터 단지조성공사에 들어가 2011년 현재 2공구 

단지조성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외에 2010년 12월 31일 현재 총 54개 구역, 473개 지구에서 도시환경정비

사업이 진행 중이며, 도심재창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울을 역서문화축, 관

광문화축, 남북녹지축, 복합문화녹지축, 열린남산으로 나눠 특색 있는 서울도심

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3. 복지영향 자체평가서(안)의 구성

복지영향사전평가 가운데 사업부서 담당공무원이 작성하는 제1단계 자체평



제5장 복지영향사전평가 시범평가  141

가에 대한 시범평가에 사용할 평가서는 크게 2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

대상 정책ㆍ사업의 소개와 평가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전반부와 평가

대상 정책ㆍ사업으로 인해 사회적 약자들이 받게 되는 부정적 영향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 및 보상안을 모색하는 후반부로 나눠지며, 각 부분은 다

시 몇 개의 세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부록 참조).

평가서 전반부의 첫 번째 부분은 복지영향사전평가 및 평가서에 대한 설명과 

평가에 대한 개관이다. 소개부분에서는 복지영향사전평가의 개념과 의의, 평가

서 작성 목적, 작성방법 등을 간략하게 명시하였다. 평가에 대한 개관부분에서

는 평가대상 계획ㆍ사업 이름과 담당부서 및 작성자와 확인자, 평가기간, 평가

서 제출일 등을 밝히도록 요구하였다. 

평가서 전반부의 두 번째 부분은 과제개요이다. 평가대상 계획ㆍ사업의 이름

과 그 내용과 목적, 계획ㆍ사업의 대상지역 및 주요 대상자 집단을 기재하도록 

구성하였다. 대상지역은 그 지번을 적도록 하였으며, 지번을 적을 수 없는 곳이

라면 행정구역 단위로 기재하고, 대상지역이 광범위하거나 특정할 수 없으면 

‘서울시 전역’으로 기재하도록 하였다.

평가서 전반부의 세 번째 부분은 대상 과제가 복지영향사전평가 대상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적정성 판단이다. 평가적정성 판단을 위한 구체적

인 설문은 <표 4-2>와 <표 4-3>과 동일하게 대상 정책ㆍ사업의 내용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부정적 영향 여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ㆍ육성ㆍ조성 

여부, 중요성과 규모 등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평가대상 정책ㆍ사업의 소개와 평가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이 완료되면, 본격

적인 1단계 자체평가로 들어간다. 복지영향 자체평가의 첫 번째 부분은 이해관계

자인 사회적 취약계층을 파악하고 평가대상 정책ㆍ사업이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

을 식별하여 기술하는 것이다. <표 4-4>, <표 4-5>에서 제시된 바와 동일하게 사

회적 취약계층은 저소득가구, 세입자, 노인, 여성, 장애인 등 5개 집단으로 한정하

였고, 검토영역은 주거, 소득, 생활환경 등 3개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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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영향 자체평가의 두 번째 부분은 평가대상 정책ㆍ사업으로 인해 사회적 

약자들이 받게 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 보상필

요성과 가능성을 검토한 후 부정적 영향 최소화 대안과 보상방안을 모색하는 

데 당사자인 사회적 약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검토

하는 것이다. 먼저 앞서 예측된 사회적 취약계층별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다면 그 이유를 적시하고 필요하다면 그 대

안의 내용을 기술하도록 평가서가 구성되었다. 다음으로는 예측된 사회적 취약

계층별 부정적 영향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지, 필요하

지 않다면 그 이유를 적시하고 필요하다면 그 대안의 내용을 기술하도록 요구

하였다. 마지막으로 피해최소화방안이나 보상안을 마련하는 데 평가대상 계획

ㆍ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회적 약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나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마련되어 있다면 그 구체적 근거법률이나 규정을 적시하고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가능한 보상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복지영향 자체평가의 마지막 부분은 평가대상 정책ㆍ사업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범위가 광범위하거나 범위 확정이 어렵고, 피해정도가 복잡하여 전문평가

를 필요로 할 정도인지를 묻는 것이다. 전문평가가 필요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경우 모두 그 이유를 서술하도록 요구하였다. 

제2절 시범평가 결과

1. 제출된 평가서의 작성 수준

복지영향사전평가 제1단계 자체시범평가에 참여한 부서는 총 4개 부서로, 부

서별로 한 개의 사업을 평가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자체평가를 위한 평가서는 

①평가대상 계획ㆍ사업에 대해 소개하는 부분과 ②복지영향사전평가 대상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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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는 부분, ③선택된 사업 등에 대해 복지영향사전평가를 수행하는 부분 

등 크게 세 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선택한 계획ㆍ사

업이 복지영향사전평가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두 번

째 단계까지만 평가서가 작성되고 종료될 수 있다.

실제로 연구진이 회수한 시범평가서 가운데 평가대상 여부 판단에 관한 부분

까지만 작성된 것은 도시계획과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 및 변경결정’

과 주거재생과의 ‘무수골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두 개의 평가서였다. 두 계

획ㆍ사업의 담당 공무원들은 해당 계획ㆍ사업이 이 계획ㆍ사업지역에 거주하

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거환경이나 생활환경 등에 악화를 초래하지 않는 것

으로 판단하여 이후의 내용에 대한 평가서 작성을 종료하였다. 

반면에 생활경제과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과 도로계획과의 

‘강변북로 확장 사업’ 담당 공무원들은 평가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실제 

복지영향사전평가 단계까지 작성하였다. 하지만 구체적인 평가서 작성수준은 

담당자별로 다소 차이가 발견되었다. 예컨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한 평가의 경우 해당 사업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

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식별한 후, 식별된 취약계층에게 미치

는 구체적 영향을 검토하라는 요구에 대해 평가서에서 한정한 사회적 취약계층

이 아닌 시설 현대화 지원 대상 시장의 상인들이 겪을 수 있는 영향을 검토하여 

복지영향사전평가의 주요 이해관계자들을 적절하게 구분해내지 못하는 한계를 

발견할 수 있었다. 반면에 ‘강변북로 확장사업’에 대한 평가서에서는 사회적 취

약계층에 대한 영향평가를 연구진의 의도대로 수행하였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적절한 

보상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종합적으로 볼 때, 담당 공무원이 소속된 부서에서 직접 진행하고 관리하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나 도로확장계획에 대한 평가서는 대부분의 평가

문항에 대해 검토 및 작성이 이뤄졌으나 도시관리계획과 같이 서울시가 전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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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승인만 할 뿐 구체적인 사업진행은 구청이나 

지역주민 등 민간이 담당하거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같이 서울시가 사업진행

을 직접 하더라도 전체 계획ㆍ사업 가운데 일부시설에 대해서만 관여하는 경우

에는 평가서 작성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2. 평가 필요성과 평가대상사업의 평가적정성

1) 복지영향사전평가의 필요성

시범평가에 참여한 서울시 공무원들은 대체로 복지영향사전평가의 취지나 

필요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서울시에서 담당하는 사업 가운

데 상당수는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직접적인 피해

를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사업 시행 전에 해당 사업이 사

회적 취약계층에게 입힐 수 있는 피해나 불이익을 검토하고 그에 필요한 적절

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4명의 시범평가 참여공무

원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였다.

2) 시범평가 선정사업의 대상 적정성

시범평가 참여 공무원들 모두가 복지영향사전평가제도의 취지나 도입 필요

성에 대해 인정하였던 것에 반해,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사업이 복지영향사전

평가의 대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상당수가  적절하지 않다

는 입장을 보였다. 

4개의 시범평가 대상 계획ㆍ사업 가운데 서울시 용도지구 결정 및 변경결정 

담당자와 무수골 주거환경개선사업 담당자는 복지영향사전평가가 도입될 경우 

서울시정의 계획단계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종래에 간과되

었던 사회적 취약계층의 불이익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여 특정 사업으로 인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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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보다 평등하게 공유할 수 있게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

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시범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자신들의 계획과 사업은 복

지영향사전평가 대상으로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복지영향사전평가 가운데 제1단계 자체평가에 사용되는 평가서에는 본격적

인 평가 이전에 특정한 계획ㆍ사업이 복지영향사전평가의 대상으로 적정한지

를 판정하기 위한 문항이 4개 제시되어 있다. 연구진이 제시한 4개의 문항 가운

데, 평가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복지영향사전평가를 시행

한 2개의 사업과 평가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본격적인 복지영향사전평가를 

시행하지 않은 2개의 사업이 차이를 보이는 대상적정성 판단문항은 해당 계획

ㆍ사업으로부터 사회적 취약계층이 직간접적인 부정적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문항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예상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 연구진은 4개의 시범

사업이 모두 직접적으로는 아닐지라도 간접적으로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불

리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여 선정하였기 때문이다.

3) 복지영향사전평가 부적정 판단 이유

4개의 시범평가 대상 계획ㆍ사업 가운데 평가서를 작성하였던 담당자가 복지

영향사전평가의 대상으로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던 것은 서울시 용도지

구 결정 및 변경과 무수골 주거환경개선사업이었다. 이들 계획ㆍ사업에 대해 복

지영향사전평가가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를 제시한 이유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부정적 영향 부재

서울시 용도지구 결정 및 변경결정 담당자와 무수골 주거환경개선사업 담당

자가 해당 계획과 사업이 복지영향사전평가 대상으로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제

시한 것은 이 계획ㆍ사업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도시계획 담당자는 용도지구 결정 및 변경과 같은 순수 도시계획은 유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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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을 갖는 것으로 일정한 신규행위를 제한할 뿐 기존의 시설 등은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세워지거나 변경되어도 사회적 취약계층 주민을 포함

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어떠한 직접적인 영향도 주지 않는다고 주

장하였다. 예컨대 경관지구나 미관지구, 고도지구로 지정되면 그 지역의 건폐율

과 건물높이 등이 제한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해당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일정한 제약이 가해지는 것은 사살이지만,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거나 새

롭게 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 바, 현재의 소유권이나 

주거환경 등에 직접적인 제한이나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는 도시계획의 경우와 다른 이유를 제시하였

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담당자는 이 사업이 낙후된 사업지역 주민과 사회적 취

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업이 지역주

민과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줄지언정,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

장하였다. 특히 무수골은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가 최근 해제

되면서 정비가 필요하였던 곳인데,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

여 자치구가 이 지역에 도로나 공원 등과 같은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는 방식

의 지원을 제공하고자 입안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무수골 지역의 구체적인 

재개발은 지역주민들이 서울시와 자치구가 제공하는 기반시설을 사용하면서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추진하는 것일 뿐 서울시가 강제하거나 추진하지 않는다

고 한다.

(2) 평가 수행부서의 권한 부재

용도지구 결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은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수립된다. 

따라서 용도지구 결정 및 변경계획은 서울시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자치구 도

시관리계획과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의 두 가지 형태로 마련된다. 

서울시 도시관리계획의 경우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가 어떤 지역을 일정한 

용도지구로 결정하거나 변경하겠다는 계획안 형성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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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관한 일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자치구에서 입안하는 용도지구 결

정 및 변경 계획의 경우에는 서울시가 가부 여부만 결정할 뿐, 직접 구체적인 

계획수정이나 보완 등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단지 부결된 도시관리계획을 

자치구에서 변경하여 다시 제출하면 그에 대해 가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뿐

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입안하는 용도지구 결정 및 변경 계획에 대해

서는 서울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가 복지영향사전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부

적절할 수 있다.

다음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살펴보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확정되려

면 서울시가 수립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구청장이 정비사업

이 필요한 정비구역과 추진될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에 신청하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장이 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서울시장이 주거환경개선사업 결정을 내리게 되면, 서울

시는 예산의 80%를 자치구에 지원해주게 되고, 결정 이후에 사업시행자를 지

정하고 사업을 진행시키는 것은 모두 구청장이 담당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 주택본부 주거재생과는 결정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수

행하기 위해 자치구에서 제출하는 예산계획을 받아 결정된 계획에 부합하는 내

용으로 규정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예산과에 

해당 예산의 지급을 요청하여 자치구에 예산을 재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

다. 결국 주거재생과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과 내용에 대해서 특별히 관여하

지 않는 시행관리부서에 불과하므로 무수골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내용을 수정

하거나 보완할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며,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복지영

향사전평가를 주거재생과에서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게 된다. 

3. 복지영향사전평가

시범평가 참여 공무원들이 복지영향사전평가의 대상성을 인정한 사업은 전



148  서울시 복지영향사전평가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과 강변북로 확장사업이었다. 두 사업은 각각 

조성ㆍ지원ㆍ육성사업과 도시계획시설 설치ㆍ개량사업으로  사업의 내용이 달

랐지만 두 담당 공무원들은 해당 사업으로부터 부정적 영향을 받는 사회적 계

층이 존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1) 이해관계자인 취약계층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평가의 경우 이 사업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적 취약계층은 세입자로 꼽혔다. 하지만 사

회적 취약계층이 입게 되는 피해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에서는 상인들과 

임대점포 상인들 등 2개의 이해관계집단이 제시되었다. 시범평가서를 작성한 

생활경제과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으

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제시된 상인계층은 바로 시설현대화사

업이 진행될 시장 주변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을 의미하는 것임을 확인하였다. 

강변북로 확장사업의 경우 전체 사업구간 가운데 기존의 강변도로를 유지한 

채 새롭게 4개 차로를 지하로 만들 계획으로 있는 11.6㎞ 구간에서만 직접적으

로 영향을 받게 되는 이해관계자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이해관

계자인 취약계층도 이 구간이 속하는 서울 용산구 한강로동 일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로 한정되었다. 서울 용산구 한강로동 일대의 주민 가운데 이 사업

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적 취약계층은 저소득가구와 세

입자, 장애인 등 3개 계층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사업의 담당자는 이해관계 

사회적 취약계층의 규모까지도 추정하였다. 담당자가 추정한 3개 계층의 규모

는 각각 저소득가구 286명, 세입자 8,163명, 장애인 619명이었는데, 추정근거는 

서울시 통계연보와 용산구청 통계연보에 기록되어 있는 자료였다. 

저소득가구는 2010년 용산구청 통계연보에 나와 있는 한강로동 거주 국민기

초생활보장수급자의 수를 통해 그 규모를 추정하였고, 세입자는 2011년 서울통

계연보에서 제시된 자료를 이용해 용산구 세대당 인구(2.16명) × 자가 이외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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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대수(57,436가구) × 용산구 전체 인구 중 한강로동의 인구비율(6.58%)을 

계산하여 그 규모를 추정하였다. 그리고 장애인은 2011년 서울통계연보에 수록

되어 있는 용산구 전체의 장애인 수(9,408명)에 용산구 전체 인구 중 한강로동

의 인구비율(6.58%)을 곱하여 그 규모를 추정하였다.

2) 부정적 영향의 내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담당 공무원은 상인계층이 주거와 관련

하여 지역 정체성 및 공동체 의식 측면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

는데 보다 구체적으로는 도시재정비촉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시설현대화 사업대상으로) 고시된 시장 인근 지역 주민(상인)이 이 사업으로 

인해 매출감소를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강변북로 확장사업의 경우 지하화 구간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과 세입자, 

장애인 등이 겪게 되는 부정적 영향의 내용이 모두 동일하게 평가되었다. 세 취

약계층 모두 생활환경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보

다 구체적으로는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으로 교육 및 보육환경이 악화

될 것이라는 점과 공사 중 기존 도로를 막고 우회도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발생할 교통정체로 인해 교통 및 편의시설 측면에서 피해가 발생하게 될 것으

로 예상하였다.

4. 대안 검토 및 전문평가 필요성

1) 부정적 영향 최소화 방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경우 부정적 영향을 받는 사회적 취약계층은 사

업대상 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임대점포상인들인 것으로 식별되었다. 이들 임대

점포상인들은 사업완료 후 점포 임대료 인상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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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되었다. 이에 대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담당자는 사업계획서에 이러

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반영되어 있다고 평가하였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시장의 상인들이 중소기업청의 공고에 제시되어 있는 기간 내에 해당지역 자치

구에 사업비를 신청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자금을 신

청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그 시장의 임대점

포상인을 포함한 모든 상인들이 사업계획에 동의한다는 합의서도 함께 제출되

어야 한다. 따라서 합의서 마련과정에서 임대점포상인들이 사업으로 인해 자신

들이 입게 되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이 작성된다.

한편, 강변북로 확장사업의 경우 저소득가구와 세입자, 장애인 주민들에게 

생활환경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영향

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사업시행계획안에 마련해 놓을 예정이며, 도로 

공사를 하게 되면 발생하는 소음이나 진동으로 인한 피해와 우회로 설치로 인

한 교통정체 및 보행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되는 통상적인 대안이 존

재한다는 이유를 들어 추가적인 부정적 영향 최소화방안은 불필요한 것으로 평

가하였다. 

평가서에서 제시된 구체적인 피해 최소화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통흐

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

치하고 교통우회로를 설계해 시행한다. 둘째,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소음과 

먼지,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세륜세차시설과 가설방음판넬

을 설치하고 살수차를 운영하며 건설폐수를 처리한다. 셋째, 장애인 보행불편

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는 경사형 나들목을 도로공사 구간

에 설치한다.

2) 보상방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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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평가서에 제시된 설명에 따르면, 전통시장

의 시설을 개ㆍ보수 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의 내용상 이 사업으

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사업계획서와 동의서를 첨부하여 사업신청을 해야 하

는 시장 상인회측에서 자율적으로 보상해야 한다. 따라서 서울시 입장에서는 

별도의 보상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았다.

강변북로 확장사업의 경우 도로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소득가구와 세입자, 

장애인 주민들에게 생활환경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러한 정도의 영향은 보상이 필요한 정도의 특별한 손실이라고 보기 힘든 것

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도로공사로 인해 건물이나 시설을 철거해야 하는 경우

에는 이미 관련 법률에 보상기준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추가

적인 보상대안을 서울시 담당과 차원에서 마련하거나 제안할 수는 없다는 입장

을 피력하였다.

3) 이해관계자 참여 기회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기본계획은 중소기업청에서 마련하여 공시하게 

되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장 상인들이 마련하

게 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는 참여기회는 시장 상인들이 마련하는 

사업계획 작성과정에서 필요하게 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자금을 신청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하는 사업계획서 및 사업계획에 

대한 시장 상인들의 합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임대점포상인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 상인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사업계획 작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강변북로 확장사업 담당자의 평가에 따르면, 이 사업 계획의 결정과정

에서 이해관계 사회적 약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두 가지가 마련되어 있었

다. 먼저 현행 법률규정에 따르면 도로사업은 기본 구상안에 대한 타당성조사

를 거쳐 공사수행계획과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등을 담은 기본계획이 수립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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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나면, 도로에 대한 기본설계를 확정하게 되는데 이 단계에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도로 공사가 이뤄질 지역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게 되

어 있다. 강변북로 확장사업의 경우에도 이러한 규정에 따라 기본설계안을 마

련하고 확정하는 과정에 해당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이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에 반영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다음으로 도로공사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발주청을 통한 참여

기회가 마련되어 있다. 기본설계가 마련되고 이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

향평가 의견이 반영되어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되어 그에 따라 공사가 이뤄지게 

되면, 사업지역 주민들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도로공사를 

발주한 발주청 민원담당부서에 전화나 이메일, 방문, 홈페이지 민원 메뉴 등을 

통해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4) 전문평가 필요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담당자는 이 사업에 대한 2단계 전문 복지영향사전

평가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리지 못하였다. 반면에 강변북로 확장사업

의 경우에는 2단계 전문 복지영향사전평가가 필요 없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전문평가가 필요하지 않은 사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사업은 도시고속도

로 지하화 사업으로 사업대상 도로가 자동차 전용이고 대중교통노선이 마련되

어 있지도 않으며, 그 출입도 제한되어 있어 이 사업에 따른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간접적인 피해 등을 고려하여 사업 계획에 이미 공사 중 발생이 예상되는 환경

피해에 대한 저감방안을 마련하였고, 기본계획 결정과정에서 사회적 취약계층

을 포함한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을 뿐 아니라 공사 

기간 동안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시킬 수 있는 민원센터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발주청에 설치ㆍ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사회적 취약계층의 의견 제시 및 참여의 

기회와 절차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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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시범평가의 평가 및 시사점

1. 평가서 작성의 수월성 여부

시범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4개의 계획ㆍ사업 가운데 대상 적절성 선별단계

를 넘어 실제 복지영향평가가 이뤄진 계획ㆍ사업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과 강변북로 확장사업이었다. 이들 사업의 평가서를 작성한 담당자들과의 인터

뷰 내용을 중심으로 자체 복지영향사전평가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어

려움과 애로사항을 정리해보았다.

1) 작성 소요 시간

사업개요뿐 아니라 평가대상 사업으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되는 사회적 취약계층과 이들이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

는 대안 및 보상안, 참여기회 등을 모두 검토하여 평가서를 작성한 생활경제과

와 도로계획과 담당자들에게 다른 담당업무를 수행하면서 일과시간의 일부를 

할애하여 평가서를 작성하는 데 소요된 기간을 물어 보았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경우 담당자들은 평가서를 작성하는 데 하루 정

도의 시간이 걸렸다고 대답하였고, 평가서의 항목 전반에 대해 꼼꼼한 평가를 

제시한 강변북로 확장사업 복지영향사전평가의 경우에는 담당자들은 평가서 

작성에 이틀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고 대답하였다. 이처럼 복지영향사전평가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던 이유는 평가서를 작성할 때 새로운 대안을 고심하

기보다 현재의 계획과 법률규정에 마련되어 있는 내용을 정리하는 수준에 그쳤

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본래 시범평가서 양식은 평가서 작성 후에 담당 과장 혹은 팀장에게 평가서

의 내용을 확인받도록 제작되었다. 하지만 시범평가 대상사업 담당자들은 공통

적으로 복지영향사전평가서를 확인받는 절차에 대해서 난색을 표명하였다. 이

는 이 시범평가가 서울시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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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게 협조를 구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었다. 한편, 복지영향사전평가가 

정식으로 도입되더라도 과장 등에게 평가서를 확인받아야 한다면 평가서 작성

과 확인에 드는 시간이 시범평가서 작성에 드는 시간보다 훨씬 많아질 것으로 

예측하였다. 시범평가서 작성자들은 대략 2주에서 한 달 정도의 시간을 예상하

였다.

2) 평가항목 및 질문에 대한 이해도 

평가자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평가항목 및 질문에 대

한 이해도가 낮았다. 예를 들어 평가항목 가운데에는 평가대상 계획ㆍ사업으로

부터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식별한 후에, 식

별된 취약계층별로 평가대상 계획ㆍ사업으로부터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정

적 영향을 서술하라는 항목이 있었다. 이 경우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되는 사회적 

취약계층이 중첩될 수 있다. 즉, 저소득계층이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되면 저소득 

노인들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럴 경우 각 취약계층을 별개로 간주하

여 특정 주민에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가 저소득계층이라서 발생하는 

것인지, 노인이라서 발생하는 것인지를 판단하여 복지영향사전평가를 실시하

라는 평가서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

가 있었다. 

또한 부정적 영향의 내용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세부검토영역으로 제시된 

평가항목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충분히 알지 못하였다. ‘지역정체성 및 

공동체 의식’과 같은 평가영역에 대해서는 연구진이 시범평가서 작성을 마친 

담당자들을 방문하여 작성된 평가서 내용을 확인하면서 검토영역에 대해 세부

적인 질문을 하였을 때에서야 해당 문항에서 평가가 필요한 부분이나 평가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제5장 복지영향사전평가 시범평가  155

2. 복지영향 평가문항별 의견

1) 복지영향사전평가 대상 여부 판단 문항

서울시에서 검토 중이거나 계획수립 단계에 있는 정책ㆍ사업 가운데 복지영

향사전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을 선별하기 위한 문항들 가운데 수정이 필

요한 것으로 지적된 문항은 계획ㆍ사업의 내용을 확인하는 첫 번째 문항이었다.

첫 번째 문항은 복지영향사전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일정한 유형의 계획

ㆍ사업의 유형을 나열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은 정책ㆍ사업에 대한 평가를 배

제하여 불필요한 평가로 인한 담당부서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되

었다.  복지영향사전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계획ㆍ사업으로 제시된 유형은 

총 7가지로 도시개발ㆍ정비, 지역ㆍ지구ㆍ구역 지정ㆍ변경, 도시계획시설 설치

ㆍ정비ㆍ개량,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ㆍ변경, 조성ㆍ지원ㆍ육성, 선발ㆍ채용ㆍ

지정, 기타 규제 등이다. 

이 가운데 넓은 의미의 도시계획에 포함되는 도시개발ㆍ정비, 지역ㆍ지구ㆍ

구역 지정ㆍ변경, 도시계획시설 설치ㆍ정비ㆍ개량,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ㆍ변

경 등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성격을 재검토하여 유사ㆍ중복되는 대상범주를 통

폐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예컨대 지구단위계획이라 하더라도 

공동주택건립 목적 지구단위계획처럼 사업부지 내 건물들에 대한 철거가 진행

되는 경우가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일정한 지역에 도로구간 계획을 수립하고 

건물 높이를 제한하는 정도에 그치는 일반적인 관리계획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도시계획에 대해 충분한 검토 없이 평가문항을 구성한 것이 사실이고, 이러

한 부분은 본격적인 제도화 이전에 수정ㆍ보완되어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 하

지만 동일한 명칭의 다른 성격의 계획이 혼재하고 있는 현실을 한 문항에 모두 

반영하기는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본 평가서에서도 평가대상 판단

을 위한 필수문항을 세 개로 구성한 것이며,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문제는 대

상판단을 위한 두 번째 문항인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부정적 영향 예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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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보완적으로 선별될 수 있을 것으로 연구진은 기대하였으나, 결과적으

로 평가 담당자들의 혼선을 방지하지 못하였다.

한편, 서울시의 계획ㆍ사업 가운데 일정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계획ㆍ사업에 

대해서만 복지영향사전평가를 수행하여 평가에 따른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평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중요성’검토 문항에 대해서도 의견이 

제시되었다. 중요성 검토 문항 가운데 예산규모가 연간 20억원을 넘는지 확인

하는 것이 있는데, 이에 대해 예산이 전체 사업 예산을 말하는 것인지 단위사업 

예산을 말하는 것인지 혼돈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예컨대 전통시장 및 상점

가 시설현대화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 전체의 예산을 말하는 것인지, 특정한 시

장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 예산을 말하는 것인지 혼동된다는 것이다. 단위사업

이 전체 사업의 일부로서 단계적 성격을 갖고 있으면 전체사업을 대상으로 평

가가 이뤄져야 할 것이나, 이 경우와 같이 단위사업이 독립적으로 진행될 수 있

으면 개별 단위사업별로 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2) 이해관계자인 사회적 취약계층 식별문항

본격적인 복지영향사전평가를 수행하기에 앞서서 평가대상 정책ㆍ사업으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해관계자인 사회적 취약계층을 식

별해야 한다. 이때 시범평가서에서는 이해관계자들을 저소득가구 등 5개 계층

으로 한정하였고, 이들 가운데 저소득가구에 대한 판단기준을 ‘가구 월평균 소

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가구’로 제시하였고 나머지 

세입자, 노인, 여성, 장애인에 대해서는 직관적으로 명확한 계층으로 판단되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평가서를 작성한 담당자들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직관적으로 쉽게 식

별될 것으로 생각하였던 계층 가운데 ‘노인’에 대해서는 그 연령 기준을 요구하

였다. 이러한 지적은 동일한 명칭으로 불리는 대상이라 하더라도 법령에 따라 



제5장 복지영향사전평가 시범평가  157

구체적인 대상기준이 다른 현실을 감안할 때 타당한 지적이다. 따라서 이 부분

도 추후 평가서 수정작업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영향 평가문항

평가대상 계획ㆍ사업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검토하

기 위해 평가서에서는 크게 주거, 소득, 생활환경 등 세 가지 측면을 제시하였

고, 보다 세부적으로 주거, 지역 정체성 및 공동체 의식(이상 주거), 소득, 자산, 

고용 및 취업(이상 소득), 건강, 교육 및 보육환경, 교통 및 편의시설(이상 생활

환경) 등 8개 항목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평가에 참여한 사업 담당자들은 공통적으로 해당 항목에 해당하는 부

정적 영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상상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예컨대 

강변북로 확장사업의 경우 이촌역 부근에 도로를 확장하게 되면 그 전에는 대

로와 떨어져 차량소음과 공해로부터 어느 정도 격리되어 있던 인근 주택들이 

대로변에 접하게 되고 이로 인해 집값 하락, 주거환경의 악화 등 일정한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평가에 반영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아무런 고려가 없었다. 

이러한 현상은 평가서 작성자가 의도적으로 복지영향사전평가를 소홀히 하

였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영향평가를 수행해 본 경험이 전무(全無)하여 사업의 

영향이 어떤 식으로 검토되어야 하는지 알지 못하였던 데다가 사회적 취약계층

이 영향을 받게 되는 세부영역에 대한 개념적 이해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발생

한 것으로 생각된다.

4) 보완방안 모색

복지영향사전평가서는 식별된 취약계층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 및 보상방안 등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대상 계획ㆍ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추가적인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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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있는 보완책을 추가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담당부서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넘어 다른 유관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런 면을 고려하여 평가서에서는 추가적 보완책을 제시할 때 담당부서 자체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사항과 다른 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나누어 제시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협조를 받아야 하는 부서를 함께 명기하도록 요구하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협조의 대상이 되는 다른 부서의 수준이 불분명하다는 지

적이 제기되었다. 즉, 다른 부서가 서울시 소속 부서를 의미하는 것인지, 구청과 

같은 기초자치단체의 수준까지 의미하는지, 나아가 중앙정부 수준까지도 포함

하는지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은 타당하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하게 

제시하는 방향으로 평가서 보완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이 평가문항을 수정한 때 다른 부서의 범위를 먼저 확정해야 할 것이다. 

해당 복지영향사전평가 문항에는 협조를 받아야 하는 부서뿐만 아니라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적 대안 및 보상방안 등을 마련하는데 서울시 차

원에서 조정할 수 없는 법률이나 지침이 있으며 이를 함께 명기하도록 요구하

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문항에서 말하는 다른 부서는 단순히 서울시 수

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중앙정부까지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3. 평가의 실효성

제1단계 복지영향사전평가에 참여한 서울시 담당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사항 중 하나는 이러한 자체평가가 실효성이 없거나 극히 제한된다는 것이었다. 

복지영향사전평가의 실효성이 낮다고 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었다. 한 가지는 평가사업의 계획이나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권

한이 담당부서 즉, 자체평가 수행부서에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복

지영향사전평가로 인해 도움이 되는 것은 거의 없고 오히려 사업 수행이 어려

워질 위험성이 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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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 수행부서의 권한 부재

앞서 시범평가 대상 사업 담당자 가운데 선정된 계획ㆍ사업이 복지영향사전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두 가지 도시계획 사례 모두 자신들의 부

서에서 당해 계획ㆍ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권한이 없다는 이

유를 들었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같은 이유로 복지영향사전평가의 실효성이 낮

다는 주장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담당자와 강변북로 확장사업 담당자에

게서도 제기되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경우 특정 시장에 대해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

는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분류할 수 있는 임대점포상인들을 포함한 시장 상인들

의 사업계획 동의서가 제출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임대점포상인들에 대한 

적절한 피해 최소화방안 및 보상방안이 시장 자체적으로 마련되는 것이 원칙이

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로 이 사업으로 인해 임대점포상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하더라도 서울시가 개입하여 임대점포상인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강변북로 확장사업 담당자도 도로계획 단계에

서 복지영향평가를 사전에 검토하고 고민해 볼 수는 있지만 평가를 통해 파악

된 피해 최소화나 보상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서울시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 현실적 대안의 부재

복지영향사전평가의 실효성을 제약하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평가대상 계획

ㆍ사업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미치는 일정한 부정적 영향을 파악하였다 하더

라도 그러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보상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마련

하기가 매우 곤란하다는 점이었다.

사회적 약자들이 입게 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범평가를 수행

한 공무원들이 검토하였던 대안들은 대체로 사업시행과정에서 철거가 예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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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건물이나 시설물에 대한 대체시설을 마련하거나 평가대상 사업 내용이나 계

획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5개 계층의 취약계층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사업내용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체시설을 마련하거나 추가적인 편의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서울

시 차원의 추가적인 예산지원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예산지원을 확보

하기는커녕 요구하는 것조차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왜냐하

면 복지영향평가에 따른 추가적 예산은 결국 사업비의 증액을 의미하는바, 본

래의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직접 사업비 외에 필수 부대비용으로 포함되

기 위해서는 그러한 지원이나 부수적 시설확보를 해야 한다는 법률상의 강제

규정이나 상위법에 따른 중앙정부나 서울시의 지침이 있어야 하는데, 서울시 

차원의 복지영향사전평가만으로는 이러한 수준의 강제력을 충족시킬 수 없다

는 것이다.

현재에도 개발사업 등을 계획함에 있어 장애인이나 여성에 대한 배려는 의무

화되어 있다. 예를 들어 정비사업을 할 때에는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 도로에 블

록과 슬로프를 설치해야 하며, 여성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처럼 명시적으로 지침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

라면, 일선 공무원 입장에서 취약계층을 배려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가 곤란

하다고 한다.

또한 이해당사자들의 요구가 현재의 거주지 혹은 영업점에서 계속 머물게 해

달라거나 이전에 따른 보상금을 다른 지역에서 집을 마련할 수 있을 정도까지 

증액해 달라거나 점포의 권리금을 함께 보상해 달라는 등과 같이 대부분 보상

금에 대한 것이라는 점도 복지영향사전평가를 통해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이유로 지적되었다. 보상금의 경우 보상대상이 법률과 법원의 판례를 

통해 확정되어 있고, 보상금의 산정 역시 감정평가를 통해 이뤄지게 되어 있어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한 보상금 산정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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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획·사업 진행 지연 초래

복지영향사전평가는 정책ㆍ사업으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입게 되는 사회적 

취약계층이 그러한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그로 인한 피해 보상안을 마련하는데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필요하면 참여기회를 만들

어야 한다는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계획단계에 있는 정책ㆍ사업을 이

해관계자들에게 알려주고, 나아가 복지영향사전평가와 같은 제도를 통해 이들

에게 요구사항을 물어보고 이를 수용하게 되면, 지금도 시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정이 대부분 무산되거나 사업비와 사업기간이 현재보다도 몇 

배나 많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예를 들어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시행 인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심

의를 할 때 현재에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으나, 이는 모두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수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방

식으로 이뤄진다. 그런데 이해관계자인 취약계층에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

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고자 장애인이나 세입자 등에게 직접 의견을 듣고, 제

기된 의견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서울시가 감당할 수 없는 민원이 폭증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새로운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만들 것

이라고 우려하였다.

4. 시사점

1) 복지영향사전평가에 대한 교육 필요성

복지영향사전평가는 그 개념이 생소할 뿐 아니라 구체적인 절차나 평가기준

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아이디어 차원의 시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서울시의 일

선 공무원 입장에서 평가의 취지는 공감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평가를 수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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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쉽지 않으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문

제는 현재의 상황에 매몰되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를 하

지 못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자체평가를 담당해야 하는 사업부서 공

무원들에게 복지영향사전평가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선정사업의 대상 적정성에 대한 사업 담당공

무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경우 서울시 담당자는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주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는 것이 거의 없

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이 사업이 저소득층 주거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주거환경 정비사업이 초래하였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거시적 측면에서 주택공급을 살펴볼 때, 도시 저소득층 여러 

가구가 함께 살고 있는 단독주택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신규 공급되는 

주택은 저소득층이 살기 힘든 아파트가 주종을 이루고 있어 저소득층의 주거선

택 폭이 갈수록 좁아져가고 있다. 둘째, 재정비사업으로 주택의 물리적 수준이 

현저하게 개선되어 임대료 수준이 전반적으로 올라간다. 셋째, 재정비사업 전

에는 주택의 일부임대가 주종을 이루고 있었으나 재정비 후에는 독채전세가 주

를 이루고 있어 저소득층의 임대주택이 감실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

라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소형임대주택 재고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저소득층

의 주택시장이 위축되고, 임대료는 지속적으로 상승해 저소득층의 주거사정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재정비사업에서 가옥주에 대해서는 가

수용시설이나 임시거주대책이 없어 기간이 장기화되면 임시거주비용이 증대하

여 저소득가구들은 분양권을 전매하지 않을 수 없다. 재개발의 경우와 주거환

경개선사업 중 공동주택건립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곳은 세입자용 임대아

파트를 건립하여 세입자가 이에 입주할 수 있으나 재건축의 경우와 현지개량방

식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되는 곳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 특별히 없어 세입자들은 결국 전세금이 싼 주변 불량ㆍ노후주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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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축출되고 이로 인하여 이들 지역의 불량화를 가속화시켜 이들 지역을 재정

비해야 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은 주거환경정비사업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

쳐왔으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따라서 단순히 사업의 

목표나 기대효과만으로 복지영향사전평가의 대상 적정성을 판단해서는 안 되

며, 이러한 사실을 서울시 사업담당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복지영향사전평가의 목적은 새로운 사업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

의 복지수준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

라 사업 시행으로 인해 현재 향유하고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지수준을 악

화시키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라는 점을 자체

평가 수행 담당자들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2) 평가서 작성 기간 및 작성 방법

1단계 복지영향사전평가서를 작성한 사업 담당자들은 평가서 작성에 하루나 

이틀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하지만 이렇게 작성된 평

가서는 현재의 계획안에 마련되어 있는 내용을 평가항목에 따라 정리하여 제출

하는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대상 계획ㆍ사업이 사

회적 취약계층에게 끼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보다 폭넓은 검토와 그러한 영향

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 및 필요한 보상방안과 해당 취약계층의 참여방법 모

색까지도 이뤄지려면 평가서 작성 기간은 훨씬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

히 현재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서 사업계획에 포함시킬 것으로 요구하고 있는 

취약계층 보호방안과 법률에 따른 보상방안을 정리하는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 

실질적인 피해 최소화방안과 보상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서는 단순히 작성기간을 넉넉히 주는 것 이상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할 것으

로 생각된다. 따라서 복지영향사전평가는 사업의 심의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

행되어 제출되어야 하는 제도로 만들거나, 그에 상응할 수 있도록 작성기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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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시점을 정해야 할 것이다.

한편, 평가서의 작성 시 사업 담당자 혼자 감당할 것인지, 해당 부서가 집단

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을 요구할 것인지도 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시간을 결정하

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먼저 평가서 작성은 해당 계획ㆍ사업 담당자가 전담

하지만, 담당부서 과장 이하 공무원들이 참여하여 작성된 내용에 대한 검토 및 

대안에 대한 폭넓은 점검을 통해 평가서를 수정ㆍ보완하도록 요구할 경우에는 

담당자에 의한 평가서 작성 후 최소한 일주일의 집중 검토기간은 필요할 것으

로 생각된다. 반면에 평가서 작성 자체를 담당부서원의 집단적인 작업으로 제

도화할 경우에는 지시사항 전달을 위한 부서회의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부서회

의가 매주 열려야 한다는 점에서 평가서 작성기간도 전자의 경우보다 훨씬 오

래 걸릴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전자의 경우와 대동소이하게 진행될 가능성

이 높아 보인다.

3) 평가문항 보완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평가에 참여한 사업 담당자들은 공통적으로 해당 항

목에 해당하는 부정적 영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상상력을 발휘하지 못

하였다. 이러한 한계는 복지분야나 영향평가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다

수의 서울시 공무원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일 것이다. 따라서 

제1단계 복지영향사전평가를 자체평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평가문

항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여 복지나 영향평가에 익숙하지 않은 공무원들

도 평가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1) 평가대상 정책·사업 선별문항

보완이 필요한 대표적인 평가문항은 담당 사업 가운데 복지영향사전평가 대

상 사업을 걸러내기 위한 선별문항과 선정된 정책ㆍ사업이 식별된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어떤 부정적 영향을 주는 지를 서술하는 평가문항이다. 선별문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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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다른 성격의 사업에 비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도시계획분야를 재검

토하여 계획유형을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책ㆍ사업을 구분하는 기준을 

재검토하여 시범평가서에서 제시된 것보다 내용적으로나 형식적으로 서울시정

을 포괄할 수 있으면서도 개별 유형 간에는 차별성이 높아지도록 전체적인 틀

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2) 복지영향 자체평가 문항

보완이 필요한 또 다른 부분은 평가대상 계획ㆍ사업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검토하는 부분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평가에 참여

한 사업 담당자들은 공통적으로 해당 항목의 부정적 영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상상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시범평가서에서와 같이 검토영

역만을 제시하는 방식으로는 복지영향 자체평가를 도입한 취지나 목적을 달성

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가를 수행

하는 담당자가 쉽게 영향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복지영향 검토영역별로 구체

적이고 상세한 문항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주거의 경우 평가대상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이사를 해야 하거나 점

포 등을 이전해야 하는지, 그러한 이사ㆍ이전으로 인해 주거수준이 악화될 가

능성이 있는지 등과 같이 구체적인 질문형태의 평가문항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지역정체성 및 공동체 의식의 경우에는 평가대상 사업으로 인해 동네가 지역적

으로 분할되는지, 상당수의 주민이 이주를 하거나 신규 주민이 유입되어 동네

가 해체되거나 주민들 간 이질성 증가에 따른 갈등의 소지는 없는지와 같은 형

태로 평가문항을 구성해야 한다.

(3) 부정적 영향 최소화 대안, 보상가능성 및 참여방법 문항

시범평가서에서는 계획ㆍ사업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판별한 후에 판별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 및 그에 대한 보상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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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와 추가적인 대안이 필요한지를 물어본 후 이미 마

련되어 있는 부정적 영향 최소화방안과 보상방안, 그리고 이들 방안을 마련하

는데 사회적 취약계층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ㆍ방법을 기술하도록 구성

되어 있었다. 그다음에 다시 현재의 피해 최소화방안이나 보상방안, 취약계층 

참여방법 가운데 보완이 필요한 것이 있는지를 평가하고 보완이 필요한 내용이

나 보완이 필요 없다고 평가한 이유를 서술하도록 요구하였다.

하지만 작성된 시범평가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평가서 구성이 중복

적인 내용을 요구하고 있다는 연구진 내부 의견이 제기되었다. 일단 현재의 계

획 혹은 사업내용 내에 사회적 취약계층이 입게 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

기 위한 대안이나 그에 대한 보상방안 및 참여방법 등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물

어보고, 이미 마련되어 있다면 그 내용을 먼저 제시하게 한 후에 추가적인 보완

이 필요한지 여부와 보완이 필요한 부분 및 그 내용을 기술하도록 평가문항을 

단순하게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4) 평가서 작성 지원체계 마련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복지영향사전평가는 그 개념이 생소할 뿐 아니라 구

체적인 절차나 평가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형성과정에 있는 제도이다. 그

렇기 때문에 시범평가를 통해 여러 차례 드러난 바와 같이 서울시 일선 공무원 

입장에서 평가의 취지는 공감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평가를 수행하기는 쉽지 않

으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고 평가서에 제시되어 있는 용

어나 항목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

으로 복지영향사전평가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지만, 실제 평가 수행과정에서 평가서를 작성하는 서울시 사업담당 공무원

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

단된다.

1단계 복지영향사전평가를 수행하는 서울시 평가대상 사업담당 공무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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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제공될 평가서 작성 지원체계는 일종의 ‘멘토(mentor) 시스템’이 적절할 것

으로 생각된다. 이는 시범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진이 평가서 작성 공

무원을 방문하여 평가의 취지와 작성방법 등을 설명하고 수일 후 작성된 평가

서를 살펴보며 인터뷰를 진행하였던 경험을 토대로 마련된 아이디어이다.

복지영향사전평가 작성 지원체계는 단순히 평가서 작성을 독려하거나 취합

하는 정도의 수준은 물론이고 평가서 작성자가 작성과정에서 이해가 되지 않거

나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모를 경우에 이에 대한 질문에 응하여 답변을 

제시하는 정도를 넘어선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즉, 해당 평가사업별로 멘토

가 배정되어 복지영향 자체평가가 진행되는 동안 매주 수차례 정기적으로 방문

하여 평가서 작성 공무원에게 도움을 주고, 나아가 평가문항의 취지에 부합하

는 다양한 검토사항들을 제시하여 실질적으로 복지영향사전평가서를 함께 작

성해 나가는 정도의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제도 초기의 생소함을 

극복하고 서울시 전체에 복지영향사전평가의 의미와 방식을 교육시키는 기능

과 더불어 평가서 작성자에게 실질적인 조언과 도움을 주고 작성된 평가서의 

수준을 높여 복지영향사전평가의 실효성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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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및 향후 과제 

제1절 요약 및 결론

1. 연구내용 요약

이 연구는 서울시의 사업 가운데 상당수가 그 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불이익을 겪게 되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대안검토 없이 추

진되어 피할 수 있는 갈등과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

다. 비록 서울의 경쟁력과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그 사업으로 인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일정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면, 그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본격적인 연구에 앞서, 연구의 필요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의 경제진흥본부 외 8개 본부와 도시계획국, 정보화기획단, 여성가

족정책관 등 총 11개 부서 과장급 이하 2,53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다. 조사 결과 평균 담당업무의 78.2%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가운데 평균 약 12%의 사업에 대해서만 사회

적 취약계층에 대한 영향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정ㆍ보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의 사업으로 인해 예상되는 사회적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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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노력이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는 결

론에 도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연구진은 서울시의 전 부서

가 관련 정책과 사업을 발굴, 기획, 시행하는 데 있어 복지관점을 반영시킬 수 

있는 행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복지영향사전평가’라는 제도를 소개

하고 그 도입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복지영향사전평가는 이미 제도화되어 있는 환경영향평

가나 성별영향평가와 그 평가대상, 평가항목, 평가 목적이 다르며,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사회영향평가나 평등영향평가와도 고려대상 시민의 범위나 유

형, 평가의 목적 및 평가항목에 있어 구별되는 제도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그 

정의를 내리면, 복지영향사전평가는 서울시의 특정한 정책과 사업들이 서울시

민, 특히 취약계층 시민들의 삶의 질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사전에 추정하고 

평가하는 활동으로, 계획 중이거나 추진 중인 정책ㆍ사업들이 사회적 약자들에

게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는 극대화시키고, 부정적인 효과는 극소화시키

도록 계획과 사업내용을 수정하거나 필요한 대안을 마련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한편, 복지영향사전평가는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아직 제안되거나 마

련된 선례가 없는 제도이다. 하지만 복지영향사전평가는 사전적으로 이뤄지는 

기존의 다양한 사전평가제도들을 통합ㆍ대체하기보다 이들을 보완하고자 제

안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영향사전평가의 구체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내외의 다양한 영향평가제도들을 검토하여 활용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진은 

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검토, 성별영향평가, 사회영향평가, 평등평가 등을 

참고하였다. 

복지영향사전평가제도의 목적과 취지 그리고 사회영향평가 등과 같은 관련 

영향평가 제도를 참고하여 연구진은 평가 대상자를 빈곤가구, 노인, 장애인, 

여성(아동 포함), 세입자 등 5개 계층의 시민들로 제한한 평가틀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복지영향사전평가제도를 그 요소별로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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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원칙적으로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거나 검토 중인 정책과 사업들은 

모두 복지영향사전평가의 대상이 된다. 여기에는 신규사업뿐 아니라 기존의 사

업 가운데 그 내용이나 사업범위의 변경 등을 위해 재검토되고 있는 것도 포함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서울시의 모든 정책대안들에 대해 완결된 사전평가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불필요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서울시의 정책ㆍ사업 가운데 본격적인 복지영향사전평가를 거칠 필요가 있는 

정책ㆍ사업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기준으로 취약계층 수혜성, 사업의 중요성, 

그리고 계획ㆍ사업의 규모를 제시하였다.

둘째, 복지영향사전평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도입 초기에는 본부/국별로 연

간 일정 수의 사업들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하고, 매년 말에 다음연도 복지영향

사전평가 대상 사업 수를 조정하여 공지하는 평가총량제 방식을 제안하였다.

셋째, 복지영향사전평가를 사전검토단계와 전문검토단계로 나누어 2단계로 

구성하였다. 사전검토단계는 제1단계 복지영향사전평가를 말하는 것으로 서울

시의 모든 신규 및 중요한 내용이 변경될 정책, 프로그램, 사업에 대하여 해당 

담당부서의 담당자가 일차적으로 자신의 정책 등이 본격적인 복지영향사전평

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되는지를 검토하고, 평가대상 사업으로 판단되면 해

당 사업에 대해 개략적인 평가를 수행하고 그 평가결과를 사업계획 등에 반영

하게 된다. 전문검토단계는 제2단계 전문 복지영향사전평가를 말하는 것으로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평가가 된다. 전문 복지영향사전평가는 제1단계 사

전평가 결과 전문적인 복지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책과 일정한 유

형에 해당하거나 일정한 규모를 넘는 신규 정책에 한하여 진행된다. 전문 복지

영향사전평가는 그 평가기간이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걸리는 작

업이 되기 때문에 그 시간적 비용이나 회계적 비용 모두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

다. 그리고 한 해에 수행할 수 있는 전문 복지영향사전평가의 수는 1단계 사전

평가의 수에 비해 훨씬 제한될 것이다. 

넷째, 복지영향사전평가를 총괄하는 조직은 서울시 복지담당 부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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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영향사전평가 총괄부서의 역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 전 

부서에 평가지침과 매뉴얼을 제작ㆍ전달하고 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교육을 관

리ㆍ운영한다. 둘째, 서울시 각 부서가 작성한 제1단계 자체평가서를 취합하고 

검토한다. 셋째, 제1단계 자체평가서를 작성하는 과제담당자 지원제도를 마련

하고 운영한다. 넷째, 매년도 전문평가 대상 정책ㆍ사업의 수와 전문평가 예산

을 편성, 확보하며 사업부서 자체평가 없이 전문평가가 바로 이뤄지는 정책ㆍ

평가를 선정한다. 다섯째, 전문평가를 수행할 평가단을 구성하고, 그 활동을 지

원한다. 넷째, 전문평가 결과가 평가대상 정책ㆍ사업의 계획 및 내용에 반영되

도록 담당부서와 협의한다. 여섯째, 전문평가 수행과정에서 평가대상 과제의 

이해관계자인 취약계층의 입장을 대변할 시민참여단을 구성하여 그 모임을 운

영한다.

한편 복지영향사전평가 절차는 단계에 따라 다르게 마련된다. 제1단계 자체

평가의 경우에는 사업부서가 평가대상 과제를 선정하여 복지영향사전평가 총

괄부서에 전달하면, 이를 검토하여 평가대상 과제를 확정짓는다. 평가대상 과

제가 확정되면 사업부서 담당자가 평가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평가 과정은 다

음과 같다. 먼저 관련 사회적 취약계층을 파악한다. 다음으로 판별된 취약계층

별로 평가대상 사업으로 인해 입게 되는 부정적 영향을 기술하고 그러한 영향

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과 그에 대한 보상방안 및 평가과정에 대한 해당 취약

계층의 참여방법 등을 서술한다. 이러한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전문평가 필

요 여부에 대한 의견을 담아 평가총괄부서에 제출하면, 총괄부서는 평가서를 

검토하여 보완을 요구하거나 전문평가 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자체평가를 

통해 충분히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판단되면 담당부서의 수정안은 통상적인 절

차에 따라 진행된다.

제2단계 전문평가는 서울시 공무원들이 아니라 외부의 전문가들을 통해 수

행된다. 따라서 복지영향사전평가 대상과제 선정위원회에서 전문평가 대상과

제가 선정되면, 복지영향평가 총괄부서는 선정과제에 대해 전문 복지영향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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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수행할 별도의 연구단을 구성하여 평가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평가대상 

정책ㆍ사업이 결정되면 그 대상 정책ㆍ사업을 평가할 전문 평가단과 복지영향

사전평가에 참여할 시민참여단을 구성하여 복지영향사전평가에 필요한 현황을 

조사하고, 본 평가에 사용될 평가항목 및 범위를 확정한 후, 본격적인 복지영향

사전평가에 들어간다. 평가 후에는 평가결과를 통보하고, 정책ㆍ사업 계획의 

수정 및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상과 같이 복지영향사전평가제도를 구상하였으나, 전례가 없던 제도인 만

큼 실제 서울시정 현장에서 기대한 것처럼 작동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이에 

따라 복지영향사전평가 구상안의 현실 적합성을 평가하고, 문제점을 발견하여 

사전에 보완하고자 4개 계획 및 사업을 선정하여 제1단계 자체평가를 시범적으

로 수행해 보았다. 시범평가 대상 계획ㆍ사업은 경제진흥본부 산업경제기획관 

생활경제과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주택본부 주거재생기획

관 주거재생과의 ‘무수골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시안전본부 시설안전기획관 

도로계획과의 ‘강변북로 확장사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의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결정 및 변경 결정’이었다.

시범평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은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로 서울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복지영향사전평가가 무엇이고, 계획과 사업의 어떤 측면

에 대해 평가의 초점을 두고 있는지,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였다. 둘째, 평가문항을 대폭 수정할 필요가 있었다. 평가

대상 정책ㆍ사업을 선별하는 문항은 보다 간결하면서도 모든 유형을 포괄할 수 

있게 수정되어야 했고, 복지영향사전평가문항은 검토 영역별 서술식 문항보다 

‘예/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구체화된 단답식 문항 중심으로 재구성되어야 했다. 

셋째, 평가서 작성을 도와주는 멘토 시스템을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매

뉴얼과 지침의 제공만으로는 실질적인 영향평가가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에 평

가서 작성자와 함께 평가해 나갈 수 있는 현장 밀착형 지원이 필요하였다.

한편, 전문평가에 대해서는 시범평가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평가설계상 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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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사업에 대해 외부의 전문 평가단과 시민 참여단을 구성하여 진행해야 하는 

전문평가는 이 연구의 제한된 기간과 예산으로 인해 수행해 볼 수가 없었다. 앞

으로 복지영향사전평가가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전문평가에 대한 시범운영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2. 결론

이 연구에서 제안한 복지영향사전평가제도가 서울시에 도입된다면 일차적으

로는 검토 중인 정책과 사업이 본래의 취지에 반하여 서울시민 가운데 취약계

층 시민들에게 의도하지 않은 피해와 그로 인한 갈등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정책집행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소관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사회

적 취약계층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ㆍ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서울시 전체 구성원들로 하여금 복지 마인드를 체화하도

록 유도하는 것도 역시 복지영향사전평가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이다. 

서울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시범평가를 통해 복지영향사전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과 함께 이를 제도화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복지영향사전평가의 취지와 필요성에

는 공감을 표명하였으나, 구체적인 적용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괴리는 복지영향사전평가가 보다 정교하고 현장에 적합하게 설

계되어야 할 필요성을 대변하는 것일 뿐이다. 개념조차 없는 제도를 구상하고 

정착시키는 과정은 결코 수월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결론을 대

신하여 복지영향사전평가가 서울시에 제도화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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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향후 과제

1. 평가조직체계

복지영향사전평가제도의 도입을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심층적으로 검토되어

야 하는 향후과제 가운데 첫 번째로 다룰 부분은 평가조직체계이다. 평가총괄

기관을 서울시의 어느 실ㆍ국ㆍ본부에 소속시켜야 하는지, 복지영향사전평가 

대상사업을 심의ㆍ선정하기 위해 평가총괄기관에 설치될 위원회의 역할과 구

성은 어떻게 마련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제2단계 전문평가 과정에 설치하는 것

으로 제안한 시민참여단은 어떻게 구성하여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지에 대

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1) 평가총괄기관의 소속

보고서 제4장에서 복지영향사전평가의 총괄부서는 서울시 복지담당부서가 

되는 것으로 평가체계를 제시하였다. 이처럼 복지영향사전평가를 통해 보호하

고자 하는 계층의 시민들을 기준으로 담당부서를 정한 것은 성별영향평가를 여

성정책담당부서에서 총괄하고 있는 사례에서도 동일하게 발견할 수 있다. 하지

만 복지건강본부에서 복지영향사전평가를 총괄할 경우 성별영향평가와 마찬가

지로 복지영향사전평가가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 성별영향평가는 정부의 수준에 따라 1년 동안 수행되어야 하는 평가 수

를 제한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연간 5개 이상의 사업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데, 이는 연간 서울시에서 수행되는 사업의 규모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수에 불과하다. 게다가 원칙적으로는 사업 담당부서에서 작성하게 되어 

있는 평가서를 사실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실 혹은 그 산하의 서울시 여성가

족재단이 작성하고 있는 형편이다. 성별영향평가가 당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

고 제한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평가를 총괄하는 여성가족

정책관실의 조직 장악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복지건강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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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울시 모든 정책과 사업에 대한 영향평가를 요구하고, 그에 대한 관리, 교

육 등을 병행하는 것은 다른 실ㆍ국ㆍ본부의 반발을 사기 쉬우며, 복지영향사

전평가를 강제할 특별한 제도와 조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타 부서의 협조를 

얻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서울시 전 조직에 대한 전면적인 권한

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획조정실에 복지영향사전평가의 총괄업무를 부여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이 연구의 자문위원들로부터 제시되었다. 

하지만 복지영향사전평가를 기회조정실에서 총괄하는 것 역시 몇 가지 문제

점을 갖고 있다. 첫째, 현재 서울시의 부서별 정책과 사업들에 대한 평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조정실과 복지업무를 총괄하는 복지건강본부 사이에 업무 

중복 및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복지영향사전평가는 방법론적으로 단순히 성

과를 측정하는 사후적 평가가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을 

예측하는 사전적 평가이기 때문에 복지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다. 그렇

기 때문에 자체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멘토 시스템 운영을 함께 제안한 것인데, 

이런 부분을 기획조정실이 전담하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복지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복지건강본부의 참여가 불가피할 것인바, 기획조정실과 복

지건강본부 사이의 역할 배분과 관계 설정에서 조정이 쉽지 않을 것이다. 둘째, 

종래의 기획조정실 업무와 복지영향사전평가 총괄업무가 동일한 성격이 아니

라는 점이다. 현재 기획조정실 평가담당 부서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매년 초에 

설정한 성과목표에 대한 부서별 평가이기 때문에 사업 계획 단계에서 이뤄지는 

사전영향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경험이나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 따

라서 기획조정실이 복지영향사전평가를 총괄관리하기 위해서는 성과관리를 담

당하는 평가부서가 아닌 별도의 전담부서를 신설해야 할 것인바, 이 역시 서울

시 조직 내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성별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 등 여타 영향평가의 경우와 다른 전례를 만들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현재 성별영향평가는 여성부서에서, 환경영향평가와 건강영향평가는 도

시계획부서 및 환경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이와는 달리 복지영향사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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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에만 복지부서가 아닌 기획조정실에서 담당하는 것이 얼마나 적절한 것

인지에 대해 논란이 예상된다.

2) 평가위원회의 설치

복지영향사전평가 총괄조직을 복지부서에 설치한다는 전제하에 현 복지건강

본부장 직속으로 복지영향사전평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평가체계를 설계하였

다. 이러한 조직설계를 통해 실무행정은 복지정책과 내 복지정책팀 혹은 복지

영향평가팀이 담당하고, 복지영향사전평가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을 심의하거

나 의결하는 기능은 평가위원회가 담당하는 위원회 체계를 실현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복지영향사전평가위원회의 구체적 역할과 기능에 대한 추가

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평가위원회는 2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복지

영향사전평가 가운데 제2단계 전문평가의 대상 정책ㆍ사업을 심의ㆍ결정하고,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전문평가단이 제출한 평가서를 심의ㆍ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하지만 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복지영향사전평가 전

반에 걸쳐 중요 사안을 심의ㆍ결정하는 역할을 평가위원회가 담당하는 것에 대

해서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복지영향사전평가위원회가 평가총량

제와 관련된 연간 부서별 평가대상 수를 제시하거나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각 실무부서에서 제출한 제1단계 자체평가 대상 사업 목록을 심의하여 평가

대상 사업을 결정하고 평가가 완료된 자체평가보고서를 심의하여 제2단계 전

문평가 대상여부를 결정하는 역할까지도 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질적으로 

복지부서가 서울시의 모든 신규 정책ㆍ사업에 대한 screening을 하는 결과를 가

져오게 되므로 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복지영향사전평가위원회의 역할을 결정하는 데에는 위원회의 구성과 

권한이 중요한 고려요인이 된다. 복지영향사전평가위원회는 서울시 관계자와 

외부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복지영향사전평가 총괄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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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을 위원장이 되도록 할 것인지, 총괄부서의 기획관이 위원장이 되거나 위

원들 가운데 호선을 하여 위원장을 정하도록 할 것인지에 따라 평가위원회의 

권한이 달라진다. 전자의 경우 심의권뿐 아니라 결정권까지도 가지게 될 것이

나, 후자의 경우에는 심의권만 가지게 될 것이다.

 

3) 전문평가 시민참여단

제2단계 전문 복지영향사전평가의 경우 전문평가를 수행하는 전문평가단과

는 별개로 전문평가단의 복지영향사전평가 내용을 주기적으로 공유하고, 평가

에서 자신들의 입장과 견해를 제시할 수 있는 시민참여단이 전문평가단 활동 

전에 구성된다. 시민참여단 참여대상은 앞서 제4장에서 평가대상 정책ㆍ사업의 

대상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이해관계 사회적 취약계층뿐 아니라 대상지역 인근

에 사는 사람들(주민), 신규사업 혹은 사업변경에 이해관계가 있지만 인근에 살

지는 않는(지역주민은 아닌) 사람들 등을 대표하거나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로 

제시하였지만,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할 것이며, 이들

의 대표자를 어떻게 선발할 것인지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예컨대 전문평가단이 사전에 이해관계자 조사를 실시한 후, 그 조사결과에 

따라 이해관계자 집단을 한정하고, 이들에 대한 참여를 공모하여 시민참여단을 

구성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대상사업에 대해 공고를 한 후 참여를 원

하는 시민들을 모아 시민참여단 참여 이해관계자들의 모임을 먼저 구성한 후, 

그 모임에서 대표를 선출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반면에 시민참여단을 구성하지 말고, 전문평가단이 평가과정의 하나로 이해

관계자 심층면접을 통해 참여의 문제를 대체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방법은 이 연구의 자문회의를 통해 제시되었는데, 이해관계자들 모두가 참여하

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이들의 대표를 선정하는 것도 수월하지 않다는 

이유에서 제시되었다.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한 참여는 갈등영향

평가 혹은 갈등분석에서 사용되는 방법으로, 면접 후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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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면접대상자들의 의견과 입장을 정리한 후, 그 정리된 내용을 다시 피면접대

상자들에게 확인받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2. 평가 대상

복지영향사전평가의 대상은 복지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정책과 사업을 의

미한다. 하지만 어떤 계층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평가대상 정책ㆍ사업의 복지영

향을 평가할 것인지, 그러한 복지영향은 어떤 유형으로 한정할 것인지 등의 문

제 역시 넓은 의미의 평가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1) 평가대상 정책·사업의 조직범위

제1단계 자체평가에 대한 시범평가를 통해 드러난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심

의ㆍ결정하는 상당수의 정책ㆍ사업 계획은 서울시 자치구에서 입안하고 있었

다. 이러한 정책ㆍ사업에 대한 복지영향사전평가 자체는 서울시 차원의 제도 

도입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평가를 통해 제시된 개선방안이나 대

안이 실효성 측면에서는 극히 제한된 효과만을 기대할 수 있다는 한계를 갖는

다. 따라서 복지영향사전평가를 원 제안과 마찬가지로 서울시에 국한하여 실시

할 것인지, 자치구청까지도 확대하여 실시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추가적인 논

의가 필요하다.

또한 복지영향사전평가를 자치구청에까지 확대하여 실시한다고 해도, 자치

구청에서 기안하는 모든 정책ㆍ사업 대상에 대해 복지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인

지, 서울시의 심의와 결정을 얻어야 수행될 수 있는 정책ㆍ사업에 한정하여 실

시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전자의 방안을 따르고자 한다면, 복

지영향사전평가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조직과 부서를 자치구 차원에서도 마련

해야 할 것인바, 서울시에 설치할 복지영향사전평가위원회와 자치구에 설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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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영향사전평가위원회의 역할 조정을 비롯하여 서울시 복지영향 총괄부서와 

자치구의 총괄부서 사이의 관계 및 업무 체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반면에 자치구의 업무 가운데 서울시의 심의와 결정을 얻어야 수행될 수 있는 

정책ㆍ사업에 한정하여 복지영향사전평가를 실시하고자 한다면, 해당하는 정

책ㆍ사업을 사전에 조사하여 평가대상 정책ㆍ사업을 지침으로 만들어야 할 것

이다. 또한 앞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치구에서 이뤄지는 자체평가를 서울시 

복지영향 총괄부서가 직접 지원ㆍ관리할 것인지, 자치구에 별도의 복지영향사

전평가 담당부서를 마련하여 간접적으로 지원ㆍ관리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2) 평가대상 이해관계 계층

연구진이 제안한 복지영향사전평가는 저소득시민 등 5개 계층의 사회적 취

약계층에게 미치는 영향에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5개 취약계층이 적절한

지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의 자문회의를 통해서도 여성과 노인을 취약계층으로 포함시키는 것

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이견이 제시된 바가 있다. 여성과 노인 모두 그 자체

로 사회적 약자에 포함시키기는 어려운 것이고 여성과 노인 가운데 일정한 상

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 취약계층에 해당한다는 의견이었다. 물론 이

에 대해 우리 사회에서 여성은 누구나 차별받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회적 

약자이며, 노인 역시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하는 사회적 약자라는 의견을 제시

하는 전문가도 있었다. 이처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어느 계층의 시민들을 사

회적 취약계층으로 보아 복지영향사전평가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인지에 대해 

이견이 있는바, 향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평가대상 이해관계 계층을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한정하는 것에 관해서

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복지영향을 서울시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으로 규정하면서도, 서울시민 가운데에서 특히 취약계층 시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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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제도를 설계하였다. 하지만 취약계

층에게만 복지영향평가의 초점을 맞추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해당 지역 거주 

서울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복지영향을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물론 이

러한 지적이 갖는 한계도 분명 존재한다. 만약 서울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서울시

정의 복지영향을 평가하게 된다면, 이는 사실상 사회영향평가와 다르지 않을 것

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굳이 복지영향사전평가라는 명칭을 붙일 이유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취약계층에 한정하지 않고 주민에 대한 영향도 일정부분 

다뤄야 한다면, 그 범위와 정도에 대해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3) 영향 범위 및 유형

복지영향사전평가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부정적 효과를 극소화시키도록 계획과 사업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필요

한 대안을 마련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하지만 앞서 제시한 평가항목이나 평가

서를 보면 대부분의 내용이 부정적 효과에 대한 식별과 그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방안 및 보상방안 등을 모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복지영향사전평가의 구상안과 제시된 평가서 초안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최

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추후에 논의해야 한다.

영향평가는 본질적으로 어떤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예상되는 상황과 

어떤 변화가 발생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상황 사이의 차이를 통해 측정된다. 따

라서 서울시정으로 인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발생한 복지영향을 평가하고자 

한다면, 해당 정책ㆍ사업으로 인해 사회적 취약계층이 얻게 되는 편익과 그로 

인한 피해를 모두 고려하여야 정당한 작업이 될 수 있다. 다만 편익과 피해를 

집계하는 과정에서 비용편익분석(BCA)과 같이 편익과 피해가 누구에게 귀착

되는지를 따지지 않고 총계적인 입장에서 화폐액으로 환산하여 상계하는 방식

의 평가는 복지영향사전평가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은 반드시 고려되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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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체평가 평가서 항목

이 연구에서 시범평가를 시행해 본 제1단계 자체평가와 관련하여 그 평가서

를 구성하고 있는 항목들을 개선하기 위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해보고

자 한다.

1) 평가대상 선정 체크리스트

첫째, 계획ㆍ사업 규모 기준의 적정성 여부이다. 현재 시범평가서에서 복지

영향사전평가 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한 항목과 기준은 연간 예산 20억원 이상, 

대상지역 넓이 2,000㎡ 이상, 거주세대 100세대 이상, 시민 2,500명 이상이다. 

이 정도의 규모라면 면적상으로는 초ㆍ중ㆍ고교 넓이 정도의 지역에 대해 이뤄

지는 사업이므로 복지영향사전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이러

한 규모의 사업 가운데 서울시가 직접 입안하거나 결정을 내리는 사업이 있을

지 의문스러우며, 이는 달리 말하면 사실상 서울시의 모든 정책ㆍ사업에 대해 

복지영향사전평가가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이러한 당초의 취지를 유

지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평가대상 정책ㆍ사업ㆍ계획의 적정성 여부이다. 현재 제시되어 있는 

평가서에는 평가대상 정책ㆍ사업 등의 심의ㆍ결정권이 서울시에 있으면 충분

하다는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시범사업 등을 거치면서 심의ㆍ결정권이 

서울시에 있다 하더라도 그 정책ㆍ사업의 내용이나 계획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정책ㆍ사업 담당 서울시 부서

가 정책ㆍ사업 내용 결정권을 갖거나 기안 및 내용 수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여 해당 정책ㆍ사업에 대해서만 평가를 진행해야 할 것인지 

하는 문제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계획과 사업의 구분 여부이다.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서울시 공무원과

의 인터뷰를 통해 계획은 계획일 뿐 그 자체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직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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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설명을 들었다. 실제 영향은 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

고자 할 때, 즉 시행계획을 세울 때 구체화되고 그에 대한 평가 및 대안마련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입장에 따르게 되면 복지영향사전평가의 대

상은 집행을 앞두고 있는 정책과 사업이 될 것이며, 계획의 경우에는 사실상 집

행을 구체화시키는 차원의 시행계획에 대해서만 복지영향사전평가가 가능하게 

된다. 하지만 도시계획단계에서도 해당 지역에 대한 개발방향이 설정되고, 그

로 인해 일정한 법적 제약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도시계획에 대

해서도 개괄적인 수준에서 복지영향을 사전에 평가할 수 있고,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에 관해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2) 복지영향평가 대상 취약계층 규모 추정

제1단계 자체평가의 복지영향사전평가는 평가대상 취약계층을 판별하는 것

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시범평가서에서는 단순히 부정적 영향을 받는 사회

적 약자들을 식별하는 수준을 넘어, 그 계층별 규모를 추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

다. 이는 해당 사업으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될 수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

의 규모를 사전에 파악하여 해당 평가의 중요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 

하지만 정책ㆍ사업을 담당하는 부서 자체적으로 이해관계자인 사회적 취약

계층을 판별하고, 그 규모를 추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 직접 이해관계자들을 식별하고 그 규모를 추정할 수 있

을 것인지, 설사 현장 실사를 통해 추정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를 사업 담당자

에게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지, 필요하다면 별도의 조사기관 혹은 전담자를 두

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등의 질문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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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지영향사전평가 항목

시범평가를 통해 복지영향사전평가에서 검토해야 하는 영역들에 대한 평가

서 작성자 즉, 사업 담당자의 이해도가 많이 부족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러

한 결과를 감안하면 복지영향 검토영역을 현재와 같이 단순히 열거하는 방식 

대신 평가영역을 구체적인 질문으로 바꿔 점검표 양식으로 만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건강분야의 경우 건강영향평가를 참고하고, 교통 및 편의시

설 분야의 경우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참고하며, 지역정체성 및 공동

체의식은 사회영향평가를 참고하고, 소득과 자산 등은 비용편익분석(예비타당

성 분석)을 참고하여 구체적인 평가문항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를 구

체적인 문항으로 제시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평가문항

을 구체화하는 데 있어 평가문항을 정책ㆍ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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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영향사전평가

개괄

1. 복지영향사전평가제도의 개념 및 의의

◦ 복지영향사전평가(Welfare Impact Assessment)란 서울시가 입안

하는 계획이나 사업들이 서울시민, 특히 취약계층 시민들의 삶의 

질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결정 및 시행단계 이전에 평가하여, 긍

정적인 효과는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효과는 최소화하도록 계획/사

업 내용을 수정하거나 필요한 대안을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2. 복지영향사전평가서 작성 목적

◦ 복지영향사전평가는 특정 정책이 사회적 취약계층 시민들에게 미

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거ㆍ완화할 수 있는 방안 및 적절한 보상 

방안 등을 그 담당부서에서 사전 점검하고, 자체적으로 부족한 부

분을 보완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따라서 본 복지영향사전평가서 작성 결과 해당 계획이나 사업의 

부정적 영향이 예측된다 하여 그 계획이나 사업의 실시를 전면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3. 복지영향사전평가서 작성 방법

◦ 해당 계획이나 사업을 담당하는 주무관 혹은 팀장이 전체 팀원 혹

은 과원들의 견해를 반영하여 본 평가서를 작성해야 하며, 작성 

후에는 과장이 내용을 확인한 후 제출합니다.

◦ 각 문항의 지시에 따라 평가서를 작성하되, 객관식 문항이나 체크

박스 □에는 √표시를 하고, 근거나 이유 등의 내용 작성 부분은 

서술식으로 기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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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영향 사전평가서

계획/사업명

계획/사업

담당부서

                   본부            국/관/실

                                   과            팀

평가기간  20   .    .    .  ~ 20   .    .    .

제출일  20   .    .    . 

작성자  직급                  성명                  (인)    

확인자  직급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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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제 개요

※ 과제 개요 부분에서는 각 항목에 내용을 간략히 기입하거나 체크박스⏏
에 ⋎표시를 해 주십시오. 기입할 내용이 많으면 칸을 늘려 기입하여 주

십시오.

1) 계획/사업명：                                          

2) 계획/사업 목적

  ◦ 

   -

3) 계획/사업 내용

구 분 계획/사업 내용

관련법령

/지침

󰋪 있음 (법령 및 지침：                               )

󰋪 없음

계획/사업 

성격

󰋪 서울시 계획 󰋪 서울시 사업 󰋪 국가계획

󰋪 국가사업

󰋪 신규 계획/사업 󰋪 계속 계획/사업   
󰋪 계획 승인 󰋪 사업 인허가

계획/사업 

영역

󰋪 공공질서 및 안전󰋪 산업 󰋪 도시개발ㆍ주택

󰋪 교통 󰋪 사회복지 및 보건󰋪 교육 및 보육  

󰋪 환경 󰋪 문화체육관광 󰋪 일반 행정

󰋪 기타              

계획/사업 

세부내용

◦ 
  -

계획/사업

예산

예산출처 (           년) 예산

󰋪 국비

󰋪 시비

󰋪 기타(       )

                         백만 원

※ 프로그램 예산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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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획/사업 대상

(1) 대상지역

※ 대상지역의 지번을 제시하십시오.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행정구역 단위로 

기재하십시오. 

※ 대상 지역이 광범위하거나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서울시 전역’으로 기입 가

능합니다.   

◦ 

◦ 

◦ 

(2) 대상자

※ 본 계획/사업의 목적을 고려하여 핵심적이고 주요한 대상자 집단을 기재하십

시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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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지영향사전평가 대상 여부 판단

Q1. (계획/사업 내용) 대상 계획/사업의 내용이 다음에 해당합니까? 해당 내

용의 □에 √표시하십시오.

󰋪 도시개발ㆍ정비    󰋪 지역ㆍ지구ㆍ구역 지정ㆍ변경

󰋪 도시계획시설 설치ㆍ정비ㆍ개량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ㆍ변경

󰋪 조성ㆍ지원ㆍ육성    󰋪 선발, 채용, 지정

󰋪 기타 규제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이 없다면 평가서 작성을 종료합니다.

Q2. (취약계층의 피영향 여부) 사회적 취약계층이 본 계획/사업으로부터 직

간접적인 부정적 영향을 받습니까?

※ 취약계층은 저소득 가구, 세입자, 이주노동자, 노인, 여성, 장애인 등을 말합니다.

※ 저소득 가구는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

인 가구’를 말합니다. 

※ 부정적 영향이란 취약계층 시민들의 생활수준, 생활환경, 주거수준 등이 악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예                                  󰋪 아니오

☞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오'라면 평가서 작성을 종료합니다.

Q3. (평가 배제 대상 여부) 대상 계획/사업이 취약계층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 혹은 ‘지원ㆍ육성ㆍ조성’ 계획/사업에 해당합니까?

󰋪 예                                  󰋪 아니오

☞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예'라면 평가서 작성을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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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다음 질문들을 읽고 예 / 아니오 중 해당하는 칸에 √표시를 하십시오.

선택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응답

예 아니오

중요성

1) 서울시의 주요업무계획에 포함된 계획/사업입니까?

2) 서울시의 중장기발전계획에 포함된 계획/사업입니까?

계획/사업 
규모

1) 예산규모가 연간 20억 원이 넘는 계획/사업입니까? 

2) 계획/사업 대상 지역이 2,000㎡ 이상입니까?

3) 계획/사업 대상 지역 거주세대가 100세대 이상입

니까?

4) 계획/사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울시민이 

2,500명이 넘습니까?

☞ 위 6개의 질문들 중 한 가지라도 ‘예’에 해당하면 복지영향사전평가 대상 계획/사

업으로 선정됩니다. 아래 <3. 복지영향 사전평가 내용> 이하를 작성하십시오. 

☞ 6개 질문에 대해 모두 ‘아니오’라면 평가대상 과제가 아닙니다. 평가서 작성을 

종료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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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지영향사전평가 내용

Q5. (이해관계자 확인) 서울시민 혹은 거주자 가운데 본 계획/사업으로부터 

직ㆍ간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적 약자(취약

계층)는 누구입니까? 대략적인 규모를 추정할 수 있으면 함께 제시하여 

주십시오.

※ 동일한 시민이 여러 취약계층에 해당한다면 각 취약계층을 별개로 간주하여 판

단하십시오(중복 가능).

※ 부정적 영향을 받는 취약계층 규모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에만 제시하되, 추정 

근거가 되는 통계자료, 표본조사자료, 관련 연구자료 등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

다.

※ 저소득 가구는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

인 가구’를 말합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부정적 영향 여부

추정규모 추정규모 산출 근거영향 

받음

영향 

없음

저소득 가구             명

세입자             명

노인             명

여성             명

장애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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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본 계획/사업이 Q5에서 확인된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측면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지 해당 칸에 √표시를 하고, 

그 내용을 서술하십시오.

※ 영향을 받는 취약계층의 개수에 따라 1)에서 최대 6)까지 제시될 수 있습니다. 

1)                    계층

검토 영역
부정적 영향 존재 가능성

있음 없음

주거 측면
주거

지역 정체성 및 공동체 의식

소득 측면

소득

자산

고용 및 취업

생활환경 

측면

건강

교육 및 보육환경

교통 및 편의시설

※ 위 표에 ∨표시한 검토영역에 대해, 본 계획/사업이 저소득가구에게 줄 수 있

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정적 영향을 아래 표에 구체적으로 기술하십시오.

검토 영역 예상되는 부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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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층

검토 영역
부정적 영향 존재 가능성

있음 없음

주거 측면
주거

지역 정체성 및 공동체 의식

소득 측면

소득

자산

고용 및 취업

생활환경 

측면

건강

교육 및 보육환경

교통 및 편의시설

※ 위 표에 ∨표시한 검토영역에 대해, 본 계획/사업이 저소득가구에게 줄 수 있

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정적 영향을 아래 표에 구체적으로 기술하십시오.

검토 영역 예상되는 부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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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정적 영향 최소화 대안, 보상가능성 및 참여방법

Q7. 본 계획/사업으로 인해 예상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그에 대

한 보상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까? 앞서 작성한 Q6을 참고하여 아래 해

당하는 곳에 √표시를 하고 내용을 기술하십시오.

※ 부정적 영향 최소화 혹은 보상 방안이 필요하지 않다면 그 근거나 이유를 아래 

표의 ‘비고’란에 기재하십시오.

사회적 

취약계층
검토영역

부정적 영향 
최소화 방안 비고

(불필요 근거ㆍ이유)
필요 불필요

사회적 

취약계층
검토영역

보상 방안 비고
(불필요 근거ㆍ이유)필요 불필요

Q8. 본 계획/사업으로 인해 사회적 약자들이 입게 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거

나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아래 해당하는 곳에 √표

시를 하고 대안이 있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십시오.

※ 대안은 평가대상 계획/사업으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입게 될 취약계층 시민들에

게 현금을 지급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피해를 완화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을 의미합니다.

(사례) 노인들의 대중교통 이용 곤란 우려 → 대체 교통서비스 제공

공립학교 이전으로 저소득층 통학에 어려움 발생 우려 → 통학버스 운영

   󰋪 피해 최소화 대안 있음              󰋪 피해 최소화 대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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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최소화 대안 

- 대상：

- 대안 내용：

Q9. 본 계획/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상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아래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하고 보상안이 있다

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십시오.

※ 단, 여기서 보상은 관련법에 따른 손실보상보다 넓은 범위의 개념이며, 보상수준에 

서도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는 수준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사례)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세입자들의 이주문제：관련법에 따른 이사비용 지원 등

만으로는 세입자들의 생존권 보장 곤란 → 추가적인 보상방법과 금액규모 검토 가

능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상안 있음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상안 없음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상안 내용

- 대상：

- 보상 내용 및 수준：

Q10. 피해 최소화 방안이나 보상안을 마련하는데 피해를 입는 사회적 약자

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절차)가 있습니까? 아래 해당하는 곳에 √표

시를 하고 기회가 마련되어 있다면 그 내용을 기술하고, 참여기회가 

없다면 그 이유를 기술하십시오.

※ 참여기회/절차는 행정절차법과 같은 일반 법률이나 해당 계획 및 사업의 개별 

근거법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특별한 근거법률 없이 사업계획 자체

나 지침에 따라 마련된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 해당 참여절차에 대한 근거법률이나 규정이 있으면 함께 기재합니다.

󰋪 사회적 약자 참여기회 존재           󰋪  사회적 약자 참여기회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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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약자들의 참여방법(현행)

- 

◦ 사회적 약자들의 참여기회가 부재하다면 그 이유

- 

◦ 사회적 약자들의 참여 자체가 불필요하다면 그 이유

- 

Q11. 현재의 피해 최소화 방안이나 보상안, 취약계층 참여방법 중 한 가지 

항목 이상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래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하고 원안 유지의 이유를 기술하십시오.

   󰋪 보완 필요              󰋪 보완 불필요(원안 유지)

◦ 원안 유지의 이유

- 피해 최소화 측면

- 보상 측면

- 참여 측면

☞ 현행 대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되 담당부서가 자체적으로 대안을 마련

할 수 있다면 Q12로, 자체적으로는 대안을 마련할 수 없다면 Q13으로 가십시오. 

☞ 현재의 대안을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되면 평가서 작성을 종료합니다.

Q12. 계획/사업 담당부서가 마련한 현행 피해 최소화 방안, 보상안, 취약계

층 참여방법의 보완책을 기술하십시오.

※ 담당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사항과 다른 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나누어 제시하십시오(후자의 경우 협조를 받아야 하는 부서를 함

께 명기할 것).

※ 보완에 걸림돌이 되는 법률이나 지침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현실적 어려움

이 있음을 밝히고 해당 법률과 지침을 함께 명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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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최소화 방안 보완 대안

- 자체 보완 사항：

- 타 부서 협조 사항：

◦ 보상안 보완 대안

- 자체 보완 사항：

- 타 부서 협조 사항：

◦ 취약계층 참여방법 보완 대안

- 자체 보완 사항：

- 타 부서 협조 사항：

Q13. 서울시 외부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 복지영향사전평가를 통해 

본 계획/사업으로 인해 사회적 취약계층 시민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의 규모와 정도, 피해 최소화 대안, 보상방안 등을 보다 

심층적으로 평가ㆍ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까? 아래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하고 내용을 기술하십시오. 

※ 평가대상 과제가 특별히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이미 그

에 대한 영향 최소화 및 보상안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혹은 계획/사업 담당부서

가 대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문평가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 부정적 영향범위가 광범위하거나 범위확정이 어렵고 피해 정도도 복잡하여 담당

부서가 자체적으로 피해 최소화 및 보상 대안을 보완하기 어렵다면 전문평가를 

요청합니다.

   󰋪 전문 복지영향사전평가 필요                        󰋪 불필요



210  서울시 복지영향사전평가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전문 평가 필요 사유

-

◦ 전문 평가 불필요 사유 

- 

☞ 평가보고서 작성을 완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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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for Instituting the Welfare Impact 
Assessment in Seoul

Jun-Hyeon Kim · Kyung-Hye Kim · Hyun-Ju Oh

Public policies and projects brought innumerable benefits but also had 
unintended detrimental effects on citizen. In spite of the good intention, Public 
interventions have resulted in the disruption of social and communal harmony, the 
loss of human livelihood and welfare, and the destruction of quality of life. These 
and other consequences can negate the positive benefits of public programs.

Welfare impacts are the impacts of developmental interventions on quality 
of life, especially on the social vulnerables’ welfare. The impacts of 
development interventions take different forms. While significant benefits flow 
in form different development actions, there is also a need to identify and 
evaluate the negative externalities associated with them. Such impacts not only 
need to be identified and measured but also need to be managed in such a way 
that the positive externalities are maximized and the negative externalities are 
minimized.

In fact, there is no impact assessment named Welfare Impact Assessment 
in the world. This is the brand new concept in policy analysis. It has based 
upon the premise that the disadvantaged groups are more vulnerable than the 
average citizen and they have some different kinds of needs from other citizen. 
Welfare Impact Assessment focus on the quality of life dimension of welfare, 
and seek to identify the impacts on the social weak who benefits and who 
loses. Therefore Welfare Impact Assessment can be defined in terms of efforts 
to assess or estimate, in advance, the welfare consequences that are likely to 
follow specific policy actions, and specific government 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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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A is a two-stage process, the first stage not only being an Screening 
which must be conducted to determine if there is a potential differential 
welfare impact but also Feedback which must be conducted to improve the 
public interventions by planning organizations themselves. If there is enough 
large potential differential welfare impact, a professional full WIA must then 
be carried. The first stage is implemented by planning department and project 
management department bureaucrats. But the second stage is progressed by 
both internal and external impact assessment experts.

Based on the first stage prototype manual of the WIA, we assessed the 
welfare impacts of four projects in Seoul. One is for promoting traditional 
market place in Seoul, the other is for developing the slums. Besides there are 
a municipal plan and construction project of a driveway along the Han River.

After evaluating the municipal plan and projects, the study finds the limits 
and problems of the first stage prototype manual of the WIA and shows the  
recommendations for institutionalizing the WIA. It also suggests some issues 
that need to review and discuss to improve the W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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